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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01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인구의 27.6%는 평생 한번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한국인의 우울증 평생유병률은 2001년 4%에서 2010년 6.7%로 증가

했고,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3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신병,

정신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태도, 대응행동은 여전히 수동적이며 문맹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1) 정신질환을 다루는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실태는 이러한 우리나라 전체 정신건강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중요

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상황은 ‘정신장애’에 관한 낙후한 사회 인식,

낡은 법제도와 비자의적 입원, 장기입원, 격리 치료 위주의 치료시스템, 의료인력 수급 불

균형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정신보건 치료 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

관되어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보고2)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입원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가운

데 격리·강박을 경험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45%이며, 이중 강박을 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

는 28.9%이다. 또 강박 경험자 가운데 34.7%는 의료진으로부터 강박 이유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들 가운데  격리·강

박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실로 손꼽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가운데  격리·강

박 관련 진정사례가 가장 많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강박 문제는 법규상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

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규상의 문제점으로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 환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원이 아닌 정신의료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 격리 및 

강박 지침 상 적용기준이 ‘병실환경을 훼손할 우려’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격리․강박

1) 2007.3.9.자 동아일보 “국민58%가 정신건강 문맹”

2)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2009. p.34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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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격리․강박

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및 검토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

고 있다.

시행 상의 문제점으로는 격리·강박의 빈도나 강도, 시행시간 모두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

고 강력하며,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3)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

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

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와 수행자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에 따라 적용기준, 적용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

이 의학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용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어 왔

다. 즉, 격리와 강박 자체는 정신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

졌지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인들의 대표적인 인권문제인 격리·강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문제의 

해결은 정신장애인들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동시에 현재의 정신장애 치료 시설, 제도, 관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입·퇴원 과정,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정신보건 치

료환경, 정신보건 의료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정신장애인들의 격리․강박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왔

다. 예컨대, 2003년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와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

와 2008년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기존 연구에서도 격리․강박 문제는 전반적인 병원실태 가운데 격리․강박에 관한 환

자 경험을 부분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전부였다. 즉 격리․강박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배

경, 환자와 의료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현장의 격리․강박 실태, 외국의 사례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본 실태조사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 가운데 조사연구의 범위를 “격리․강박”으로 구

체적으로 특정한 뒤 심층적, 다면적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또한 현안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맞게 현재 정신병원의 현실과 격리․강

박의 실태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어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3) 위의 국가보고서, p.143.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3.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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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이 수행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의 실태와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가인

권위에 진정된 격리·강박 사례에 대한 검토,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시설, 장비에 관한 체

크리스트, 관련 법류, 지침 검토, 격리·강박 관련 경험 있는 정신장애인, 의료인 및 의료 종

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 그룹 인터뷰(FGI) 등을 실시한다.

둘째, 현행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정책방안

을 마련한다.

셋째, 정신장애인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한다.

2절. 연구내용과 범위

1.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체계와 국제기준

○ 현행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규 및 시행 지침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정례 / 법원 판례 분석

○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국제적 기준 검토 

○ 외국의 격리 강박 지침과 운영 실태

2.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 조사 및 피해 조사

○ 격리·강박 관련 의료 시설 및 장비 체크리스트 

○ 정신의료기관 가운데 정신병원4) 입원 환자 대상 설문조사

○ 정신병원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정신병원 입원 환자 / 의료인 또는 의료종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3.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개선 방안 

○ 기본 방향과 원칙

○ 최우선 개선과제

○ 중장기 개선과제

4)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라 함은 5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서 허가 병상의 50%를 정신과 입원 병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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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권고

○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 근절을 위한 법       

령, 제도, 지침의 개선.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제시

3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정례. 법원 판례 

○ 정신장애 관련 국제규약, 외국 문헌 자료

○ 격리·강박 제도 관련 국내외 연구 조사 결과 

○ 국내 정신장애 관련 법제도 정책평가 자료

2.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격리·강박 시설, 도구 및 자료

○ 조사내용 :

- 정신병원 자료열람 

- 격리·강박 시설 체크리스트

- 의료종사자 근무현황 조사

- 최근 격리·강박 사례 조사

3.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 (격리·강박 경험 환자)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 조사 규모

- 입원환자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 약 500여명

- 직원 : 각 정신병원 페쇄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보호사 약200여명

○ 조사 내용

- 입원환자 : 기본 인구학적 사항, 진단명, 병력 기간, 입원·퇴원 과정 동의여부, 현 

재원 기간, 병원 운영(소통)방식과 의료인들에 대한 인식, 치료 환경, 격리 및 강박 경

험 여부, 개선 의견 등

- 직원 : 기본 인구학적 사항, 직위, 직종, 정신과 종사기간, 병원 운영(소통)방식과 

환자들에 대한 인식, 치료 환경, 격리 및 강박 시행 경험, 개선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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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조사대상과 규모

- 환자 집단 : 5개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경험 입원환자 약20명

- 의료인 집단 : 5개 정신병원의 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보호사 등 약30명

○ 조사내용

- 격리·강박 원인, 격리·강박시설,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사례, 개선의견

5.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회의 : 설문, 인터뷰 및 체크리스트 작성 의견 수렴 

- 2차 회의 : 설문, 인터뷰 및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분석 검토, 정책권고안 수렴

4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 연구보고서 검토

기존 연구 사례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러 보고서가 있다. 주요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

회(2003)의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 ,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3),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008),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인권상황, 현형 법제도와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의 생활실

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기초로 정신

장애인의 인권 및 재활․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 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

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 의 철저한 준수노력을 강조

하는 한편, 기존 정신보건법 과 격리 및 강박 지침 상의 문제점, 즉  격리·강박의 구체

적 적용 범위, 즉시 설명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환자 상태 확인에 대한 시한 설

정, 허용 가능한 시간, 격리 및 강박 절차, 방법, 기록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격리 

및 강박의 적법여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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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체계 및 국제기준 검토

1절. 국내법체계 및 지침 

1. 국내 법체계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으로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보건법이 있고,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있다.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제3항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규정

하고 있고, 제7조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동등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제2조에서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①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보장, ②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 ③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④자발적 

입원 권장, ⑤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자유로운 환경 보장 및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로이 

의견교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46조는 제1항에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

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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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7조).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있다.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

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

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

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

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

에 보고하도록 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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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및 결정례 분석

여기서 분석한 격리·강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사례는 총 39건(2004~2014)이다. 부당한 

격리·강박 수행에 대한 환자들의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시간 격리·강박, 부당한 격리·강

박 이유,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강제 약물 투여, 기저귀 착용 등 인격권 침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 ) 위반, 정신보건법 상 입퇴원 절차(보

호의무자 동의 등) 위반, 교통 통신제한 조치, 격리실 철창과 용변처리, 악취 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것이었다. 진정 사건 발생 빈도는 병원급 이상이 31건, 의원급은 8건이었다.

진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당한 격리·강박의 발생 시점이 입원과정에서 비롯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알콜의존 환자의 비자의(강제)입원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3진정

0796000건 외 9건)

격리와 특히 강박 시 환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보호사들에 의한 무리한 신체적 압

박, 혹은 폭행 사례도 적지 않았다. (13진정0704700 건 외 5건) 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격리·강박 수행 중인 환자의 용변 시 보호사들이 용변 통을 들고 

있거나, 기저귀를 채우거나, 그냥 환자복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 많았다.

또한 거의 모든 진정 사례에서 격리·강박 수행 시, 진료기록이 없거나 부실한 것도(13진

정0588200건 외 21건)도 두드러진 공통점이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없이 격리·강박하

거나, 전문의 지시 없이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한 사례

(13진정0588200)도 있었다.

진정사례 중 장기 격리·강박 사례로는 72시간 이상(04진인2935, 04진인3752, 04진인3758)

도 여러 건이 있었다. 보호자 동의서가 없거나 입,퇴원서류를 조작하는 등 명백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권고한 사례(04진인586 외 8건)도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강박 진정사건 결정에서는 환자들의 폭행피해 등 부당한 격리·강

박 주장에 대해 일부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폐쇄적인 병원환경, 목격자들의 부

재, 허위 진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피해 환자의 주장이 신빙할만한 상당함에도 

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

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

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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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 기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외에도 환자들이 가족이나 외부와 연락할 때 부당하게 교통, 통신권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많은 진정사례에서 확인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임의로 가로막거나 진

정함을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3. 법원 판례 분석

가. 광주고등법원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우울증 환자가 격리실에 격리 중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에서 법

원은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

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

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

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

호실 바닥으로부터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를 설치하여 환자가 환자복을 이용하여 용이

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

병원 측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

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

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합73498 판결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수분 섭취로 인해 몸무게가 3㎏ 정도 증가하자 보호실 격

리 조치하였고, 그 환자가 격리실 창문에 머리가 끼여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① 병원

은 정신 질병이 있는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곳으로 환자의 특성으로 인해 항상 예

상하기 어려운 돌출 사고나, 응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보호실은 환자 중 정도가 

심한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장소로 돌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인데, 병원

에서 보호실의 출입문에 환자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구를 환자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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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높이에 그와 같은 크기로 설치하였다면, 환자가 그 관찰구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그 관찰구를 창살 또는 투명 아크릴판 

등으로 막아 두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보호실 내부의 환기 등이 문제된다

고 하더라도 투명 아크릴판에 환기 구멍을 뚫거나 창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하는데 특별히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혼자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된 보호사 강00는 보호사 근무수

칙에 따라 병동 순찰을 최소한 30분에 1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일 17:20경 병동 순찰을 

한 차례 한 뒤 이 사건 사고 발생시인 19:50경까지 간호사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보호사

로서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병원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입원 환자 13인당 간

호사 1인을 두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66명의 환자가 있던 제7병동에 주간에만 2명

의 간호사를 근무하게 하고, 야간(당직)에는 한 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서 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조차 두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원은 보호실 관찰구 등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운용을 소홀히 하고, 위 병원 소속 보호사 강00는 입원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여 병원 측에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2절. 국제기준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1990년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에서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취급을 받지 않

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에서는 각 정부들이 정신병원에서의 구

금사실,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소절차와 그에 관한 정보제공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협약 제9조 제4항에서는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2008월 12월에 비준한 장애인권리협

약 제12조에서는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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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누려야 함을” 보장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효과적인 법률, 행정, 사

법 또는 기타 수단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고문 도는 잔혹, 비

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신 고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당사국에게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 및 민간부문 

건강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

구에 관하 인식증진을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이하 ‘MI 원칙’이라 한다)은 199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특히 정신장애로 인해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

권기준을 각국에 제시하고 있다. MI 원칙 제8조 제2항에서는 “모든 환자들은 적절하지 못

한 약물치료, 다른 환자나 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학대 또는 정신적 불안이나 신

체적 불편을 야기하는 기타 행동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

칙 제9조 제1항에서는 “모든 정신장애인은 환자의 건강 관련 필요와 다른 이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로서 가능한 한 제한적이지 않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 제11조 제11항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강박 및 비자발적 격리는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 반드시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같은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 

사례는 그 이유와 성격, 범위를 환자의 의료기록에 기록해야만 한다. 강박 및 격리된 환자

는 인도적인 환경에 처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세밀하게 감독하고 보

살펴야 한다. 관련된 개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환자의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에 

대해 반드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보건시

설이 ①의학 및 기타 적합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직원의 수가 충분해야 하며, 모든 환자들

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과 적절하고 능동적인 프로그램, ②환자의 

진단 및 치료시설, ③적절한 전문적 치료, ④약물치료제공 등 적합하고 정기적이며 종합적

인 치료를 포함하여 다른 보건시설과 같은 수준의 자원을 갖출 것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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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외국 지침과 운영 실태

1. 격리와 강박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및 최소화를 위한 제반 노력

정신과 환자에 대한 격리와 강박조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환자에게 적절한 제한과 지나친 자극 감소를 통해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환자의 폭력적 행동으로부터 환자자신, 병동의 다른 환자 및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격리와 강박조치가 환자의 정신과 질환에 치료적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해외의 주요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의 규정은 격리와 강박을 치료적 방법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상기의 

두 번째 목적 즉 폭력적 행동에 대한 제한으로 국한되어 있다.

강박과 격리를 최소한 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강박과 격리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격리와 강박 처치가 용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 외에도 일본의 경우 1998년에 격리와 강박에 대한 모니터링이 의무화되

었으며 정신과 시설은 매달 강박과 격리과정을 보여주는 요약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

고 매달 적절한 강박과 격리 및 강박과 격리를 줄여나갈 토의를 하는 위원회가 열리도록 

하였다. 또한 신경학 및 정신과학 국가센터(The center for neurology and psychiatry)는 강

박과 격리를 줄이고 그 방법을 개선시키고자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2005년 보건부에 의해 강박과 격리의 근절 내지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정신

건강상 국가적 안전 우선해결문제를 발표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정신과 환자의 폭력적 행동을 줄이거나 격리와 강박이 아닌 대처방법을 사용

하여서 격리와 강박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보고된 연구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폭력적 행동의 유발요인으로 꼽히

는 것들이 병동의 환자과밀, 환자와 의료진간의 인적 비율 등이 있다. 환자의 폭력적 행동

에 대한 격리·강박 이외의 대처방안도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보고 된 바 있다. 환자의 불

안이나 초조를 수용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다감각(muti-sensory) 치료실이나 이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실내가구를 한 방, 문제행동을 조기발견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 강박 위험 

환자의 발견, 환자 교육, 의료진 교육, 위기대응팀 구성 그리고 모든 강박조치에 대한 일일 

점검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프로그램 등이 격리와 강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

었다. 특히 의료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격리와 강박을 감소시키

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 격리와 강박을 시행할 경우 안전 확보와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해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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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건복지부 발행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격리 및 강박지침과 비교-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할 때 명문화된 지침서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나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 및 병동의 다른 환자 그리고 의료진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고 두 번째는 이런 시행과정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자에게 외상으로 

남을 여지를 최소화하고 세 번째는 격리 및 강박조치가 치료진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치료진이 용이하게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격리와 강박의 적응증은 국내에 비해 해외가 단순하다. 즉 상기 기술한 유럽평의회 백색

보고에 밝힌 대로 격리와 강박은 폭력적 행동에 대해 다른 조치가 다 실패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미국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 서비스 센터 2008

년10월 지침서에서도 환자나 의료진 및 타인에게 긴급한 신체적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야 하며 의료진의 강압, 규칙, 편의, 보복의 목적으로 강박과 격리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

정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강박과 격리가 처벌이나 위협, 환자의 치료, 또는 의료진의 

부족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격리와 강박의 명령은 뉴욕주의 경우 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여서 의사의 구두 명령에 의해 격리·강박이 실시될 경우에는 의

사는 30분 이내에 환자와 직접 면담을 하고 서면으로 명령을 작성해야 한다. 강박시간은 

호주나 미국 뉴욕주 모두 한 번 명령으로 성인의 경우 4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만일 이

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이후 새로운 명령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면명령을 계속 새로 낼 경우에도 24시간 이상은 할 수 

없으며 만일 24시간 이후에도 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른 의사가 환자를 

면담 및 평가 한 이후에 추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격리실도 잘 설계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을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작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시스템 국가 협회에서 제정한 행동건강 시설의 환경제

작 지침에서 격리실의 적절한 크기, 조명, 벽면의 재질, 가시성의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모두 강박의 도구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

으며 천이나 가죽으로 이루어진 강박도구를 사용토록 하고 수갑이나 쇠사슬 그리고 환자

의 입부위를 막는 어떤 형태의 행위도 금하여서 질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내 격리 및 강박지침은 해외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은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 양식을 포함하여 모두 3 쪽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미국 뉴욕주 정신건강사무국 강박 및 격리지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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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6쪽이며, 호주 보건부가 발행한 정신건강시설의 공격성, 격리 및 강박 지침은 59쪽에 

달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지침서의 배경, 목적, 법적 책임문제, 의료진에 대한 교육, 격리와 

강박조치로 인한 위험성, 폭력적 행동에 대해 격리 및 강박조치전에 할 수 있는 제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지침서에 포함시키며, 이를 의료진에게 충분히 

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침서 자체가 하나의 교재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국내 지침서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제3장. 정신병원 격리·강박시설 현장조사 결과

1절. 현장조사 대상과 방법

현장조사는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신병원은 국립정신병원 3개, 공립정신병원 2개와 사립정신병원 17개로 총 22개 

정신병원이었다. 조사대상 정신병원 소재지는 인천 경기 10개, 서울 3개, 대구 경북 3개, 광

주 전남 3개, 충남 2개, 강원 1개의 지역별 분포를 보였다.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정신병원에 격리·강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정신병원 기초현황. 의료인력 현황, 입원환자 현황, 격리·강박 현황 등으로,

연구진은 보내온 자료를 분석 숙지한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현장조사는 전체 병동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한 팀은 

격리실 시설과 강박도구 관련 체크리스트로 조사하였고 다른 한 팀은 격리·강박 수행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격리·강박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신병원 자료열람은 전체 폐쇄병동에서 진행하였으며 열람 내용은 병원 종사자 인력현

황표 입원환자현황(비자의입원율 등) 격리·강박 관련 병원 내부규정 및 매뉴얼, 전년도 격

리·강박 통계, 격리·강박 환자 진료기록, 격리·강박 일지, 격리·강박 장부 등이었다.

격리실 시설조사는 폐쇄병동의 격리실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시설조사를 위한 체

크리스트에는 격리실 수, 격리실 위치, 격리실 크기, 격리실 내부시설물, CCTV 여부, 강박

도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2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1.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비율이 높을수록 다인실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한 

병원 환경 개선을 위해 폐쇄병동을 줄이고 개방형으로 변환 필요성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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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수가 필요인력에 미치지 못한 사립병원 3개의 폐쇄병

상 비율은 90%로, 폐쇄병동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이 동반하고 있었다. 특

히 의료 인력의 부족은 환자 관리에 있어서 환자의 감정이나 행동 관련 문제 발생 시 쉽

게 격리·강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인력 구조의 현실화가 격리·강박 

방지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 입원 비율과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비율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군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이 많은 공립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으로 연

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격리·강박 시설현황

가. 격리실 위치와 면적

개방형 간호사실(병동과 간호사실 사이에 유리칸막이가 없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병

원은 주로 국공립병원이었고 사립병원 중 한 곳에서 개방형 간호사실로 운영하고 있었다.

격리실 위치는 반드시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해야 할 것이나 외부에 위치할 경우, 병동과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병동 내 타 환자들이 관찰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격리실 내부시설

격리실 면적은 적어도 5.0㎡이상 유지하고 벽면은 충격완화를 위해 쿠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격리실 내 외부 환풍창을 설치하고, 관찰창은 일부 간유리 또는 블라인드를 설

치하여 환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 격리실 내 침대 높이는 50cm이하로 제작하고 

수면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CCTV는 사생할권 고려하여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할 경우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은 간호사실 내부 또는 격리실  내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강박도구

강박도구로 유도띠만 사용하는 병원이 4개였는데 유도띠의 사용은 피부손상 방지를 위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박도구에 심한 소변냄새 나는 경우가 5개 사립병원에서 확

인되었다. 강박도구는 사용 후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과 보관시 1회 사용분을 개별 포

장 보관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박복 착용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

고 병실에나 복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강박도구는 국공립병원에서 사용하는 자

석부착 강박 도구가 탈부착이 간편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국공립병원이 사립병원에 비해 격리·강박 시설 및 도구에서 월등히 우수하였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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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병상의 비율이 낮고, 인력현황이 양호할수록, 격리실 시설과 도구 현황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쇄병상의 비율이 높고, 인력 현황이 미흡한 경우 격리·강박시설과 강박도

구 현황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격리·강박 자료

기간별 격리·강박 환자 통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격리·강박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사립병원 3개과 EMR 쳬계를 갖춘 5개 병원이었다. 특히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하는 경우는 사립 1개 병원으로 ‘신체적 제한 최소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 대부분의 병원에서 격리·강박에 대한 통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6. 격리·강박 수행

조사대상 22개 병원 모두 격리·강박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각 병원에서 각각 개발한 

양식에 맞춰 기록하고 있었으나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강박 시 활

력징후(v/s) 체크 간격은 15분~1시간, 격리 시는 30분~4시간이었으나 1개 병원에서는 격리 

중에 체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병원 중 최대격리시간은 조현병환자에서 수분과다섭취로 인한 456시간이었고 

최다수 격리횟수는 입원 중 33회였다. 현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는 최대격리시간과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향후 최대격리 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과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 특별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대강박시간은 14시간이었고, 알콜의존환자가 입원한 경우 격리실은 집중치료실(PICU)

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보통 10시간 이상 강박하기도 하였다.

강박시행인원이 2명인 경우가 있었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소 4명이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 격리·강박 발생원인 

격리·강박 일지를 열람 조사하여 각 병원별로 격리·강박 발생 이유를 확인하였다. 주된 

격리·강박의 사유는 행동제한요법이 필요한 경우, 자타해 방지, 치료환경 저해 경우,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경우였는데 그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소한 원인들도 모두 격리·강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행동제한요법이나 치료환경저해 등은 빈번한 격리·강박의 원

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격리·강박 시작과 해제를 

결정한 의사의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격리·강박의 결정

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의 입원인 경우, 입원을 납득하지 못해 격한 감정과 행

동을 보이는 경우 입원당일부터 격리실에서 시작하는 경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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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1절.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방문조사 대상 정

신병원은 국립정신병원 3개, 공립정신병원 2개와 사립정신병원 17개로 총 22개 정신병원이

었다. 조사대상 사립정신병원 중 3개소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었고, 나머지 14개는 300병

상 미만의 병원이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입원환자용, 직원용(의료인 포함) 2종류였다. 설문조사

는 우선 입원환자 중 격리 또는 강박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별하고, 격리 또는 

강박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 설문조사 응답이 가능한 인지능력을 가진 환자로 한정하였다.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기간 종류 후 집계하여 조사 통계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환자 

424명, 의료인 포함 직원 286명으로 총 710명이다.

2절. 격리·강박 경험 입원환자 실태조사 결과

1. 설문에 응한 격리·강박 경험이 있는 입원환자의 경우 80.6%가 비자의 입원이었고,

57.5%가 의료보호 대상자였다. 응답환자의 진단명은 알코올 의존증(33.5%), 조현병(29.7%),

우울증과 조울증(20.0%) 순이었다. 300병상 미만의 사립병원의 경우 46.3%가 알코올 의존

증 환자였다.

2. 격리·강박 시설

격리실의 안전과 청결상태의 대한 질문에 환자의 49.4%만이 만족한다고 하였고, 환자의 

70%는 격리실에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다고 하였다.

시설 보완점으로 의료인, 직원, 환자 모두 격리실 내의 화장실 설치와 격리실의 청결이 가

장 시급하다고 하였다. 병원별로는 국공립정신병원에 비해 사립정신병원 환자의 격리실 안

전과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3.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환자들은 ‘격리 또는 강박을 당한 이유’를 주로 타해(27.8%)와 병동 규칙 위반(24.9%)이

라고 응답했고, 30.9%만이 격리·강박의 이유를 주치의나 당직의사가 매번 설명했다고 응답

했다. 반면 의료인과 직원들은 격리·강박의 이유로 타해(68.1%), 자해의 위험(25.3%), 규칙



- xviii -

위반(4.9%)이라고 응답했고, 96.1%가 격리·강박의 이유에 대한 설명 절차를 준수했다고 응

답했다.

4. 격리·강박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가. 최대 격리·강박 시간   

환자의 19.3%가 최대 격리 시간이 ‘1일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21.8%는 최대 강박 시간이 

‘1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의료인과 직원들은 64.3% 격리·강박이 주로 저녁과 새벽사

이(18:00~05:00)에 이루어진다고 응답했다.

나. 과도하고 빈번한 격리·강박 

환자의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

다. 과도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처벌 목적으로 시행’(30.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인, 직원의 부족’(20.8%), ‘의료인, 직원의 자의적 시행’(17%)이라고 하였다.

반면 의료인과 직원의 설문결과를 보면 1.4%만이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

고 빈번하게 시행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1%는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과실과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과도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의료인

과 직원의 인력 부족’(46.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인의 인식과 관심 부족’(18.5%),

‘의료인과 직원의 자의적 시행’(9.2%)이라고 하였다.

환자들은 의료인·직원과 달리 격리·강박의 이유를 주치의나 당직의사가 매번 설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리와 강박이 치료 목적보다는 처벌의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시행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공립정신병원에 비해 사립정신병원 환자들에서 격리·강박의 주된 이유가  규칙 위반

이라는 응답과 격리·강박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또한 격리·강박의 발생이 근무인원이 비교적 적은 야간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는 과도·빈번한 격리·강박이 의료인과 직원 등 인력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 격리·강박 수행 인원수 

환자들의 22.6%는 1명의 직원에게 격리·강박을 당하였다고 하였고, 환자의 23.5%와 의료

인·직원의 11.3%는 동료환자들이 격리·강박 수행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격리·강박중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인·직원들

은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격리·강박 수행 인원수가 3.6명이라고 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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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는 2~3명의 강박시행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한 강박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라. 격리·강박 환자 모니터링 : 의사의 입회, 화학적 강박

환자의 43.8%가 격리·강박 후 의사가 관찰 안했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환자의 62.5%

가 중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시행되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의료인과 직

원의 98.9%는 격리·강박 중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62.9%는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의사의 입회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약 30% 환자들은 격리·강박 시 화학적 강박으로 인해 수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관찰했는지, 모니터링이 잘 시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의료인과 직

원의 80%는 화학적 강박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 격리·강박 중 신체적 피해

환자의 21.8%가 격리나 강박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정

신병원에서 유도복·태권도복 띠를 강박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 어깨와 겨드

랑이에 멍이 든 환자가 많았고, 일부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다.

바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환자들은 ‘설명 없는 격리·강박 시

행’(30.2%),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20.6%),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16.3%), ‘격리·강박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폭력’(15.9%), ‘격리·강박 중 부당한 음식 

제공 거부’(9.1%), ‘성희롱·성폭력’(4.7%) 등으로 응답하였고, 의료인과 직원의 경우, ‘격리·

강박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압박’(21.4%),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

용 등)’(18.6%), ‘편의·처벌 목적으로 시행’(17.2%), ‘설명 없는  격리·강박 시행’(14.7%), ‘욕

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11.7%) 등으로 응답하였다. 환자들은 설명 없는 격리·강박 수행을 

가장 부당하게 여겼고, 의료인과 직원들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압박을 가장 우려하

였다.

충분한 설명이 없는 또는 환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는, 편의·처벌의 목적으로 시

행되는 격리·강박은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야기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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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리실 시설 보완 : 화장실, 청결, 보호벽 등

환자와 의료인·직원들은 격리실 시설 보완점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청결 관련 시설 보완’, ‘격리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 보완’, ‘호출벨·인터

폰 설치’를 제안하였다.

나. ‘격리 및 강박 지침’ 준수 : 의사 지시에 따른 시행, 이유 설명 등

의료인·직원들의 98.6%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98%이상이 모든 

지침에 따라 격리와 강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78.8%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고, 지침 중에서는 ‘주치

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른 시행’(79.2%), ‘격리 및 강박 이유에 대한 설명’(52%), ‘치

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51.2%)’, ‘vital sign 등 점검(55.3%)’, ‘혈액순

환, 자세변동, 대소변 허용, 음료수 공급(50.7%)’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직원들의 77.8%와 환자의 47.3%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충

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선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 교육으로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환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의료인과 직원에게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건행정 당

국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 차별의식 개선, 국가의 지원 강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환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45.7%), ‘정

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21.9%),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

화’(12.7%),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10%), ‘보건행정당국의 관리 철저’(7%)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료인과 직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57.5%),

‘적정한 의료 인력의 확보’(19.8%),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8.1%),

‘재정과 예산 투자’(5.9%),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화’(3.7%),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3.7%), ‘보건행정당국의 관리 철저’(1.5%)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보호규정과 지침 강화, 의료인의 적극적 자

세와 노력, 재정과 예산의 투자가 시급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는 정신장애인들이 안전

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직원과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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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1절 참여자 구성과 진행 과정

정신병원 입원 중 격리·강박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제안 및 권고를 

도출하기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질적 조사연구방법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방식을 택

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6개의 정신병원에서 환자그룹과 직원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환자대상 인터뷰 참여자는 환자설문조사를 하는 중 진행자가 최근 격리·강박의 경험이 

있는 환자를 선정하여 동의를 구한 후 결정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

해 병원직원의 개입이 없는 병원 내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환자의 시각에

서 격리·강박이 발생하는 상황과 동의 여부, 격리·강박 과정에서 문제점, 시설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 3~4가지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환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진행하였다.

직원대상 인터뷰 참여자는 직원설문조사 후 정신병원이 협조를 구해 의사, 간호사, 보호

사 등 4~5명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였다. 진행자는 정신병동에서 격리·강박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과 이유들, 격리·강박 수행 중 문제점들, 시설이나 강박도구의 진단, 개선방안 등 

3~4가지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진행하였다.

2절. 포커스 그룹(환자/병원 직원) 인터뷰 결과

1. 격리·강박 발생 원인

격리·강박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환자들은 환자들간의 다툼, 의사·간호사·보호사들과의 

갈등, 가족관계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 현재 

정신병원 시설의 낙후함, 인력 부족, 치료진·직원들과의 소통과 이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원인도 지적하고 있었다. 그 결과 격리·강박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치료 목적이라기보다 병

실 내 질서유지, 병원 운영의 편의성 등을 앞세워 환자 통제와 처벌 목적의 격리·강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인들은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입원 중 활성기 증

상으로 인해 폭력적 행동을 보이거나 비자의입원 절차를 밟은 신환 중에 입원을 받아들이

지 못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때로 환자 스스로가 자기감정 조절을 위해 요

청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환경을 위해서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었다. 의료인들은 환자가 격리된 후 응급상황을 벗어나면 강박의 필요성이 없으나,

흥분이나 충동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강박이 필요하고 하였다. 또한 강박의 경우, 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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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주사처치)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신체적 강박을 하는 것이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격리·강박 중 인권 침해 및 피해

환자들은 격리·강박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 과

정에서 격리실의 위생 환경, 용변 처리 과정에서의 수치심 발생과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지나친 강박으로 인한 신체 부상, 불필요한 강박, 직원들의 격리·강박 위협 등 다양

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료인들은 흥분상태의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환자로부터 맞거나 안경이 

깨지는 등 신체적 부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격리실의 안전장치 미비로 격리만으로도 충분

한 경우가 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간호사실 안에 격리실이 있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인권

에 주요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

3. 격리·강박 문제점 개선안

현행 격리·강박 실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안되었

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치료진, 병원 직원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

었다. 특히,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과의 정기적이며 충분한 진료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 부족한 병원 인력의 충원, 병원 치료프로그램의 다양화, 격리·강박 

시설 환경 개선, 환자 교육 등을 개선방안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격리·강박은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의료인들의 경우도, 격리·

강박을 줄이거나 안전한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며, 인

력구조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낮은 급여구조,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근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는 잦은 이직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은 인력과 낮은 급여는 의료수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신과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급여환자의 정액제도가 폐지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또한 만성기 환자와 급성기 환자의 의료 수가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급

성기 환자의 경우 처치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강

박과 같은 비교적 손쉬운 치료방법이 선호되기도 한다.

의료인들은 비자의입원을 비롯한 제반 입원을 줄어야 하는 것도 격리·강박 방지에 한 방

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비자의 입원일 경우, 입원 중 치료에 비협조적이어서 격리·강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입원에 비협조적인 환자와 면담을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면 입원초기의 격리·강박은 피할 수 있어서 치료순응도도 좋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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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이나 민원, 모니터링, 인권마인드 증진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강박의 빈도와 

시간은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수가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예

산 책정과 같은 상부차원의 문제 해결 없이 시설이나 인권마인드만으로 격리·강박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의료인들은 입원 초기에 강박을 하면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

하고 있었다.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격리·강박의 경험은 이후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현저

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비자의입원의 경우 환자가 흔히 입원과 치료를 거부

하기 때문에 입원 초기에 격격리·강박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원 

전 환자가 충분히 입원의 필요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의료인들은 초기 급성기 환자는 정신과집중치료실에서 단기간 입원 후 안정되면 중간단

계병동으로 그 후 퇴원준비병동에서 치료받는 방식의 병실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의료수

가를 각 병동마다 처치 내용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급성기 환자의 격리·강박이 예

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격리실의 안전장치 또한 강박을 예방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환자에게 격리의 

경험과 강박의 경험은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리실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격

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는 격리 시설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격리실의 적절한 크기, 조명, 벽면 완충장치, 가시성의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박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박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강박 인원

으로 4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의 2-3명의 격리·강박인원

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결론 - 개선방안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절. 격리·강박 과정에서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보장의 개선을 위한 방향과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첫 번째로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연방정부에서 이미 천명하였듯이 격리와 강박은 이제 치

료적 방법으로 여길 수는 없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때 다른 수

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본 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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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격리와 강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줄이는 방법 즉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와 의료진과의 소통부족, 병동의 과밀도 해소,

환자와 의료진의 비율의 향상, 의료진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교육 등 환자들이 분노하고 폭

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방책이라 할 수 있

다.

세 번째, 정신장애에 대한 낙후된 사회적 인식을 비롯해 비자의적 입원의 빈발, 장기입

원, 치료보다는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정책 등 제반 정신보건환경의 전체적 개선노력도 부단

히 지속되어야 한다.

네 번째, 전체적 시각에서 신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 당장 

해소 및 개선 가능한 문제점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정신시설에서 시행되는 

횟수, 시행시간과 같은 최소한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모니터링,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격리·강박 지침서의 개발과 같은 현실에서 빨리 시행 가능한 일부터라도 조속히 시

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절. 최우선 개선 과제

1. 정신과 입원시설에서 매월 행하고 있는 격리·강박의 실태를 담당 행정기관에 보고토

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그 현황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전국의 격리·강박 현황

에 대한 통계를 개별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한다.

2. 환자의 인권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격리시설 및 강박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의 크기에 대한 규정, 벽면의 재질, 통풍 

및 적정온도 유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야 확보 및 동시에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환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의 확보, 강박도구의 재질, 강박시행 시 환자의 

자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모든 정신과 입원시설은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주기적 격리·

강박 수행과정 및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한다.

4. 격리·강박에 관한 처방은 의사만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격리·강박 명령은 매번 

시행 될 때 마다 새롭게 처방 내지 명령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해야 한다. 격리·

강박 진료기록부도 의사가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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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중장기 개선 과제

1. 격리와 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신질환에 대한 공공적 성격의 지역사회 정신

보건 인프라의 확충 및 접근성 제고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현행의 시설을 기

반으로 하는 입원치료라는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열려있는 외

래중심의 치료가 보다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2. 격리·강박의 사고위험성 및 법적 문제, 인권침해가능성, 격리·강박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제 격리·강박의 적응증, 모범적 시행과정 등에 대해 해당 의료진에게 최소 1년에 1

회 이상은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변호

사 등 해당 전문가 및 인권위가 같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교육의 시행은 

정신과 입원시설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격리·강박을 최소한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격리·강박의 적응증, 위험성, 법적 문제,

인권침해 가능성, 환자에게 미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 강박도구, 시설규정, 시행과정에서 

인력, 방법, 격리·강박을 사전 예방하는 방법 등을 망라한 지침서가 전문가 및 해당 행정기

관의 주관 하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격리·강박 시설규정 및 인원확보 등을 정신과 

입원시설 인증평가기준에 포함하여 이를 시행을 독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격리·강박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보건법에서 격리·강박의 구체적 적용범위, 즉시설명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환자의 상태 확인에 대한 시한 설정, 격리·강박의 허용가능시간, 격리·강박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도 신설하여 격리·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정신보건법 상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전문의 1인, 입원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

입원환자 100인당 전문요원 1인’ 등의 의료인력 기준은 OECD 주요 국가들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료인력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통제나 감시를 위하여 격

리·강박이 남용되는 일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은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 지침은 오히려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모법의 적용기준보다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정신보건법의 적용원

칙을 훼손하고 있다.5) 따라서 격리·강박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의 내부지침으로 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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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신보건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에 준하여 정신병원 보호사도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거

나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을 법에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4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 정신보건법령의 개정

격리·강박 최소화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정신보건법 상 격리·강박 수행의 요건과 절차,

방법, 최대 허용시간,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보완, 강화하고 정신병원 의료 인력의 적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 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2. 격리·강박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정신과 입원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격리·강박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담당 행정기관에 보

고하고 해당 행정기관이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분기별로 전국 정신

병원의 격리·강박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를 공개하고, 개별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한

다. 모든 정신과 입원시설은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실행 위원회를 자체 설치하여 자율

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

3.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격리·강박 시설규정 및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현행 정신과 입원시설 인증평가기준에 

포함하여서 그 시행을 독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가인권위 내 정신병원 전담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정신장애인, 정신병원 전담 단위를 구성하여 격리·강박 등 정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적극 계몽, 홍보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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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201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반 인구의 27.6%는 평생 한번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한국인의 우울증 평생유병률은 2001년 4%에서 2010년 6.7%로 증가

했고,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3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신병,

정신병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 태도, 대응행동은 여전히 수동적이며 문

맹적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6) 정신질환을 다루는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의 역

할과 정부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실태는 이러한 우리나라 전체 정신건강의 현주소를 가늠 

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상황은 ‘정신장애’에 관한 낙후한 사회 인식,

낡은 법제도와 비자의적 입원, 장기입원, 격리 치료 위주의 치료시스템, 의료인력 수급 불

균형 등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정신보건 치료 환경이 안고 있는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연

관되어 발생하고 있다.

1995년 우리나라는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선진국형 정신보건 정책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

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①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의 보장, ② 기본적 권

리의 보장과 최소한의 제한, ③정신보건 서비스의 전문화와 최적의 치료환경 보장, ④ 지

역사회 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동등한 권리 보장 등을 

제시한바 있다.7)

그러나 정신장애 인권피해자, 단체에서 주장하는 주요 인권피해 사례들은8)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 “병실 내 폭행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료진 등이 

침묵함”, “불결한 환경의 입원병동 상황”, “한 방에 수십 명씩 수용되는 등의 사생활 미보

장”,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강제입원”,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구타와 폭언, 강박”, “전화,

서신 등의 미보장” 등 강제입원, 격리·강박, 감금 및 폭행 등 부당한 환자 통제와 처우에 

관한 것들이 중심이다.

이는 위 2009년 국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신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

6) 2007.3.9.자 동아일보 “국민58%가 정신건강 문맹”

7) 위의 국가보고서, p.47~50.

8)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추어야 합니다.｣,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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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들에 비해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 요구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보고9)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입원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가운

데 격리·강박을 경험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45%이며, 이중 강박을 당한 경험이 있는 환자

는 28.9%이다. 또 강박 경험자 가운데 34.7%는 의료인으로부터 강박 이유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이 경험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건들 가운데 격리, 강

박 과정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가운

데 격리, 강박 관련 진정사례가 15%를 넘고, 심각성도 큰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제46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들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강박을 둘러싼 문제점으로는 법규상의 문제점과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법규상의 문제점으로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 환자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법원이 아닌 정신의료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

격리 및 강박 지침 상 적용기준이 ‘병실환경을 훼손할 우려’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격

리․강박의 이유를 설명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그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격

리․강박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 및 검토 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지적되고 있다.

시행 상의 문제점으로는 격리․강박의 빈도나 강도, 시행시간 모두 지나칠 정도로 빈번

하고 강력하며,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치료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10)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대한 규정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와 수행자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에 따라 적용기준, 적용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기

준이 의학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용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즉, 격리와 강박이 정신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합의는 있으나 의학적 효

과성이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서 의문 혹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 2009. p.346~347.

10) 위의 국가보고서, p.143.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3.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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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의 대표적인 인권문제인 격리·강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문제의 

해결은 정신장애인들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동시에 현재의 정신장애 치료 시설, 제도, 관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신장애인 입·퇴원 과정,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정신보건 치

료환경, 정신보건 의료시스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정신장애인들의 격리․강박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왔

다. 예컨대, 2003년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와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

와 2008년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기존 연구에서도 격리․강박 문제는 전반적인 병원실태 가운데 격리․강박에 관한 환

자 경험을 부분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 전부였다. 즉 격리․강박의 발생 원인과 구조적 배

경, 환자와 의료인들이 바라보는 시각, 현장의 격리․강박 실태, 외국의 사례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미흡했다.

본 실태조사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문제 가운데 조사연구의 범위를 “격리․강박”으로 구

체적으로 특정한 뒤 심층적, 다면적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또한 현안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맞게 현재 정신병원의 현실과 격리․강

박의 실태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내어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이 수행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의 실태와 시설, 장비 및 

인력 현황,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국가인

권위에 진정된 격리·강박 사례에 대한 검토,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 시설, 장비에 관한 체

크리스트, 관련 법류, 지침 검토, 격리·강박 관련 경험 있는 정신장애인, 의료인 및 의료 종

사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집단 그룹 인터뷰(FGI) 등을 실시한다.

둘째, 현행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정책방안

을 모색한다.

셋째, 정신장애인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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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내용과 범위

1.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관련 국제 기준과 국내법규 및 시행 지침 검토

○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국제적 기준 검토 

○ 현행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규 및 시행 지침 검토

○ 격리·강박 관련 정신의료기관의 내부 시행 지침 검토  

2.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 조사 및 피해 조사

○ 격리·강박 관련 의료 시설 및 장비 체크리스트 

○ 정신의료기관 가운데 정신병원11) 입원 환자 대상 설문조사

○ 정신병원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 정신병원 입원 환자 또는 입원 경험자 / 의료인 또는 의료종사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3.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사례분석 및 개선 방안

○ 국내 정신보건시설 등의 격리, 보호 시설 현장 조사와 사례 분석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정례 분석

○ 외국 격리·강박 시설 및 제도 사례 연구

○ 현행 격리·강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와 개선방안 제시

: 격리·강박의 요건과 시행 절차 및 범위, 사후 관리

: 시설 및 제도 개선점 등

4. 정책권고

○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강박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 근절을 위한 법       

령, 제도의 문제점과 단기, 장기 개선안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제시

11)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라 함은 5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서 허가 병상의 50%를 정신과 입원 병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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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 방법

위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수행되는 문헌 및 자료 조사,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시설환경 및 운영 체크리스트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연구조사방법으로 활용했다. 각 방

법별 조사 규모, 조사 주요 내용,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결정례 

○ 정신장애 관련 국제규약, 외국 문헌 자료

○ 격리·강박 제도 관련 국내외 연구 조사 결과 

○ 국내 정신장애 관련 법제도 정책평가 자료

2.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격리·강박 시설, 도구 및 자료

○ 조사내용 :

- 정신병원 자료열람 (입원환자현황, 격리·강박 관련 병원 내부규정 및 매뉴얼, 전년

도 격리·강박 통계, 격리·강박 장부, 격리·강박 환자 진료기록, 격리·강박 일지)

- 격리·강박 시설 체크리스트 (격리실 수, 격리실 위치, 격리실 크기, 격리실 내부시

설, 강박도구 등 )

- 의료종사자 근무현황 조사

- 최근 격리·강박 사례 조사

3.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 (격리·강박 경험 환자)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 조사 규모

- 입원환자 : 국립/공립/사립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환자 약 500여명

-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 각 정신병원 페쇄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보호사   

약200여명

○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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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 : 기본 인구학적 사항, 진단명, 병력 기간, 입원·퇴원 과정 동의여부, 현 

재원 기간, 병원 운영(소통)방식과 의료인들에 대한 인식, 치료 환경, 격리 및 강박 

경험 여부(격리·강박 이유, 강박 도구, 장소, 빈도와 지속시간, 의료진 사전 설명여

부, 환자 수긍여부, 기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경험 등), 개선 의견 등

-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 : 기본 인구학적 사항, 직위, 직종, 정신과 종사기간, 병원 

운영(소통)방식과 환자들에 대한 인식, 치료 환경, 격리 및 강박 시행 경험(격리·강

박 이유와 사전 설명 여부, 환자 수긍여부, 격리·강박 일지 기재, 기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경험 등), 개선 의견 등  

4.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조사대상과 규모

- 환자 집단 : 5개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경험 입원환자 약20명

- 의료인 집단 : 5개 정신병원의 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보호사 등 약30명

○ 조사내용

- 격리·강박 원인, 격리·강박시설, 격리·강박 중 애로사항이나 인권침해사례, 개선의견

5. 전문가 자문회의

- 1차 회의 : 설문, 인터뷰 및 체크리스트 작성 의견 수렴 

- 2차 회의 : 설문, 인터뷰 및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분석 검토, 정책권고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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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 연구보고서 검토

1.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보고서

국내 사립 정신병원 2곳의 장기입원환자(6개월 이상)와 의료보호 대상자를 조사대상으로 

환자들의 입,퇴원 및 타 시설 입소, 수용자의 수용실태, 시설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설문조

사, 현장 방문 체크리스트 조사를 실시했다. 결론으로 입,퇴원 과정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

권 보호의 필요성과 강제입원 조치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

리 제한 규정의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신보건법

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장기입원, 수용 위주의 운영시스템의 탈피와 지역사회 중심의 정

신보건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32개 기관을 선정, 조사하였다. 환

자 표본은 전체 입소자의 약 10%인 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620명을 대상으로 

환자 개인면담을 하였다. 시설 기관 종사자도 257명 설문조사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입원

의 강제성 여부, 신체 강박, 입원생활, 부당한 의료행위, 직원 및 타 환자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이었다. 결론으로 환자의 기본권과 정보접근권, 정신병원 규모 축소,

계속입원 심사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일원화 등 법제도 개선과제와 시설 내 운영

개선, 최소한의 격리․강박 시행, 건물 및 적정 수용인원 기준마련, 정기적인 시설 평가 등

을 제언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2008), 2008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정신보건시설 재원자 및 시설 실태조사(정인원), 정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박

종익), 제가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실태(김문근), 특히 취약한 계층의 정신보건 및 인

권실태조사(양옥경),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서미경), 정신장애인 인권개

선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홍선미) 등 6개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정신장

애인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에 정인원은 강박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시도하였다. 정인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정신병원에서의 강박 경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신과 의원의 강박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정신의료기관에 비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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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강박빈도가 낮았다. 그 외 강박실시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 여부, 환자의 수긍여부,

강박 장소와 도구, 강박빈도, 강박 중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도 조사

하였다.

정인원의 조사에서는 강박 문제에 관련하여 격리 및 강박 지침 에 따른 진료기록의 철

저한 관리,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 규모의 격리실 확보, 격리실 시설 개선, 자해방지 보호

장치 마련, 정신요양시설의 촉탁의 제도를 전임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인권상황, 현형 법제도와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의 생활실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기초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재활․사회복귀에 중

점을 둔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신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 시설 내 권리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

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 의 철저한 준수노력을 강

조하는 한편, 기존 정신보건법 과 격리 및 강박 지침 상의 문제점, 즉  격리·강박의 구

체적 적용 범위, 즉시 설명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환자 상태 확인에 대한 시한 설

정, 허용가능한 시간, 격리 및 강박 절차, 방법, 기록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격리 및 

강박의 적법여부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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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체계 및 국제기준 검토

1절. 국내법체계 및 지침 

1. 국내법체계 

   가. 개괄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내법으로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정신보건법이 있고, 법령에 해당하지 않지만,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있다. 정신병

원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가 최대한 보

장되어야 하고, 격리·강박과 같이 신체의 자유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그 절차와 요건

을 법에서 최대한 자세히 규정하여 격리·강박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

다. 아래에서는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한 국내 법령 중 관련 내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

다.

   나.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고문 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5항에서

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

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하여 본인 및 가

족에 대한 체포·구속의 이유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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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규정

하고 있고, 제7조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동등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및 정보제공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

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

다.

   라.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제2조에서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①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보장, ②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보장, ③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④자발적 

입원 권장, ⑤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의 자유로운 환경 보장 및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로이 

의견교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46조는 제1항에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

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이 경우 격리는 당해 시설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7조).

   마. 격리 및 강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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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격

리 및 강박 지침이 있다. 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 놓은 규정을 말한다.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격리 및 강박(Seclusion and Restraint) 지침

1. 정의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

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

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

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 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

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

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

고하도록 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

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

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

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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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및 결정례 분석

여기서 분석한 격리·강박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사례는 총 39건(2004~2014)이다. 부당한 

격리·강박 수행에 대한 환자들의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시간 격리·강박, 부당한 격리·강

박 이유,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강제 약물 투여, 기저귀 착용 등 인격권 침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 ) 위반, 정신보건법 상 입퇴원 절차(보

호의무자 동의 등) 위반, 교통 통신제한 조치, 격리실 철창과 용변처리, 악취 등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것이었다. 진정 사건 발생 빈도는 병원급 이상이 31건, 의원급은 8건이었다.

진정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당한 격리·강박의 발생 시점이 입원과정에서 비롯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알콜의존 환자의 비자의(강제)입원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13진정

0796000건 외 9건)

격리와 특히 강박 시 환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는 보호사들에 의한 무리한 신체적 압

박, 혹은 폭행 사례도 적지 않았다. (13진정0704700 건 외 5건) 또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격리·강박 수행 중인 환자의 용변 시 보호사들이 용변 통을 들고 

있거나, 기저귀를 채우거나, 그냥 환자복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 많았다.

또한 거의 모든 진정 사례에서 격리·강박 수행 시, 진료기록이 없거나 부실한 것도(13진

정0588200건 외 21건)도 두드러진 공통점이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가 없이 격리·강박하

거나, 전문의 지시 없이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한 사례

(13진정0588200)도 있었다.

진정사례 중 장기 격리·강박 사례로는 72시간 이상(04진인2935, 04진인3752, 04진인3758)

도 여러 건이 있었다.

보호자 동의서가 없거나 입,퇴원서류를 조작하는 등 명백한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 행정

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권고한 사례(04진인586 외 8건)도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강박 진정사건 결정에서는 환자들의 폭행피해 등 부당한 격리·강

박 주장에 대해 일부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는 폐쇄적인 병원환경, 목격자들의 부

재, 허위 진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피해 환자의 주장이 신빙할만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어 기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외에도 환자들이 가족이나 외부와 연락할 때 부당하게 교통, 통신권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많은 진정사례에서 확인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임의로 가로막거나 진

정함을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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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결정 요지
사건발생
일시/장소

사건 유형 권고

1

(13진정0796000) 음주문제로 가족동의하 입원. 4일간 안정실 격리, 30시간 4p강박. 형식적 진료기록 작성, 전문의 보고지시 등 지침 미준수
2013.10.
 병원급

알콜 - 장시간  격리·강박
인용.격리·강박 최소화, 직원교육 감독 철저

2

(13진정0182200;13진정0078500병합) 음주문제로 의료원 응급실 난동. 총4회 강박. 보건장관에게 일반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을 권고.
 2013.1. 
의료원 알콜-부당한 강박

진정기각. 격리·강박 기준마련

3

(13진정0824200) 자타해위험으로 23시간 격리. 2시간 강박. 격리·강박 수행일지 미작성. 현장조사에서 4명의 임의격리, 진료기록 부재 환자 발견.
2013.6. 
병원급

조현병, 알콜
일부 기각. 규정준수, 관리감독 철저

4
(13진정0588200) 의사 지시 없이 보호사가 투약, 강박 시행. 타 환자가 강박에 조력. 환자 통신 통제. 격리·강박 기록 부재 

2013.7. 
의원급

정신장애.부당한 강박, 폭행
일부 기각. 간호자 상주, 규정준수, 교육감독 철저

5 (13진정0732100) 식사지도 이유로 보호실에 사실상 격리하여 신체자유 침해
2013.5. 
병원급

부당한 격리
일부 기각.격리·강박 진료기록부 기재, 인권교육

6
(13진정0739700) 격리·강박지침 위반하여 처벌 목적의 격리하여 신체자유 침해. 진료기록, 격리·강박 수행일지 미작성

2013.9. 
병원급 조현병-부당한 격리

일부 기각. 진료기록,일지작성, 인권교육

7
(13진정0704700) 격리·강박 시 담요로 입을 막음. 인권위 진정서를 임의로 내부 종결 처리, 진정방해.

2013.8. 
병원급

불안, 행동장애 - 부당한 격리·강박, 진정방해

인용.지침준수, 진정권보장, 인권교육

8 (13진정0469100 등)격리·강박 기록 부재. 기저귀만 차고 병실생활.
2013.6. 
병원급

알콜-인격권 침해
일부기각.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인권직무교육 실시

9 (13진정0433400) 입원시 보호자 2인동의 위반, 격리·강박시행기록 부재. 
2013.6. 
병원급 양극장애

일부기각, 직원징계, 기록관 리 규 정 준수, 인권 직무교육

10

(12진정0216600) 임신중인 환자에게 부당한 격리·강박(21일), 약물투여하여 임신중절케 하고 전화 통신을 부당하게 제한. 입원환자 정원(49명) 초과
2010.2. 
의원급

조현병-부당한 격리·강박,약물강요

인용. 수사의뢰, 법률구조, 재발방지조치

11

(11진정0380900) 자살시도하는 환자에 대한 4p 강박 과정에서 보호사가 베개로 머리누름. 전공의가 강박지시, 전문의 보고없고 의료기록 부재.
2011.7. 
병원급

자살시도-부당한 격리·강박
인용. 무리한 강박에 대해 주의조치, 인권교육

12
(11진정0632500) 의원탈출과정에서 4층추락. 두부손상, 우안실명. 병원에서 통신제한, 격리·강박, 치료요청 거부. 

2011.9.
의원급

알콜,탈출시도-부당한 격리·강박
인용. 수사의뢰, 법률구조,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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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진정0122500) 입원거부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강박. 진료기록 부재, 지침 위반.
2012.2. 
병원급

정신증행동장애-격리·강박기록부재
일부기각.지침준수, 인권교육

14
(10진정280700) 입원거부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강박. 진료기록 부재, 퇴원요구 거부, 지침위반.

2010.5. 
병원급

우울증-부당한격리·강박, 기록부재

일부기각. 지침준수, 퇴원권리 고지, 재발방지, 인권교육
15 (10진인7) 격리·강박과정에서 보호사의 무리한 강압행위로 늑골골절.

2009.12. 
병원급

강박시 보호사 강압행위
치료비보상, 인권교육

16
(10진정216400) 행동장애 환자들에 대한 부당한 격리·강박. 전문의 지시없는 임의 강박. 진료기록 부재, 통신제한

2010.
병원급

행동장애-격리·강박 남용, 통신제한

통신제한 폐지, 안내문 게재,인권교육
17 (10진정0317600) 보호사가 환자의 빰을 3회 폭행

2010.5. 
병원급

환자다툼-보호사 폭력
징계조치, 지도감독철저

18
(10진정66900) 환자8명에 대해 전문의 지시없이 임의 격리·강박, 옷에 소변을 봄. 진료기록 부재, 

2010.2. 
병원급

부당한 격리·강박 지침준수, 관리감독철저

19 (08진인274) 보호사가 환자 폭행, 늑골 골절. 이후 징벌적 격리·강박. 인권위 진정 방해.
2008.1. 
병원급 환자 폭행 징벌적 병동규칙 삭제. 인권교육

20
(07진인4877) 입원연장 사유 서면통지 않음. 14시간 장시간 강박. 바이탈사인 확인 진료기록 부재. 통신제한 병실규칙

2007.6. 
의원급 알콜-비자의입원

입원연장 사유 통지, 지침준수
21 (07진인4609) 퇴원요구에 면회제한. 항의하자 6시간 강박. 진정 기각

2007.11. 
대학병원

우울증 -비자의입원 진정기각

22
(07진인4932) 전문의 진단없이 입원결정. 정신보건법 40조 위반. 검찰고발. 부당 격리·강박은 기각

2007.10.
병원급

알콜-정신보건법위반
일부기각. 검찰고발

23
(07진인4881) 장기간 격리(3일), 강박(2일). 시행기록 부재, 지침 위반. 보복성 불법감금 주장은 기각.

2006.9.국
군병원

조현병-부당한 격리·강박
일부기각. 지침준수, 인권교육

24

(06직인8, 06진인24 등 병합) 과밀수용, 분리수용 위반,취침조명, 화장실, 목욕시설, 창문 이중철격자, 탈의실, CCTV, 재활시설, 식당, 면회실, 신문구독 제한, 종교활동 제한, 통신 접견 제한,집필 제한,영치품 제한, 권리구제 검열 및 제한, 징벌적 격리, 보호조치자의 기본권 제한, 보호실 내부 시설, 보호조치자의 강박, 운동, 식사, 용변 등 처우, 의료인력 부족, 진료기록 미비 등 문제점

2006.4. 
치료감호

소
2006.4. 직권조사결정

치 료 감 호 소 시 설 , 환 경 , 처우에 대한 권고(법무장관, 감호소장)

25 (04진인2935) 폐결핵 치료 중 음주문제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항의하자 72시간 강박.
2004.4. 
국립병원

폐결핵,알콜-비자의입원, 부당한 격리·강박

서면 주의경고조치, 인권교육

26
(05진인1204 등) 통신제한, 검열. 환자정원 초과, 계속입원심사 서면통지 않음. 환자 폭행은 기각.

2004.12. 
병원급

보호사 폭력, 통신제한, 부당한 격리·강박

일부기각.행정조치,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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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5진인1601) 환자 저질 식사, 부당한 격리·강박, 지침 미준수, 통신제한, 진정 제한. 의료비 과다청구는 기각.

2005.5. 
의원급

비인간적 처우, 통신제한

일부 기각. 지침준수, 직무 교육, 진정함,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 지도감독 철저
28 (05진인2565) 격리·강박 진료기록 부재, 지침 위반. 강제입원 주장은 기각. 

2005.7. 
병원급

조현병-부당한 격리·강박 일부기각.

29

(05직인11,12) 보호자 동의없이 입원, 전문의 진단없이 입원,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퇴원결정 불이행, 부당한 격리·강박 (의시지시, 진료기록 부재, 지침위반) 교통 통신제한, 작업치료, 의료인력 부족, 공무원 관리감독 부실, 인권위 진정함 설치, 

2002~200
5. 병원급 

2곳
2005.3. 직권조사

도지사 경고, 병원 행정처분, 관계공무원 경고조치, 인권교육, 제도개선, 검찰 고발조치

30
(05진인277) 진료기록부, 격리·강박 수행일지 기록 누락. 실장 방장들의 환자에 대한 상습 폭행 진정은 기각. 

2005.3 
의원급

진료기록,시행일지 기록 누락

일부 기각.법령 지침 준수, 인권교육, 감독기관 행정처분
31

(04진인3752) 간호사 아가씨라 불렀다며 3박4일, 가족에게 퇴원요구했다고 1박2일 강박. 환자 과밀주장은 기각.
2004.8. 
의원급

알콜-강박시행기록 부재
일부기각. 지침준수, 인권교육

32

(04진인4210, 05진인1115) 방장에 의한 환자간 폭행. 환자 과밀. 편지열람 등 인권침해. 계속입원 서면통지 않음.  부실한 식사, 군대식 점호, 환자복 미지급, 직원 폭언 등은 증거없다. 
2004.10. 
의원급

양극성 적응장애-환자간폭행, 병실환경

일부기각. 방장폐지, 수용환경 개선, 편지열람

33
(04진인3758) 출산후2개월 지난 환자를 3일간 강박. 격리·강박 수행기록 미비. 계속입원 결정 통지 않음. 보호자 동의없는 입원. 

2004.3. 
병원급

불면 등- 강박시행기록 부재,계속입원통지 않음

일부기각. 과도 빈번한 격리·강박 개선, 인권교육, 행정처분.
34

(04진인4482) 17시간 장기강박. 나머지 진정(고의 설사약 처방, 간호사 폭언,통신제한 등)은 기각.
2004.10. 
대학병원

공황장애-부당한 강박
일부기각. 인권교육, 재발방지

35
(04진인3988, 05직인3) 의료인 부족, 입퇴원 절차 위반, 구타,욕설, 전화통제, 부당한 격리·강박. 

2005. 
병원급 직권조사 일부기각. 고발조치, 지도감독 철저

36 (04진인4009) 격리실 철창, 통풍, 악취 등 환경 개선. 강박시행 기록 미비, 지침 위반. 
2004.9.
병원급

알콜-격리실환경개선,강박기록

일부기각. 경고조치, 인권교육, 격리실 개선
37

(04진인2901) 보호사가 발바닥을 자로 2회 폭행. 나머지 진정(강제예배, 구타, 욕설, 중노동, 강제입원 등)은 기각.
2004.2.
병원급

보호사 폭행
일부기각. 보호사 주의조치

38
(03진인6436) 퇴원명령 환자를 서류상으로 재입퇴원 처리. 나머지 진정(의사의 무성의한 진료기록)은 기각

2003.6.
병원급

입퇴원 절차위반 일부기각. 고발조치

39

(04진인586) 입원환자의 퇴원서류 조작. 보호자 동의없이 입원서류 허위 작성. 일부환자 입퇴원 서류 부재. 3개월 입원각서 징구.나머지 진정은 기각.
2004.2.
병원급

입퇴원절차위반 일부기각.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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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례 분석

   가. 광주고등법원 2003. 7. 2. 선고 2003나1808 판결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우울증 환자가 격리실에 격리 중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에서 법

원은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

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

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

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

호실 바닥으로부터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를 설치하여 환자가 환자복을 이용하여 용이

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신

병원 측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또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

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

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가합73498 판결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가 수분 섭취로 인해 몸무게가 3㎏ 정도 증가하자 보호실 격

리 조치하였고, 그 환자가 격리실 창문에 머리가 끼여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① 병원

은 정신 질병이 있는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곳으로 환자의 특성으로 인해 항상 예

상하기 어려운 돌출 사고나, 응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보호실은 환자 중 정도가 

심한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장소로 돌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인데, 병원

에서 보호실의 출입문에 환자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구를 환자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 그와 같은 크기로 설치하였다면, 환자가 그 관찰구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해 그 관찰구를 창살 또는 투명 아크릴판 

등으로 막아 두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보호실 내부의 환기 등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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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투명 아크릴판에 환기 구멍을 뚫거나 창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하는데 특별히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혼자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된 보호사 강00는 보호사 근무수

칙에 따라 병동 순찰을 최소한 30분에 1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일 17:20경 병동 순찰을 

한 차례 한 뒤 이 사건 사고 발생시인 19:50경까지 간호사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보호사

로서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④ 병원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입원 환자 13인당 간

호사 1인을 두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66명의 환자가 있던 제7병동에 주간에만 2명

의 간호사를 근무하게 하고, 야간(당직)에는 한 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서 환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조차 두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원은 보호실 관찰구 등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운용을 소홀히 하고, 위 병원 소속 보호사 강00는 입원 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여 병원 측에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다.

2절. 국제기준

1. 개괄

국제기준으로는 협약 당사국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협약과 법적 구속력은 없

으나 국제기구에 의해 채택되어 각 국가에 인권기준으로 인용되는 결의문, 권고 등이 있다.

정신병원 격리·강박 관련 국제기준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

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이 있다. 아래에서는 정신병

원 격리·강박 관련한 국제기준 중 관련 내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1990년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에서는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취급을 받지 않

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위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에서는 각 정부들이 정신병원에서의 구

금사실,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소절차와 그에 관한 정보제공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협약 제9조 제4항에서는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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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12월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2008월 12월에 비준한 장애인권리협

약 제12조에서는 “장애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법적능

력을 누려야 함을” 보장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효과적인 법률, 행정, 사

법 또는 기타 수단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고문 도는 잔혹, 비

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신 고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당사국에게 

“자유로운 사전 동의를 기초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료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질의 보살핌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 및 민간부문 

건강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욕

구에 관하 인식증진을 통해 제공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이하 ‘MI 원칙’이라 한다)은 199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특히 정신장애로 인해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

권기준을 각국에 제시하고 있다. MI 원칙 제8조 제2항에서는 “모든 환자들은 적절하지 못

한 약물치료, 다른 환자나 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학대 또는 정신적 불안이나 신

체적 불편을 야기하는 기타 행동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

칙 제9조 제1항에서는 “모든 정신장애인은 환자의 건강 관련 필요와 다른 이들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로서 가능한 한 제한적이지 않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칙 제11조 제11항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강박 및 비자발적 격리는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 반드시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같은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 

사례는 그 이유와 성격, 범위를 환자의 의료기록에 기록해야만 한다. 강박 및 격리된 환자

는 인도적인 환경에 처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세밀하게 감독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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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야 한다. 관련된 개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환자의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에 

대해 반드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칙 제14조 제1항에서는 정신보건시

설이 ①의학 및 기타 적합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직원의 수가 충분해야 하며, 모든 환자들

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과 적절하고 능동적인 프로그램, ②환자의 

진단 및 치료시설, ③적절한 전문적 치료, ④약물치료제공 등 적합하고 정기적이며 종합적

인 치료를 포함하여 다른 보건시설과 같은 수준의 자원을 갖출 것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MI 원칙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작성한 가이드북은 격리·강박에 관해 각국의 

정신보건법에 포함되어야 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격리와 강박이 환자 자신과 타인에게 닥칠 위급한 상황을 방지할 유일한 수단일 때 이

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 격리와 강박은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수 분 혹은 수 시간)

- 한번 격리·강박한 후에 바로 뒤따라 같은 조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환자에게 격리와 강박을 가할 경우, 수동적인 관찰 외에 환자와의 능동적이고 개별적

인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 직원의 편익을 위해 또는 처벌의 수단으로 환자를 격리 및 강박시키는 것은 반드시 법

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 자원이 부족해서 격리와 강박의 방법이 사용되는 실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반시설과 

자원의 확충을 법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 격리와 강박의 예외적인 사용 절차

  a) 환자의 격리 및 강박에 대한 공인된 정신보건전문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b) 정신의료기관은 그러한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있음을 인

증 받아야 한다.

  c) 격리 및 강박의 이유와 기간, 신속한 해지를 위해 취해진 치료법은 이 절차를 승인

한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해 환자의 진료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 모든 격리와 강박 기록은 관찰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 환자의 가족/대변인은 환자가 격리.강박에 처해졌을 때 이에 대해 즉시 고지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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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외국 지침과 운영 실태

1793년 프랑스의 필립 피넬이 정신과 수용시설의 정신질환자를 쇠사슬로부터 해방시키면

서 근대 정신의학이 출현한 이래, 정신과 환자에게 격리와 강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

당성 논쟁은 서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Connolly 와 

Hill이 정신과 환자에 대한 모든 강압적인 방법은 철폐하고자 ‘강박조치 근절운동

(No-restraint movement)’을 주창한(Jones K(1984) Robert Gandiner Hill and the

non-restraint movement. Can J Psychiatry 29;121-124) 이래 현재까지도 여러 유럽 국가들

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Colaizzi J (2005) Seclusion and restraint: a

historical perspective. J Psychosoc Nurs mental Health Serv 43:31–37). 하지만 정신과 시

설에서 격리와 강박 사용을 완전히 없앤 국가는 아직 없는 실정이며, 이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다른 치료적 방책 역시 확립된 것은 없다(Salib E, Ahmed AG, Cope M (1998)

Practice of seclusion: a fiveyear retrospective review in North Cheshire. Med Sci Law

38:321–327). 본 장에서는 해외에서의 격리와 강박 조치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및 최소화

를 위한 제반 노력과 안전확보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외국의 격리·강박지침을 2015년 보

건복지부가 발행한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격리 및 강박지침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격리와 강박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및 최소화를 위한 제반 노력

정신과 환자에 대한 격리와 강박조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환자에게 적절한 제한과 지나친 자극 감소를 통해 치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환자의 폭력적 행동으로부터 환자자신, 병동의 다른 환자 및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격리와 강박조치가 환자의 정신과 질환에 치료적 환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해외의 주요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의 규정은 격리와 강박을 치료적 방법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상기의 

두 번째 목적 즉 폭력적 행동에 대한 제한으로 국한되어 있다. 2005년 유럽연합위원회의 

녹색보고(European Union commission Green Paper)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존엄성

의 보호 및 사회적 포용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5)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the population.

Towards a strategy on mental health for the European Union. Green Paper

http://ec.europa.eu/health/ph_determinants/life_style/mental/green_paper/mental_gp_en.

pdf). 또한 유럽평의회의 백색보고(the White Paper of the Council of Europe)에서는 “단

기간의 격리와 강박의 사용은 반드시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시행이 되어야 하며”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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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반응은 먼저 직원이 대화로서 해결을 시도하고 그 이후에도 

요구될 경우에만 치료진에 의한 육체적 제지를 하고 물리적 강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 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Steering Committee on Bioethics of the Council of Europe

(2005) White paper o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people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especially those placed as involuntary patients in a

psychiatric establishment. Council of Europe. http://www.ijic.org/docs/psychiatry.pdf.).

미국의 경우에는 1998년 10월 언론사인 Hartford Courant에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미

국 정신과병원에서 격리와 강박중에 사망한 142 건을 분석한 심층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

하였다. 이중 약 30%는 질식사 였고, 12%는 40세 이전이며 과거 심장질환 병력이 없는 데

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5%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53%의 

죽음은 명확한 원인을 밝힐 수도 없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로 촉발된 공분은 이후 전문가 

집단이나 주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서 미국 의료서비스재정관리위원회(The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는 병원에서의 보고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격리와 강박의 

사용을 보다 더 엄격히 규제관리하게 되었다(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ospital condition of participation. Federal Register Doc 99-16543. Washington, DC:

Goverment Printing Office, 1999).

강박과 격리를 최소한 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강박과 격리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격리와 강박 처치가 용이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상기에 서술한 유럽연합과 미국외에도 일본의 경우 1998년에 경리와 강박에 대한 모니터

링이 의무화되었으며 정신과 시설은 매달 강박과 경리과정을 보여주는 요약표를 비치하여

야 한다. 그리고 매달 적절한 강박과 격리 및 강박과 격리를 줄여나갈 토의를 하는 위원회

가 열리도록 하였다. 또한 신경학 및 정신과학 국가센터(The center for neurology and

psychiatry)는 강박과 격리를 줄이고 그 방법을 개선시키고자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2005년 보건부에 의해 강박과 격리의 근절 내지 줄이기 위한 조치

를 포함한 정신건강상 국가적 안전 우선해결문제(the National safety priorities in mental

health: a national plan for reducing harm)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와 관리

가 격리와 강박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Currier

GW, Farley-Toombs C. Datapoints: use of restraint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new HCFA rules. Psychiatr Serv 2002; 5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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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와 강박 처치를 용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

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정한 격리·강박에 대한 지침상 시행요건을 더 엄격하고 세분화하고 

또한 그 시행과정의 규정도 강화하였다. 199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관리 사무국(OMHSAS)은 격리와 강박을 환자나 다른 사람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

고 다른 모든 수단이 실패할 때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사만이 격리·강박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은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시 추가로 필요하면 사전에 의사의 검사

가 필수적이며 만일 문서상이 아닌 구두 명령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30분이내에 의사의 

직접적인 진찰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매번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 주도록 강제하

였다. 이와 같은 조치 결과 강박시간은 97%(60.58시간에서 2.58시간으로 감소/1000 patient

days), 강박조치빈도는 65%(3.98회에서 1.39회/1000 patient days), 격리시간은 96%(32.83시

간에서 1.37시간/1000 patient days), 격리빈도는 70%(3.02회에서 0.90회/1000 patient days)

로 각각 감소되었다.

두 번째는 정신과 환자의 폭력적 행동을 줄이거나 격리와 강박이 아닌 대처방법을 사용

하여서 격리와 강박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보고된 연구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는 하지만 폭력적 행동의 유발요인으로 꼽히

는 것들이 병동의 환자과밀(Brooks K, Mulaik J, Gilead M, Daniels B. Patient

overcrowding in psychiatric hospital units: effects on seclusion and restraint. Adm

Policy Ment Health 1994;22:133-44), 환자와 의료진간의 인적 비율(Morrison P, Lehane M.

Staffing levels and seclusion use. J Adv Nurs 1995;22:1193-202) 병동 의료진의 근무교대

시간(Kaplan Z, Schild K, Levin J. Violence in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diurnal

and seasonal patterns. Psychiatry Res 1996:60:199-204) 등이 있다. 환자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격리·강박 이외의 대처방안도 여러 가지가 연구되고 보고 된 바 있다. 환자의 불안

이나 초조를 수용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다감각(muti-sensory) 치료실이나 이완할 수 있

도록 특별히 실내 가구를 한 방(Champagne T, Stromberg N. Sensory approaches in

inpatient psychiatric settings: innovative alternatives to seclusion & restraint. J Psychosoc

Nurs Ment Health Serv 2004; 42:34–44), 문제행동을 조기발견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

(D’Orio BM, Purselle D, Stevens D, Garlow S. Reduction of episodes of seclusion and

restraint in a psychiatric emergency service. Psychiatr Serv 2004; 55:581–583.), 강박 위험 

환자의 발견, 환자 교육, 의료진 교육, 위기대응팀 구성 그리고 모든 강박조치에 대한 일일 

점검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프로그램(McCue RE, Urcuyo L, Lilu Y, et al. Reducing

restraint use in a public psychiatric inpatient service. J Behav Health Serv Res 2004;

31:217–224)등이 격리와 강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 특히 의료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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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훈련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격리와 강박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Forster P, Cavness C, Phelps M. Staff training decreases use of seclusion and

restraint in an acute psychiatric hospital. Arch Psychiatr Nurs 1999;13:269-71).

2. 격리와 강박을 시행할 경우 안전 확보와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해외 지침

-2015년 보건복지부 발행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격리 및 강박지침과 비교-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할 때 명문화된 지침서가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나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환자 및 병동의 다른 환자 그리고 의료진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고 두 번째는 이런 시행과정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환자에게 외상으로 

남을 여지를 최소화하고 세 번째는 격리 및 강박조치가 치료진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치료진이 용이하게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목적에 비추어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외국사례와 비교해 보고자 한

다.

국내 지침은 2015년 보건복지부 발행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수록된 격리와 강박지침을 대

상으로 하고 외국 사례로는 미국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8년10월 지침서, 미국 뉴욕주 정신건강사무국 강박 및 격리지침

서(Implementaion Guidelines:14NYCRR §526.4 Restraint and Seclusion) 그리고, 호주 보건

부가 발행한 정신건강시설의 공격성, 격리 및 강박 지침(Aggression, Seclusion & Restraint

in Mental Health Facilities in NSW. Document No.: PD2012_035)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격리와 강박의 적응증은 국내에 비해 해외가 단순하다. 즉 상기 기술한 유럽평의회 백색

보고에 밝힌 대로 격리와 강박은 폭력적 행동에 대해 다른 조치가 다 실패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미국 의료보험 및 의료부조 서비스 센터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2008년10월 지침서에서도 환자나 의료진 및 

타인에게 긴급한 신체적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진의 강압, 규칙, 편의, 보

복의 목적으로 강박과 격리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강박과 

격리가 처벌이나 위협, 환자의 치료, 또는 의료진의 부족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

다.

격리와 강박의 명령은 뉴욕주의 경우 의사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여서 의사의 구두 명령에 의해 격리·강박이 실시될 경우에는 의

사는 30분 이내에 환자와 직접 면담을 하고 서면으로 명령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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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이 필요하다면 명령은 그 때마다 매번 새롭게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격리·강

박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명령(PRN order)을 포함하여 한 번의 서면명령이 여러 차례의 강

박, 격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시 명령은 약물에 의한 화학

적 강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있다. 강박시간은 호주나 미국 뉴욕주 모두 한 

번 명령으로 성인의 경우 4시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이후 새로운 명령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면명령을 계속 새로 낼 경우에도 24시간 이상은 할 수 없으며 만일 24시간 이후에

도 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다른 의사가 환자를 면담 및 평가 한 이후에 

추가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해외의 경우는 국내 지침에 비해 시간을 제한하고 의

료진이 격리와 강박조치를 취할 때 용이성을 대폭 낮추어 놓았다.

격리실도 잘 설계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을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작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주의

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시스템 국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sychiatric

Health System)에서 제정한 행동건강 시설의 환경제작 지침(Guidelines for Built

Environment of Behavior Health Facilities)에서 격리실의 적절한 크기, 조명, 벽면의 재질,

가시성의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주의 지침서에서는 환자의 불안과 공

격성을 줄이기 위해 격리실에서 안정될 수 있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가구나 도구를 갖추어서 환자에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안식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박의 실시는 충분한 의료진 인원을 갖추도록 미국과 호주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강박 실시팀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있도록 하여서 강박당하는 환자의 심

리적 안정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엎드린 자세로 물리적 강박을 하는 것은 질식

의 위험이 있어서 2-3분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호주 모두에서 

격리와 강박을 실시하는 것이 환자나 또는 이 장면을 목격하는 환자나 다른 의료진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서 환자 본인은 물론 목격한 사람들에게도 이

런 조치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격리·강박사

실은 환자의 가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격리와 강박을 실시하고 나면 뉴욕주의 지침에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훈련과 적절한 자격

을 갖춘 의료진에 의해서 환자의 정신상태, 활력 징후을 포함한 신체적 상태 그리고 격리

나 강박을 중단할 수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적어도 매 30분마다 하도록 되어 있

다. 또한 환자에 대한 관찰은 정해진 의료진 중 1명이 강박이 끌날 때 까지 계속 지켜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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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환자가 하는 말이나 소리 역시 지속적으로 듣고 대답하여서 안정시키도록 되어 

있다.

미국이나 호주 모두 강박의 도구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 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

으며 천이나 가죽으로 이루어진 강박도구를 사용토록 하고 수갑이나 쇠사슬 그리고 환자

의 입부위를 막는 어떤 형태의 행위도 금하여서 질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내 격리 및 강박지침은 해외에 비해 양적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은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 양식을 포함하여 모두 3 쪽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미국 뉴욕주 정신건강사무국 강박 및 격리지침서

(Implementaion Guidelines:14NYCRR §526.4 Restraint and Seclusion)는 총 26쪽이며, 호주 

보건부가 발행한 정신건강시설의 공격성, 격리 및 강박 지침(Aggression, Seclusion &

Restraint in Mental Health Facilities in NSW. Document No.: PD2012_035)은 59쪽에 달한

다. 해외의 경우에는 지침서의 배경, 목적, 법적 책임문제, 의료진에 대한 교육, 격리와 강

박조치로 인한 위험성, 폭력적 행동에 대해 격리 및 강박조치전에 할 수 있는 제반 조치등

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지침서에 포함시키며, 이를 의료진에게 충분히 

주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침서 자체가 하나의 교재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국내 지침서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



- 26 -



- 27 -

제3장. 정신병원 격리·강박시설 현장조사 결과

1절. 현장조사 대상과 방법

1. 현장조사 규모

현장조사는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정신병원은 국립정신병원 3개, 공립정신병원 2개와 사립정신병원 17개로 총 22개 

정신병원이었다. 조사대상 정신병원 소재지는 인천 경기 10개, 서울 3개, 대구 경북 3개, 광

주 전남 3개, 충남 2개, 강원 1개의 지역별 분포를 보였다. 현장조사 대상병원의 병상수와 

정신과 전문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3-1] 현장조사 대상병원

연번 구분 병원 병상수 전문의 수 지역

A 국립 국립OO병원 248 10 충남

B 국립 국립OO병원 450 12 전남

C 국립 국립)OO병원 274 24 서울

D 공립 OO정신병원 270 5 경기

E 공립 OO정신병원 296 5 경기

F 사립 OO병원 258 8 대구

G 사립 OOOO병원 189 4 광주

H 사립 OOOO병원 298 5 전남

I 사립 OOOO병원 299 5 강원

J 사립 OO정신병원 299 8 경기

K 사립 OO병원 299 5 경북

L 사립 OOOO병원 291 5 대구

M 사립 OO병원 228 4 인천

N 사립 OO신경정신병원 486 7 경기

O 사립 OOO병원 120 2 경기

P 사립 OO정신병원 1,032 19 경기

Q 사립 OO병원 234 4 서울

R 사립 OO병원 150 2 경기

S 사립 OOO병원 297 6 경기 

T 사립 OOO병원 200 3 서울

U 사립 OOOO병원 198 3 충남

V 사립 OOO정신병원 500 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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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방법

현장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정신병원에 격리·강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정신병원 기초현황. 의료인력현황, 입원환자현황, 격리·강박 현황 등으로. 연

구진은 보내온 자료를 분석 숙지한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였다.

현장조사는 전체 병동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한 팀은 

격리실 시설과 강박도구 관련 체크리스트로 조사하였고 다른 한 팀은 격리·강박 수행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격리·강박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신병원 자료열람은 전체 폐쇄병동에서 진행하였으며 열람 내용은 병원 종사자 인력현

황표 입원환자현황(비자의입원율 등) 격리·강박 관련 병원 내부규정 및 매뉴얼, 전년도 격

리·강박 통계, 격리·강박 환자 진료기록, 격리·강박 일지, 격리·강박 장부 등이었다.

격리실 시설조사는 폐쇄병동의 격리실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시설조사를 위한 체

크리스트에는 격리실 수, 격리실 위치, 격리실 크기, 격리실 내부시설물, CCTV 여부, 강박

도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그림1).

[그림 1] 격리시설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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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정신병원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

1. 일반현황

가. 병원별 폐쇄 병상과 다인실 현황

22개 조사대상 병원의 폐쇄병상과 7인 이상 다인실의 분포를 확인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대상 병원의 평균 병상 수는 314개이고 평균 폐쇄병상 수는 247개 (최저 120, 최고 

909개)였다. 병원분류별 폐쇄병상 수는 국립병원 214개, 공립병원 198개, 사립병원 258개로 

사립병원의 폐쇄병상 수가 전체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병원의 전체병상 수에 대한 평균 폐쇄병상 비율은 78%였다. 병원분류별 폐쇄

병상 비율은 국립병원 67%, 공립병원 70%, 사립병원 80%로 국공립에 비해 사립병원의 폐

쇄병상 비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병동에서 7인 이상 다인실 비율은 평균 60% (국립 45%, 공립 74%, 사립 61%)로 나

타났는데 이는 7인 이상 다인실이 전체 병실의 과반수로 과밀한 폐쇄병동 환경임을 시사

하고 있었다 (그림2).

[그림 2] 폐쇄병동 다인실 내부 (사립병원)

입원환경 분석을 위해 폐쇄병상 비율과 다인실 비율이 평균치보다 모두 낮은 경우를 ‘양

호’, 모두 높은 경우를 ‘미흡’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분석하였다. 국립병원 2개(A,B),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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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개(D), 사립병원 2개(F,J)가 양호로 평가되었으나 비교적 낙후된 시설인 국립병원 1개

(C)와 300병상 미만의 사립병원 7개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표3-2).

이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병원에서 폐쇄병상 비율이 높을수록 다인실 비율도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장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입원하고 있는 폐쇄병동 환자들에게 과밀한 병실 환

경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과밀한 병실과 같은 스트레

스적 환경은 환자 간의 다툼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 안정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어 격리나 강박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3-2] 폐쇄병상과 다인실 현황

병원명 구분
병상수

(개)

폐쇄

병상수

(개)

폐쇄

병상(%)

다인실

(7병상이상)

비율(%)

폐쇄병동

격리실

(개)

1개 격리실 

대비 폐쇄병상 

수(개)

평가

A 국립 248 128 52 54 8 16 양호

B 국립 450 270 60 11 11 25 양호

C 국립 274 244 89 72 15 16 미흡

D 공립 270 180 67 54 4 45 양호

E 공립 296 217 73 94 8 27

F 사립 258 129 50 35 4 32 양호

G 사립 189 124 65 64 4 31

H 사립 298 201 67 67 8 25

I 사립 299 207 70 83 5 41

J 사립 299 220 73 28 10 22 양호

K 사립 299 220 74 65 6 37

L 사립 291 234 80 64 6 39 미흡

M 사립 228 202 87 92 8 25 미흡

N 사립 486 424 87 15.3 14 30

O 사립 120 106 88 70 3 35 미흡

P 사립 1032 909 88 49 24 38

Q 사립 234 209 89 79 10 21 미흡

R 사립 150 135 90 40 3 45

S 사립 297 267 90 81 6 45 미흡

T 사립 200 180 90 95 7 60 미흡

U 사립 198 178 90 78 8 22 미흡

V 사립 500 450 90 34 10 45

평균 314 247 78 60 33.8

평가기준

*양호 : 폐쇄병상비율과 다인실 비율이 모두 평균치보다 낮은 경우

*미훕 : 폐쇄병상비율과 다인실 비율이 모두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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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 인력 현황

22개 조사대상 병원의 의료인력 현황을 확인하였다.

정신과의사 필요인력(입원환자60명당 1명)과 간호사 필요인력(입원환자 13명당 1명, 간호

조무사는 간호사의 1/2명)보다 20%이상 충족된 경우를 ‘양호’로, 필요인력이 충족되지 않

은 경우를 ‘미흡’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분석하였다. 정신과의사는 사립병원 3개에서 미흡

으로, 간호사는 공립병원 1개와 사립병원 9개에서 미흡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정신과의사

와 간호사 모두 미흡한 병원은 사립병원 3개(R,T,U)로 나타났다.

[표3-3] 의료인력 현황

병

원

명

구분
병상수

(개)

폐쇄

병상수 

(개)

정신과

의사

필요인원

(입원환자 

60인당1인)

정신과

전문의

(전공의)

평가

간호사 

필요인력 

(입원환자 

13인당1인)

간호사

(명)

보조 

간호사 

(1/2

간호사)

평가

A 국립 248 128 5 10(6) 양호 19 43 31 양호

B 국립 450 270 8 12(11) 양호 35 66 50 양호

C 국립 274 244 5 24(16) 양호 21 96 73 양호

D 공립 270 180 5 5 적정 21 14 13

E 공립 296 217 5 5 적정 23 15 12 미흡(-2)

F 사립 258 129 5 8 양호 20 27 17 양호

G 사립 189 124 4 4 적정 15 9 10 미흡(-1)

H 사립 298 201 5 5 적정 23 14 10 미흡(-4)

I 사립 299 207 5 5 적정 23 19 7 미흡(-0.5)

J 사립 299 220 5 8(6) 양호 23 55 20 양호

K 사립 299 220 5 5 적정 23 22 3

L 사립 291 234 5 5 적정 23 14 9 미흡(-3.5)

M 사립 228 202 4 4 적정 18 16 9

N 사립 486 424 7 7 적정 26 26 7

O 사립 120 106 2 2 적정 10 5 5 미흡(-2.5)

P 사립 1032 909 18 19(7) 양호 80 65 50

Q 사립 234 209 4 4 적정 18 11 9 미흡(-2.5)

R 사립 150 135 3 2
미흡

(-1)
12 6 5 미흡(-3.5)

S 사립 297 267 5 6 양호 23 26 9 양호

T 사립 200 180 4 3
미흡

(-1)
16 12 5 미흡(-1.5)

U 사립 198 178 4 3
미흡

(-1)
16 8 8

미흡

(-4)

V 사립 500 450 9 9 적정 39 39 0

F평균 314 247

평가기준

*양호 : 정신과의료진과 간호인력이 각각 필요인원 20% 이상인 경우

*미흡 : 정신과의료진과 간호인력이 각각 필요인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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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과 폐쇄병상 비율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았다. 정신과의사와 간호사 수가 

필요인력에 미치지 못한 사립병원 3개 (R,T,U)의 폐쇄병상 비율은 모두 90%로,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과 높은 폐쇄병동 비율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력의 부족은 환

자 관리에 있어서 환자의 감정이나 행동 관련 문제 발생 시 쉽게 격리나 강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적절한 의료인력의 충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비자의 입원과 장기입원 현황

22개 조사대상 병원의 폐쇄병동 입원환자 현황을 확인하고자 현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

원 비율과 6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는 장기입원환자 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병원의 

평균 비자의 입원환자 비율은 71.5% (국립 61% 공립81%, 사립 72%)였고, 평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 비율은 39.0% (국립 14% 공립73%, 사립 39%)였다.

[표3-4] 비자의 입원과 장기입원 현황

병원명 구분
병상수

(개)

폐쇄 

병상수

(개)

보험 

(%)

보호 

(%)

자의 

입원 

(%)

비자의

입원(%)

6개월이상

입원(%)
평가

A 국립 248 128 56 44 28 72 42

B 국립 450 270 31 69 54 46 0 양호

C 국립 274 244 65 35 35 65 0.4 양호

D 공립 270 180 18 82 17 83 76 미흡

E 공립 296 217 30 70 20 80 70 미흡

F 사립 258 129 65 35 40 60 0 양호

G 사립 189 124 28 72 57 43 22 양호

H 사립 298 201 34 66 48 52 60

I 사립 299 207 34 66 27 73 35

J 사립 299 220 63 37 50 50 8.6 양호

K 사립 299 220 45 55 52 48 58

L 사립 291 234 36 64 38 62 50

M 사립 228 202 65 35 13 87 13.4

N 사립 486 424 28 72 16 84 74 미흡

O 사립 120 106 25 75 20 80 50 미흡

P 사립 1032 909 20 80 18 82 60 미흡

Q 사립 234 209 47 53 21 79 15.7

R 사립 150 135 75 25 5 95 0

S 사립 297 267 46 54 29 71 60

T 사립 200 180 53 47 28 72 21

U 사립 198 178 41 59 7 93 70 미흡

V 사립 500 450 28 72 3 97 72 미흡

평균 314 247 42.4 57.6 28.4 71.5 39.0

평가기준 

*양호 : 비자의입원비율과 6개월 이상 입원환자비율이 모두 평균치보다 낮은 경우

*미흡 : 비자의입원비율과 6개월 이상 입원환자비율이 모두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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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 비율과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비율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경우를 ‘양호’로,

모두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미흡’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분석하였다. 국립병원 2개(B,C),

사립병원 3개(F,G,J)가 양호로 평가되었고, 공립병원 2개(D,E,)와 사립병원 5개(N,O,P,U,V)가 

미훕으로 평가되었다. 비자의입원 비율과 6개월이상 장기입원 비율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시장군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이 많은 공립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으로 연결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격리·강박 시설 및 도구 현황

가. 격리실 위치, 면적 및 위생 상태 

[표3-5] 격리실 위치와 면적

병원

명
구분

폐쇄

병상

(개)

격리실(개)
개방형 

간호사

실

격리실 위치

면적

(㎡)
기타 평가권

장

방문

병원

간호사

실 

내부

간호사실 

외부(병동 

분리)

간호사실 

외부(병동

내부)

A 국립 128 3 4 O O 7.0 양호
B 국립 270 6 11 O O 6.3

C 국립 244 5 15 O 9.1 미흡
D 공립 180 4 4 O O 5.4 양호

E 공립 217 5 8 O 5.3 양호
F 사립 129 3 4 O 7.2 양호

G 사립 124 3 4 O
4.2

(1.2)
생각방,
입원대기

H 사립 201 5 8 O 4.2

I 사립 207 5 5 O 3.8 소변냄새

J 사립 220 5 10 O O 6.0 양호
K 사립 220 5 6 O 8.1 미흡

L 사립 234 5 6 O 4.2 미흡

M 사립 202 5 8 O 5.1
바닥에 
대변

N 사립 424 9 14 O 5.3 미흡
O 사립 106 3 3 O 4.5 소변냄새

P 사립 909 20 24 O* 5.5 병실 안에 
격리실 3개 미흡

Q 사립 209 5 10 O 3.5
입원대기,
소변냄새,

R 사립 135 3 3 O 3.7 병실내  
강박 미흡

S 사립 267 6 6 O 4.6

T 사립 180 4 7 O 3.4 2병상/실,
소변냄새

U 사립 178 4 8 O 4.8 입원대기 미흡

V 사립 450 10 10 O 6.5 미흡

평균 247 8.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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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현장조사 대상병원의 폐쇄병동 격리실을 전수 조사하였고 격리실의 위치와 최소면

적 및 위생 상태를 확인하였다.

개방형 간호사실(병동과 간호사실 사이에 유리칸막이가 없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병

원은 국공립병원 3개(A,B,D)와 사립병원 1개(J)였다.

조사대상 병원들의 평균 격리실 면적은 5.3㎡였으며 최소 1.2㎡에서부터, 최대 9.1㎡로 조

사되었다. 이는 격리실 면적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전한 강박을 실시하기 위한 격리실의 면적으로 판단하기에 비좁은 격리실이 많

았다. 특히 G사립병원에는 1.2㎡의 격리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사원이 들어가 웅크리고 

앉아도 비좁은 크기여서 최소면적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격리실 내부의 위생 상태는 사립병원들(I,M,O,P,Q,R,T)의 경우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격리실 내에 대소변기가 방치되어 악취가 매우 심하였고(그림3), 격리실 벽에 곰팡이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외부환기창이 없는 경우 더 심하였다.(그림4,5)

[그림 3] 격리실 내부 소변기

평가기준 :

*양호 : 격리실 위치가 간호사실 내부에 있어 적시에 격리실 접근이 용이한 경우, 평균이상의 격
리실 면적 확보
*미흡 : 격리실 위치가 간호사실 외부에 있어서 적시에 격리실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병동 내 타
환자의 접근이 가능해 격리환자의 사생활권이 침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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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부환기창 없는 격리실 

[그림 5] 외부환기창 없는 격리실

이 병원들은 알콜의존증 환자의 경우 격리실을 입원초기 집중관찰실로 사용하기도 하였

고 한 개 격리실 안에 두 개의 병상이 있는 곳도 있었다(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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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한 격리실 내 두 개의 병상  

격리실 위치가 간호사실 외부에 위치하여 공동거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격리실 창을 

통해 병동 내 타 환자가 격리실 환자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많았는데, 격리된 

상태의 노출이나 용변을 볼 때 등 격리 환자의 사생활권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그림7,8).

[그림 7] 격리실 내부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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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간호사실 외부의 병동 공동거실에 위치한 격리실

특히 사립병원 P의 경우, 간호사실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병실 내에 3개의 격리실이 운

영되고 있어서 격리된 환자나 병실 내 입원환자 모두에게 안정감을 해치는 환경으로 격리

실의 목적이 불분명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그림9). 격리실 위치는 반드시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해야 할 것이나 외부에 위치할 경우, 병동과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병동 

내 타 환자들이 관찰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림 9] 환자 병실 내부에 위치한 격리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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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평가를 위해 격리실 위치가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하여 적시에 격리실 접근이 용

이하고, 위생상태가 양호하며 평균 이상의 격리실 면적을 확보한 경우를 ‘양호’로, 격리실 

위치가 간호사실 외부에 있어서 적시에 격리실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병동 내 타 환자의 

격리실 접근이 가능해 격리된 환자의 사생활권이 침해하는 경우를 ‘미흡’으로 평가기준을 

정하고 분석하였다. 3개의 국공립병원(A,D,E)과 2개의 사립병원(F,J)이 '양호'로 평가되었다.

한편 개방형 간호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4개 병원 중 3개 병원이 ‘양호‘로 평가되어 개방형 

간호사실 운영과 격리실 시설의 적절함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격리실 내부시설 

[표3-6] 격리실 내부시설 

병

원

명

구분

폐쇄

병상 

(개)

필요

격리실

수(개)

격리실

(개)

면적

(㎡)

환

기

창

문

관찰

창문

CC

TV

화

장

실 

벽면

충격

방지

수

면

등

병상

높이

위

생
평가

A 국립 128 3 4 7.0 O O+ O O O O O 양호

B 국립 270 6 11 6.3 O O X O O O O 양호

C 국립 244 5 15 9.1 X O O X O X X

D 공립 180 4 4 5.4 O O X O X O 50cm O 양호

E 공립 217 5 8 5.3 O O O O X O 50cm O 양호

F 사립 129 3 4 7.2 O O O X O X 50cm - 양호

G 사립 124 3 4
4.2

(1.2)
O O X X X X - 미흡

H 사립 201 5 8 4.2 X O O X X X X 미흡

I 사립 207 5 5 3.8 X O O X X X X 미흡

J 사립 220 5 10 6.0 O O X O O O 40cm O 양호

K 사립 220 5 6 8.1 X O O X X X -

L 사립 234 5 6 4.2 X O O X X X - 미흡

M 사립 202 5 8 5.1 X O O X X X X 미흡

N 사립 424 9 14 5.3 O O X X X X -

O 사립 106 3 3 4.5 X O O X X X X 미흡

P 사립 909 20 24 5.5 X O X X X X - 미흡

Q 사립 209 5 10 3.5 X O X X X X X 미흡

R 사립 135 3 3 3.7 X O X X X X - 미흡

S 사립 267 6 6 4.6 X O O X O X 40cm -

T 사립 180 4 7 3.4 X O O X X X X 미흡

U 사립 178 4 8 4.8 O O O X X X X 미흡

V 사립 450 10 10 6.5 O X O X X X - 미흡

평균 247 8.0 5.3

평가기준 :

*양호 : 격리실 면적이 평균치 이상이고, 4개 이상의 시설 항목을 만족한 경우
*미흡 : 격리실 면적이 평균치 이하이거나 4개 이상의 시설 항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39 -

격리실 내부시설 조사로서 격리실의 외부환기창, 관찰창(사생활권 침해여부 확인),

CCTV, 벽면충격완화장치, 수면등, 화장실(세면대), 병상높이,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격

리실 면적이 평균치 이상이고, 4개 이상의 시설 항목을 만족한 경우를 ‘양호’로, 격리실 면

적이 평균치 이하이거나 4개 이상의 시설 항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를 ‘미흡’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고 분석하였다.

4개의 국공립병원(A,B,D,E)과 2개의 사립병원(F,J)이 '양호'로 평가되었다(그림10).

한편 개방형 간호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4개 병원 모두 ‘양호‘로 평가되어 개방형 간호사

실 운영과 격리실 내부시설의 적절함 또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양호한 시설의 격리실 (사립병원)

특히 격리실 시설의 경우 사립병원(J)의 조건으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는 바, 환자의 사생

활권 보호를 위해 격리실 위치는 반드시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하여 병동 복도에서 타 환

자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였고 격리실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격리실 면적

은 5.0㎡이상이었고 침상 높이는 50cm이하였다.

특히 격리 중 환자의 안전을 위해 격리실 벽면에 충격완화쿠션의 부착이 반드시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22개 조사대상 병원 중 6개 병원 (국립3개, 사립3개)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11). 또한 격리실 내에 침대를 사용할 경우 침상높이는 50cm이하로 제작하여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병원은 5개 병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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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감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외부 환기창과 수면등의 설치가 필요하고(그림12),

CCTV는 환자의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할 경우 부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림 11] 격리실 벽면의 충격완화쿠션 [그림 12] 격리실 수면등

관찰창은 일부 간유리 또는 블라인드를 설치하고(그림13), 화장실은 간호사실 내부 또는 

격리실 내부에 위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위치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13]격리실 관찰창 (간유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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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박 도구 현황

강박 도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강박 도구 종류와 위생 상태를 조사했으며, 격리실에서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제 강박 과정을 시연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했다.

강박도구로서 강박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석식 강박도구를 사용하고 보관상태가 위

생적인 경우를 ‘양호’로, 꼬인 끈이나 유도띠 만을 사용하거나 보관상태가 비위생적인 경우

를 ‘미흡’으로 그 평가 기준을 정하고 분석하였다.

[표3-7] 강박 도구 현황

병원
명 구분

폐쇄
병상
(개)

필요
격리실
수(개)

격리실
(개)

자석식
(독일제)

강박대 
제작

유도끈
(피부 

손상 방지 
없음)

강박
조끼 위생 및 기타 평가

A 국립 128 4 4 O O 양호

B 국립 270 6 11 O모두 양팔 반대로 
강박 미흡

C 국립 244 5 15 O 양호

D 공립 180 4 4 O O
혼용

I회 강박도구
개별포장 양호

E 공립 217 5 8 O 양호
F 사립 129 3 4 O

G 사립 124 3 4 O

H 사립 201 5 8 O모두
끈이 꼬여서 
피부손상 
가능 높음

미흡

I 사립 207 5 5 O
가죽/천

소변냄새

J 사립 220 5 10 O 양호

K 사립 220 5 6 O 모두 O
강박복 

입히고 복도,
병실에 둠

미흡

L 사립 234 5 6 O

M 사립 202 5 8 O 바닥에 대변I

N 사립 424 9 14 O쿠션
없음 O꼬임

생리대 
사용하여 
강박

미흡

O 사립 106 3 3 O O 환자복끈
소변냄새 미흡

P 사립 909 20 24 O O

Q 사립 209 5 10 O O
소변냄새,
강박시 
기저귀

미흡

R 사립 135 3 3 O
비닐/천 소변냄새

S 사립 267 6 6 O
비닐/천

T 사립 180 4 7 O 소변냄새

U 사립 178 4 8 O O

V 사립 450 10 10 O 모두 미흡
평균 247 8.0

평가기준 :
*양호 : 강박도구가 자석식이고 보관 상태가 청결한 경우
*미흡 : 강박도구로 꼬인 끈 또는 유도띠 만을 사용하거나 보관상태가 비위생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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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병원은 강박도구의 표준 규정이 없는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제각각 

제작한 강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박도구는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하

고 안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구하고 단단하게 강박할 수 있는 도구를 선호하였다

[그림 14] 자체 제작한 강박도구

강박도구로 유도띠만 사용하는 병원이 국립병원(B) 포함해서 4개(B,H,K,N)로 나타났다

[그림 15] 강박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유도띠

.



- 43 -

유도띠의 사용은 강력한 강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멍이나 피부손상의 위험으로 

그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그림16)

[그림 16]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기에 부적합한 강박도구

또한 강박도구에서 심한 소변냄새가 나는 경우가 사립병원 5개(I,O,Q,R,T)에서 확인되었

으며 끈이 꼬인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 후 강박

도구의 정리 및 청결상태 유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그림17,18)

[그림 17] 꼬인 상태로 보관된 강박도구 [그림 18] 소변냄새가 심한 강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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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국공립병원(A,C,D,E)과 1개의 사립병원(J)이 '양호'로 평가되었는데 모두 자석식 강

박도구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그림19). 강박도구는 환자의 안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점이 가

장 중요한 바, 국공립병원에서 사용하는 자석부착 강박도구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으며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사용을 위해 D병원(공립)의 경우에서처럼 보관 시 1회 사용분을 미리 개

별 포장 보관하는 것도 좋겠다.(그림20)

[그림 19] 환자 안전에 적합한 자석식 강박도구

[그림 20] 1회 사용분을 개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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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박복의 경우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으나, K병원(사립) 경우처럼 강박복 착용 

환자를 병실에나 복도에 방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격리실에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라. 종합평가 (격리·강박 시설 및 강박도구)

[표3-8] 종합평가 (격리시설 및 도구)

격리·강박 시설 및 도구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국공립병원 5개(A,B,C,D,E)와 사립병원 2

개(F,J)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공립병원이 사립병원에 비해 격리·강박 시설 및 도구

에서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쇄병상의 비율이 적고, 인력현황이 양호할수

록 격리실 시설과 도구 현황도 양호하였고, 반면 폐쇄병상의 비율이 높고, 인력 현황이 미

흡한 경우 격리·강박시설과 강박도구 현황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격리시설과 병상 및 

인력현황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

명
구분

병상수

(개)

폐쇄병상

현황

의료인력

현황

환자

유형

격리실

위치
격리시설

강박

도구

종합

평가

A 국립 248 양호 양호 - 양호 양호 양호 +5

B 국립 450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미흡 +3

C 국립 274 미흡 양호 양호 미흡 - 양호 +1

D 공립 270 양호 - 미흡 양호 양호 양호 +3

E 공립 296 - 미흡 미흡 양호 양호 양호 +1

F 사립 258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 +5

G 사립 189 - 미흡 양호 미흡 - -1

H 사립 298 - 미흡 - 미흡 미흡 -3

I 사립 299 - 미흡 - 미흡 - -2

J 사립 299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6

K 사립 299 - - - 미흡 - 미흡 -2

L 사립 291 미흡 미흡 - 미흡 미흡 - -4

M 사립 228 미흡 - - 미흡 - -2

N 사립 486 - - 미흡 미흡 - 미흡 -3

O 사립 120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5

P 사립 1032 - - 미흡 미흡 미흡 - -3

Q 사립 234 미흡 미흡 - 미흡 미흡 -4

R 사립 150 - 미흡 - 미흡 미흡 - -3

S 사립 297 미흡 양호 - - - 0

T 사립 200 미흡 미흡 - 미흡 - -3

U 사립 198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 -5

V 사립 500 - - 미흡 미흡 미흡 미흡 -4

평균 314

종합평가기준 
*항목별로 양호의 경우 1점을 가산하고, 미흡의 경우 1점을 삭감하여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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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강박 운영 현황

가. 격리·강박 자료

격리·강박 환자 통계 현황을 위해 격리·강박명부와 격리·강박일지를 확인하였다.

[표3-9] 격리·강박 자료 

기간별 격리·강박 환자 통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격리·강박 명부를 따로 작성

하고 있는 사립병원 3개(H,I,R)와 EMR체계를 갖춘 5개 병원(A,B,C,D,F)이었다.

병원

명
구분

병상

수(개)

폐쇄

병상수

(개)

격리·강

박 명부

격리·강

박

위원회

격리·강

박일지
EMR

병실

CC

TV

prn 평가

A 국립 248 128 O O O

B 국립 450 270 O O O 양호

C 국립 274 244 O O O

D 공립 270 180 O O O

E 공립 296 217 O

F 사립 258 129 O O OO O 양호+

G 사립 189 124 O

H 사립 298 201 O O미흡 미흡

I 사립 299 207 O O미흡 O O 미흡

J 사립 299 220 O

K 사립 299 220 O

L 사립 291 234 O
청구기록 

통계

M 사립 228 202 O

N 사립 486 424 O

O 사립 120 106 O O

P 사립 1032 909 O O

Q 사립 234 209 O O

R 사립 150 135 O O -

S 사립 297 267 O

T 사립 200 180 O O

U 사립 198 178 O

V 사립 500 450 O미흡 미흡

평균 314 247

평가기준 

*양호 : 격리·강박 통계 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격리·강박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격리·강박 일

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EMR과 별도로 격리·강박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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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는 1개 사립병원(F)으로 ‘신체적 제

한 최소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 대부분의 병원에서 격리·강박에 대한 통계를 

파악할 수 없었고, 다만 환자 진료기록부를 모두 확인하거나 의료비 청구내역을 보고 역산

출하였는데 이미 퇴원했거나 청구하지 않는 격리·강박의 경우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나. 격리·강박 수행

격리·강박 수행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 일지를 확인하였다.

[표3-10] 격리·강박 수행 현황

병

원

명

구분

병상

수

(개)

폐쇄

병상

수

(개)

격리

·강

박일

지

EMR

V/S체크 간격

(시간) 최대격

리시간

(시간)

최대격

리횟수

(회)

최대강

박시간

(시간)

최소

강박

인원

(명)

기타

강박 격리

A 국립 248 128 O O 0.5 0.5 5 3 4

B 국립 450 270 O O 0.25 4 33 8 3

C 국립 274 244 O O 0.5 4 96 8 4 3

D 공립 270 180 O O 1 1 9 2 2

E 공립 296 217 O 1 2 6.5 2 3

F 사립 258 129 O O 1 2 3 3

G 사립 189 124 O 1 1 13 2 2

H 사립 298 201 O 1 1 16 8 2
기록
미흡

I 사립 299 207 O 1 2 336 21 3

prn

(CR)

기록
미흡

J 사립 299 220 O 0.25 2 120 3 3

K 사립 299 220 O 1 안함 17 5 3

L 사립 291 234 O 0.5 2 9 2 2
기록
미흡

M 사립 228 202 O 1 2 48 6 2

N 사립 486 424 O 1 2 456

O 사립 120 106 O 1 1 60 14 3

P 사립 1032 909 O O 1 1 4 3

Q 사립 234 209 O 1 2 48 10 3

R 사립 150 135 O 1 2 19 2 2
prn

(CR)

S 사립 297 267 O 1 2 408 16 2 4

T 사립 200 180 O 1 2 96 29 12 3

U 사립 198 178 O 1 2 120 4.5 3

V 사립 500 450 O 0.5 1 2 2 2
기록
미흡

평균 314 247 137 16 4.2 2.8



- 48 -

조사대상 22개 병원 모두 격리·강박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각 병원에서 각각 개발한 

양식에 맞춰 기록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의 적절한 적용과 평가를 위해 표

준화할 필요가 있겠다.(그림 21,22). 대부분의 병원에서 강박 시 활력징후(v/s) 체크 간격은 

15분~1시간, 격리 시는 30분~4시간이었으나 1개 병원(K)에서 격리 중에는 체크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 21] 격리·강박 일지

[그림 22] 격리·강박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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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병원 중 최대격리시간은 사립병원(N) 입원 중 수분과다섭취르 보인 조현병환자

의 456시간이었고, 최다수 격리횟수는 33회로 국립병원(B) 입원 중인 청소년환자의 행동제

한요법을 위한 격리였다. 현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는 최대격리시간과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향후 최대격리 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과 함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 특

별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병원 중 최대강박시간은 사립병원(O) 입원 중인 알콜의존환자에서 14시간이었

는데, 알콜의존환자가 입원한 경우 격리실은 집중치료실(PICU)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

며 보통 10시간 이상 강박하기도 하였다. 강박에 대해서도 현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에는 최대시간과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에 대한 제한과 강박해제에 대한 기준 및 

의사의 결정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입하도록 하여 빈번한 강박과 장시간의 강박을 방지 

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격리실과 집중치료실의 혼용은 시급하게 시정되어

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일부 사립병원에서는 의사의 격리·강박 지시가 P.R.N12)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한 

사립병원에서는 입원당일 의사 지시서에 필요시마다 의사에게 전화 후 화학적 강박과 신

체적 강박을 시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 이는 격리·강박의 시행을 쉽고 빈번하게 사용

할 가능성을 높이는 지시사항으로 외국의 경우, 격리·강박에 대한 P.R.N 지시를 절대 허용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라 하겠다(그림23,24).

[그림 23] 격리·강박에 대한 의사의 P.R.N. 지시사항 (의사지시서)

12) PRN은 pro re nata의 약자로 필요시마다 (whenever necessary)의 뜻을 가진 의학용어



- 50 -

[그림 24] 격리·강박에 대한 P.R.N 지시사항 (챠트 표지)

22개 조사대상 병원 중 실제 강박시행 인원이 2명이었던 경우를 9개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박의 경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과 신속한 처치를 위해서 최소 4명의 

인원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격리·강박 수행 인원으로 2~3명의 의료진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현장에서 환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 

속히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다. 격리·강박 발생 원인

격리·강박 일지를 열람 조사하여 각 병원별로 격리·강박 발생 원인을 확인하였다.

주된 격리·강박의 사유는 행동제한요법이 필요한 경우, 자타해 방지, 치료환경 저해 경

우,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경우였는데 그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소한 원인들도 모두 격

리·강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행동제한요법이나 치료환경저해 등은 빈번한 격리·

강박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이에 대한 세부내용이 명기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격리·강박 시작과 해제를 결정한 의사의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격리·강박의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격리·강박 

일지를 열람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사례들에서 간호사들이 기입한 발생 이유를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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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1] 격리·강박 발생 이유

병
원
명

구분
병상
(개)

폐쇄
병상
(개)

격리·강박 이유

A 국립 248 128
타환자에게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 과도한 흥분과 욕설/망상 
환청/ 공격적 언행/ 타환우 물품 갈취하고 폭언

B 국립 450 270
타환자와 싸움/ 타환자 밀어서 다치게 함/ 타환자에 위해 가하는 행
동함/ 벽에 물건 던지며 욕함/ 병실 벽에 갑자기 부딪힘(자해)

C 국립 274 244
입원거부감-큰소리로 화내고 가족면담 요청 거부당함/ 타환자 수면방
해/ 직원에게 욕함/ 보호자 집에 수시로 전화함/ 학생간호사 괴롭힘

D 공립 270 180
간호사에게 성적언행/ 타환자와 다툼/ 타인 수면 방해/ 머리를 바닥
에 내리침/,수분과다섭취/ 가족면회 안시켜준다고 직원폭행/투약거부

E 공립 296 217 욕하고 소리 지름/ 타환자 때림/ 나체로 돌아다님/ 투약거부

F 사립 258 129
입원거부감 심하여 PICU 발로 차고 욕하고 흥분/ 갑자기 직원에게 
욕하고 타환자에게 시비를 검/ 입원 시 만취상태로 치료거부 

G 사립 189 124
음주상태로 입원/ 타환자 때림/ 타환자 위에 올라타 목누름/ 남자병
실 들어가는 것 막자 직원에게 욕함

H 사립 298 201

운동하다가 타환자와 욕하며 싸움/ 타환자에게 욕하며 협박함/ 복도
에서 욕설하여 타환자 불안하게 함/ 무단이탈하여 음주상태로 귀원함
/ 음주상태로 입원함/

I 사립 299 207
타환자에게 소리 지르고/ 도주 시도/ 남의 사물함 뒤짐/ 뒤에서 밀음
/ 손등 물었음

J 사립 299 220
불안하여 스스로 격리 원함/ 타환자와 다툼/ 큰소리내어 타환자 자극 
줄이려고/ 수분중독

K 사립 299 220
타 환자에게 발길질/ 불안하다고 스스로 격리 원함/ 아침투약 시간 
시 흥분함

L 사립 291 234
소리 지르고 울음/ 간호처치 거부하고 날카로운 모습 보임/ 직원에게 
소리침

M 사립 228 202
음주상태로 입원 입원 안한다고 소리 지르며 비협조적/촛점잃은 눈빛
으로 화장실로 뛰어감/ 타환자 물건 훔치고 욕함

N 사립 486 424

과다수분섭취/ 타환자 타이즈 훔쳐 신음/ 타환자 빵을 몰래 먹음/ 타
환자에게 소리치며 욕함/주치의 앞섶 붙들고 치료대책 세워달라고 요
구함/ 저녁식사배식 중 등을 밀친다며 다툼/

O 사립 120 106
타환자에게 욕하고 싸우고/ 여자 병실로 들어가 여환자 껴안음/ 음주
상태로 입원/ 치료진에게 욕함

P 사립 1032 909 도주/ 타인 폭행/ 식사중 타인에게 국 뿌림

Q 사립 234 209
투약거부/ 소리지르고 때리려고 함/ 수액 뽑아버림/ 음주상태로 귀원
/ 엄마에게 전화로 욕하고 소리침

R 사립 150 135
소등후 소리지르며 나가려함/ 음주상태로 돌아다님/ 집에 가겠다며 
발길질하고 언성높임

S 사립 297 267
타환자와 다툼/ 온몸이 아프다며 aggressive 한 행동/ 감정조절 못하
고 주먹으로 책상 내리침/ 불안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안정실 원함

T 사립 200 180 음주상태로 입원 시

U 사립 198 178 타환자 위협/병실 내 환청 호소/음주상태로 입원시

V 사립 500 450
타환자에게 욕함/ 타환자 얼굴 때림/ 쌍방폭행/ 타환자 자리에 식판
던짐/ 과다수분섭취/ 문 세차게 여닫음/ 직원에게 컵 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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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강박 일지를 조사하면서 특히 비자의 입원인 경우, 입원을 납득하지 못해 격한 감

정과 행동을 보이는 경우 입원당일부터 격리실에서 시작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입원당일부터 격리실에서 시작한 경우는 시설 조사에서도 입원당일부터 격리실에서 시작

하는 경우, 격리실 시설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격리실 벽에 환자가 낙서한 

글을 그대로 올긴 것이다(그림 25, 26).

“11/21 정신병원 입원. 그 이후로 안정실(격리실)을 화장실 가듯 갔다.

약을 준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의사랑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약을 먹으면서 어지럽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폭력적으로 된다.

손에 힘도 없어졌다. 자주 멍해지고 꿈자리도 매우 사납다.. 

평소에도 혼자 대꾸하듯이 된다. 약 먹기 전에는 괜찮았다. 

날 낳은 병신들 때문에 여기서 시간낭비하고 있다.

약을 먹으면 무척이나 졸리다. 수면제 성분을 넣은 듯하다.

[그림 25] 격리실 벽면의 환자 낙서

정신병원 입원 중 격리와 강박의 경험은 환자에게 매우 스트레스적이고 향후 치료에 협

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료진은 주목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 면담 횟수를 늘이고 마음을 다해 듣고, 그 내용을 진료일지

에 잘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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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격리실 벽면의 환자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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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결

1. 정신병원의 폐쇄병동 비율이 높을수록 다인실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한 

병원 환경 개선을 위해 폐쇄병동을 줄이고 개방형으로 변환 필요성이 있겠다.

2.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 수가 필요인력에 미치지 못한 사립병원 3개의 폐쇄병

상 비율은 90%로, 폐쇄병동 비율이 높을수록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이 동반하고 있었다. 특

히 의료인력의 부족은 환자 관리에 있어서 환자의 감정이나 행동 관련 문제 발생 시 쉽게 

격리·강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인력 구조의 현실화가 격리·강박 방지

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신병원 환자의 비자의 입원 비율과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비율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군수에 의한 비자의 입원이 많은 공립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으로 연

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격리·강박 시설현황

가. 격리실 위치와 면적

개방형 간호사실(병동과 간호사실 사이에 유리칸막이가 없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병

원은 주로 국공립병원이었고 사립병원 중 한 곳에서 개방형 간호사실로 운영하고 있었다.

격리실 위치는 반드시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해야 할 것이나 외부에 위치할 경우, 병동과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병동 내 타 환자들이 관찰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나. 격리실 내부시설

격리실 면적은 적어도 5.0㎡이상 유지하고 벽면은 충격완화를 위해 쿠션 부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격리실 내 외부 환풍창을 설치하고, 관찰창은 일부 간유리 또는 블라인드를 설

치하여 환자의 사생활권을 보호해야 한다. 격리실 내 침대 높이는 50cm이하로 제작하고 

수면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CCTV는 사생할권 고려하여 간호사실 내부에 위치할 경우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은 간호사실 내부 또는 격리실  내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강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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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도구로 유도띠만 사용하는 병원이 4개였는데 유도띠의 사용은 피부손상 방지를 위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박도구에 심한 소변냄새 나는 경우가 5개 사립병원에서 확

인되었다. 강박도구는 사용 후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과 보관시 1회 사용분을 개별 포

장 보관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박복 착용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

고 병실에나 복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강박도구는 국공립병원에서 사용하는 자

석부착 강박 도구가 탈부착이 간편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국공립병원이 사립병원에 비해 격리·강박 시설 및 도구에서 월등히 우수하였다. 폐

쇄병상의 비율이 낮고, 인력현황이 양호할수록, 격리실 시설과 도구 현황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쇄병상의 비율이 높고, 인력 현황이 미흡한 경우 격리·강박시설과 강박도

구 현황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격리·강박 자료

기간별 격리·강박 환자 통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격리·강박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사립병원 3개과 EMR 쳬계를 갖춘 5개 병원이었다. 특히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을 하는 경우는 사립 1개 병원으로 ‘신체적 제한 최소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외 대부분의 병원에서 격리·강박에 대한 통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6. 격리·강박 수행

조사대상 22개 병원 모두 격리·강박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각 병원에서 각각 개발한 

양식에 맞춰 기록하고 있었으나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강박 시 활

력징후(v/s) 체크 간격은 15분~1시간, 격리 시는 30분~4시간이었으나 1개 병원에서는 격리 

중에 체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병원 중 최대격리시간은 조현병환자에서 수분과다섭취로 인한 456시간이었고 

최다수 격리횟수는 입원 중 33회였다. 현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는 최대격리시간과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향후 최대격리 시간과 횟수에 대한 제한과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 특별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대강박시간은 14시간이었고, 알콜의존환자가 입원한 경우 격리실은 집중치료실(PICU)

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보통 10시간 이상 강박하기도 하였다.

입원당일부터 의사지시서에 격리·강박 PRN 지시를 시행하는 사립병원이 있었다. 격리·

강박을 쉽고 빈번하게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겠다.

강박시행인원이 2명인 경우가 있었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소 4명이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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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격리·강박 발생원인 

격리·강박 일지를 열람 조사하여 각 병원별로 격리·강박 발생 이유를 확인하였다. 주된 

격리·강박의 사유는 행동제한요법이 필요한 경우, 자타해 방지, 치료환경 저해 경우,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경우였는데 그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소한 원인들도 모두 격리·강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행동제한요법이나 치료환경저해 등은 빈번한 격리·강박의 원

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격리·강박 시작과 해제를 

결정한 의사의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격리·강박의 결정

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의 입원인 경우, 입원을 납득하지 못해 격한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경우 입원

당일부터 격리실에서 시작하는 경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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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설문조사 결과

1절.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

방문조사는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방분조사 대상 정

신병원은 국립정신병원 3개, 공립정신병원 2개와 사립정신병원 17개로 총 22개 정신병원이

었다. 방문조사 대상 사립정신병원 중 3개소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었고, 나머지 14개는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입원환자용, 직원용(의료진 포함) 2종류였다. 설문조사

는 우선 입원환자 중 격리 또는 강박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별하고, 격리 또는 

강박 경험이 있는 환자 중에 설문조사 응답이 가능한 인지능력을 가진 환자로 한정하였다.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기간 종류 후 집계하여 조사 통계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환자 

424명, 의료진 포함 직원 286명으로 총 710명이다. 집계된 설문조사의 대상병원과 설문인원

은 다음과 같다.

[표4-1] 설문조사 대상과 인원

연번 구분 병원 병상수 전문의 수 지역
설문인원(명)

환자 직원
A 국립 국립OO병원 248 10 충남 21 15

B 국립 국립OO병원 450 12 전남 28 20

C 국립 국립OO병원 274 24 서울 22 13

D 공립 OO정신병원 270 5 경기 20 12

E 공립 OO정신병원 296 5 경기 16 5

F 사립 OO병원 258 8 대구 14 10

G 사립 OOOO병원 180 4 광주 13 9

H 사립 OOOO병원 298 5 전남 20 8

I 사립 OOOO병원 299 5 강원 19 10

J 사립 OO정신병원 299 8 경기 18 19

K 사립 OO병원 299 5 경북 13 15

L 사립 OOOO병원 291 5 대구 16 15

M 사립 OO병원 228 4 인천 24 15

N 사립 OO신경정신병원 486 7 경기 19 14

O 사립 OOO병원 120 2 경기 16 9

P 사립 OO정신병원 1,032 19 경기 22 22

Q 사립 OO병원 234 4 서울 21 12

R 사립 OO병원 150 2 경기 20 8

S 사립 OOO병원 297 6 경기 23 19

T 사립 OOO병원 200 3 서울 16 10

U 사립 OOOO병원 198 3 충남 13 9

V 사립 OOO정신병원 500 9 서울 30 17

합계 42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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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격리·강박 경험 입원환자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정신병원의 성격과 병상수에 따라, 국공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의 사립정신병원, 300병

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으로 분류하였다.

병원종류별 설문조사 참여 입원환자는 국공립정신병원이 107명(25.2%), 300병상 이상 사

립정신병원이 71명(16.8%), 300명상 미만 사립정신병원이 246명(58%)이었다. 국공립병원이 

25.2%를 차지하였고, 사립정신병원이 74.8%를 차지하였다.

[표4-2] 입원환자, 병원별 참여자

성별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설문

인원
107 25.2 71 16.8 246 58.0 424 100

가. 인적사항

설문에 응한 입원환자의 70.6%가 남자였고, 평균나이는 47세였다. 그리고 입원환자의 

61.8%는 병원 입원 전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였고, 77.2%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49.9%가 미혼이었다.

입원기간은 평균 29개월이고, 처음 정신과 진단을 받은 시기는 평균 11년 3개월 전이다.

[표4-3] 성별

성별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남 61 57.5 41 59.4 194 79.5 296 70.6
여 45 42.5 28 40.6 50 20.5 123 29.4
합계 106 100 69 100 244 100 419 100

(결측빈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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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거주 지역

지역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서울경기 59 55.7 65  92.9 135  55.6 259  61.8 
충청 23 21.7 2 2.9 17 7.0 42 10.0 
강원 0 - 0 - 20 8.2 20 4.8 
경상 3 2.8 2 2.9 41 16.9 46 11.0 
전라 21 19.8 1 1.4 29 11.9 51 12.2 
제주 0 - 0 - 1  0.4 1 0.2 
합계 106 100 70 100 243 100 419 100

(결측빈도 5)

[표4-5] 학력

학력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초졸 11 10.5 4 5.7 26 10.7 41 9.8
중졸 11 10.5 6 8.6 37 15.3 54 12.9
고졸 42 40.0 39 55.7 108 44.6 189 45.3
대졸 38 36.2 16 22.9 66 27.3 120 28.8

대학원 이상 3 2.9 5 7.1 5 2.1 13 3.1
합계 105 100 70 100 242 100 417 100

(결측빈도 7)

[표4-6] 결혼 여부

결혼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결혼 19 17.9 12 17.4 59 24.2 90 21.5
재혼 3 2.8 3 4.3 6 2.5 12 2.9

별거·이혼 21 19.8 17 24.6 57 23.4 95 22.7
사별 3 2.8 3 4.3 7 2.9 13 3.1

결혼 안함 60 56.6 34 49.3 115 47.1 209 49.9
합계 106 100 69 100 244 100 419 100

(결측빈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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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유형 및 현황

입원환자의 76.8%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비자의 입원을 하였다. 비자의 입원의 경우, 가

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0.6%를 차지하였다.

[표4-7] 비자의 입원

입원
동의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자의 입원 19 17.8 16 22.9 63 25.6 98 23.2
비자의 입원 88 82.2 54 77.1 183 74.4 325 76.8

합계 107 100 70 100 246 100 423 100

(결측빈도 1)

[표4-8] 비자의 입원 동의 주체

(복수응답)

비자의 입원 

동의 주체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부모 46 43.8 28 44.4 84 34.3 158 38.3

형제·자매 27 25.7 13 20.6 47 19.2 87 21.1

배우자 14 13.3 2 3.2 38 15.5 54 13.1

자녀 4 3.8 5 7.9 25 10.2 34 8.2

기타 6 5.7 2 3.2 10 4.1 18 4.4

없음·모름 8 7.6 13 20.6 41 16.7 62 15.0

합계 105 100 63 100 245 100 413 100

입원환자의 57.5%가 의료보호 대상자였다. 무응답이 64명인데, 이들은 의료보장 형태에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표4-9] 의료보장 형태

의료

보장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개인보험 19 21.3 9 15.5 27 12.7 55 15.3
직장보험 11 12.4 7 12.1 26 12.2 44 12.2
지역보험 12 13.5 8 13.8 34 16.0 54 15.0
의료보호 47 52.8 34 58.6 126 59.2 207 57.5

합계 89 100 58 100 213 100 360 100

(결측빈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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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환자의 진단명은 알코올 의존증(33.5%), 조현병(29.7%), 우울증과 조울증(20.0%) 순이

었다. 병원 종류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정신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사립병원의 경우 조현병 

환자가 44%를 차지하고 있었고, 300병상 미만의 사립병원의 경우 46.3%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300병상 미만의 정신병원의 경우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4-10] 진단명

진단명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알코올 14 13.1 14 19.7 114 46.3 142 33.5
조현병 47 43.9 31 43.7 48 19.5 126 29.7

우울·조울증 24 22.4 18 25.4 43 17.5 85 20.0
기타 22 20.6 8 11.3 41 16.7 71 16.7
합계 107 100 71 100 246 100 424 100

2. 격리·강박 시설

격리와 강박 장소에 대한 질문에 입원환자의 85.6%는 격리실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14.4%는 격리실이 아닌 입원실이나 응급실 등에서 격리 또는 강박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

다.

[표4-11] 격리·강박장소

(복수응답)

격리·

강박장소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격리실 93 83.8 54 76.1 226 89.0 373 85.6
입원실 11 9.9 8 11.3 14 5.5 33 7.6
응급실 3 2.7 3 4.2 5 2.0 11 2.5
면회실 2 1.8 2 2.8 4 1.6 8 1.8
기타 2 1.8 4 5.6 5 2.0 11 2.5
합계 111 100 71 100 254 100 436 100

‘간호사실에서 수시로 격리·강박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창’에 대한 질문에 65%가 ‘있

음’으로, 11.7%가 ‘없음’으로, 21.9%는 ‘없지만, CCTV가 있음’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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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2] 격리실 관찰창

관찰창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음 70 67.3 43 62.3 154 64.7 267 65.0
없음 16 15.4 14 20.3 18 7.6 48 11.7

없지만,
CCTV 있음 16 15.4 12 17.4 62 26.1 90 21.9

기타 2 1.9 0 - 4 1.7 6 1.5
합계 104 100 69 100 238 100 411 100

(결측빈도 13)

격리실의 안전과 청결상태의 대한 질문에 49.4%는 만족으로, 39.3%는 불만족으로, 11.3%

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병원종류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정신병원 환자의 71.7%가 만족으로 

답한 반면, 300병상 이상의 사립정신병원은 42.8%,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은 41.4%

가 만족으로 답하였다.

[표4-13] 격리실 안전·청결

안전

청결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20 18.9 5 7.1 10 4.1 35 8.4
그렇다 56 52.8 25 35.7 90 37.3 171 41.0

그렇지 않다 10 9.4 21 30.0 75 31.1 106 25.4
전혀 그렇지 않다 11 10.4 11 15.7 36 14.9 58 13.9

잘 모른다 9 8.5 8 11.4 30 12.4 47 11.3
합계 106 100 70 100 241 100 417 100

(결측빈도 7)

‘격리실에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에 대한 질문에 30%가 

‘있음’으로, 70%가 ‘없음’으로 답하였다.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58.1%가 ‘있음’으로 답한 

반면, 300병상 이상의 사립정신병원은 26.1%,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은 18.8%가 ‘있

음’으로 답하였다. 실제로 조사 대상병원 중 격리실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개 

병원이었고, 격리실에 화장실과 세면대가 함께 있는 곳은 1개 병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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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4] 격리실 내 화장실·세면대

화장실

세면대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음 61 58.1 18 26.1 45 18.8 124 30.0
없음 44 41.9 51 73.9 195 81.3 290 70.0
합계 105 100 69 100 240 100 414 100

(결측빈도 10)

격리실의 안전·청결상태와 화장실·세면대 유무 등의 설문결과 격리실 시설은 국공립정신

병원에 비해 사립정신병원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3. 격리·강박 이유와 절차

가. 격리·강박 경험

설문조사 대상을 격리 또는 강박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입원환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들

은 강박 경험은 없어도 최소한 격리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설문 당시 해당 병원의 평균 

입원기간은 29개월이고, 최초 정신과 진단을 받은 시기는 11년 3개월 전이었다. 설문 응답 

입원환자의 평균 격리 경험 횟수는 7회였다.13) 격리 경험 횟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1~4회

가 67.8%, 5~9회가 9.6%, 10회 이상이 22.6%를 차지했다.

[표4-15] 격리 횟수

격리

경험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1~4회 73 69.5 43 64.2 166 68.0 282 67.8
5~9회 5 4.8 7 10.4 28 11.5 40 9.6

10~19회 20 19.0 11 16.4 27 11.1 58 13.9
20~39회 6 5.7 4 6.0 19 7.8 29 7.0
40회 이상 1 1.0 2 3.0 4 1.6 7 1.7

합계 105 100 67 100 244 100 416 100

(결측빈도 8)

13) 설문에 응한 환자들은 격리 또는 강박의 경험 횟수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격리 

또는 강박이 병원 규칙 위반,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격리 

또는 강박 경험 횟수는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의 경험 횟수로 한정하지 않고, 최초 정신과 진단을 받은 이후부

터의 경험 횟수로 답한 환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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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 입원환자의 평균 격리·강박 횟수는 3회였다. 강박 경험 횟수별 분포를 살펴보

면, 1~4회가 56.3%, 5~9회가 5%, 10회 이상이 11%, 없음은 26.7%를 차지했다.

[표4-16] 강박 횟수

격리

경험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없음 27 25.7 7 10.4 77 31.6 111 26.7
1~4회 58 55.2 43 64.2 133 54.5 234 56.3
5~9회 4 3.8 6 9.0 11 4.5 21 5.0

10~19회 11 10.5 6 9.0 15 6.1 32 7.7
20~39회 5 4.8 4 6.0 6 2.5 15 3.6
40회 이상 0 - 1 1.5 2 0.8 3 0.7

합계 105 100 66 100 242 100 416 100

(결측빈도 8)

나. 격리·강박 이유

‘격리 또는 강박을 당한 이유’는 27.8%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 24.9%가 ‘병동 

규칙 위반(음주, 절도, 도박, 흡연, 금지 물품 소지, 병원 탈출 시도 등)’, 12.3%가 ‘입원할 

때’라고 답하였고, 17.4%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규칙 위반’이 14.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사립정신병원에 비해 의료인과 직원 등 인력이 많기 때문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입원할 때’가 17.8%로 상대적으로 높

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중소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비율이 46.3%

로 높고,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경우 입원할 때 관행적으로 격리실을 거친 후 입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17]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자해 5 4.8 6 9.0 11 4.5 22 5.3
타해 42 40.0 20 29.9 53 21.9 115 27.8

기물 파손 10 9.5 1 1.5 8 3.3 19 4.6
규칙 위반 15 14.3 16 23.9 72 29.8 103 24.9

기타 13 12.4 6 9.0 13 5.4 32 7.7
모름 15 14.3 14 20.9 43 17.8 72 17.4

입원할 때 5 4.8 4 6.0 42 17.4 51 12.3
합계 105 100 49 100 157 100 414 100

(결측빈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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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또는 강박을 당하기 전과 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가족들에게 주치의나 당직의

사가 그 이유를 설명했는가’라는 질문에 30.9%가 ‘매번 설명’을 들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14.1%는 ‘가끔 설명하지 않음’, 9.4%는 ‘자주 설명하지 않음’이라고 답하였고, 28.8%는 ‘전

혀 설명하지 않음’이라고 답하였다.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매번 설명’이 42.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300병

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전혀 설명하지 않음’이 3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했다.

[표4-18] 격리·강박 이유 설명

격리·강박

이유 설명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번 설명 45 42.1 26 38.8 58 23.9 129 30.9
가끔 설명하지 않음 22 20.6 5 7.5 32 13.2 59 14.1

자주 설명 안함 9 8.4 7 10.4 23 9.5 39 9.4
전혀 설명하지 않음 18 16.8 17 25.4 85 35.0 120 28.8

잘 모름 13 12.1 12 17.9 45 18.5 70 16.8
합계 107 100 67 100 243 100 417 100

(결측빈도 7)

‘격리·강박 이유 설명 유무’와 관련하여,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직원이나 의료인으로부터 

환자의 권리(진료 받을 권리, 알권리, 비밀보호, 피해구제 등)를 포함하여 병원생활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47.4%는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으나, 52.6%는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68.3%가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반면, 300병상 이상의 사립정신병

원은 43.3%,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은 39.6%가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환자의 권리 교육’과 ‘격리·강박 이유 설명’이 미흡함을 보여준다.

[표4-19] 환자의 권리 교육

환자의

권리 

교육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음 71 68.3 29 43.3 95 39.6 195 47.4
없음 33 31.7 38 56.7 145 60.4 216 52.6
합계 104 100 67 100 240 100 411 100

(결측빈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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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강박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가. 격리·강박 시간

격리 또는 강박이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격리를 당한 경험 중 최

장 시간’의 질문에 40.2%가 ‘1~4시간’, 14.1%가 ‘5~8시간’, 11.4%가 ‘9~12시간’, 14.9%가 

‘13~24시간’으로 답하였고, 19.3%가 ‘1일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환자의 약 60%가 4시간 이

상의 격리를 경험했으며 약 20%에서는 24시간 이상의 격리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격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1~4시간’이 28.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

했고, ‘1일 이상’이 25.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4-20] 최대 격리 시간

최대

격리시간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1~4시간 50 54.9 35 60.3 63 28.8 148 40.2
5~8시간 16 17.6 4 6.9 32 14.6 52 14.1
9~12시간 7 7.7 7 12.1 28 12.8 42 11.4
13~24시간 8 8.8 7 12.1 40 18.3 55 14.9
1일~2일 6 6.6 3 5.2 30 13.7 39 10.6
2일~4일 3 3.3 1 1.7 16 7.3 20 5.4
4일 이상 1 1.1 1 1.7 10 4.6 12 3.3
합계 91 100 56 100 193 100 368 100

(결측빈도 56)

‘강박를 당한 경험 중 최장 시간’의 질문에 28.1%가 ‘1~2시간’, 18%가 ‘3~4시간’, 19.5%가 

‘5~8시간’, 12.7%가 ‘9~12시간’으로 답하였고, 21.8%가 ‘13시간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강박 

경험이 없는 환자 111명을 포함해서 최대 강박 시간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환자 등 무응답

자들은 157명이다. 환자의 약 72%가 2시간 이상의 강박을 경험했으며 약 30%에서는 12시

간 이상의 강박되었고, 24시간 이상 강박되었던 경우도 10%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기준과 

비교해 매우 장기간의 강박 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시간 격리에 대한 제한 및 세부 지

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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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1] 최대 강박 시간

최대

강박시간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1~2시간 19 26.4 17 32.1 39 27.5 75 28.1
3~4시간 20 27.8 12 22.6 16 11.3 48 18.0
5~8시간 15 20.8 9 17.0 28 19.7 52 19.5
9~12시간 6 8.3 6 11.3 22 15.5 34 12.7
13~24시간 6 8.3 5 9.4 18 12.7 29 10.9
1일~2일 2 2.8 2 3.8 9 6.3 13 4.9
2일 이상 4 5.6 2 3.8 10 7.0 16 6.0
합계 72 100 49 100 123 100 267 100

(결측빈도 157)

‘최근 격리·강박을 당한 시간대’는 36.9%는 오후(13~17시), 33.8%는 저녁(18시~21시),

15.7%는 밤(22시~5시), 13.6%는 오전(6시~12시)라고 답하였다. 저녁과 밤에 격리·강박을 당

하였다는 응답이 49.5%를 차지했다.

[표4-22]격리·강박 시간대

격리·강박

시간대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오전(6~12시) 10 10.2 10 16.7 32 14.3 52 13.6
오후(1시~17시) 34 34.7 26 43.3 81 36.2 141 36.9
저녁(18시~21시) 39 39.8 14 23.3 76 33.9 129 33.8

밤(22시~5시) 15 15.3 10 16.7 35 15.6 60 15.7
합계 98 100 60 100 224 100 382 100

(결측빈도 42)

나. 과도하고 빈번한 격리·강박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38.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5%

를 차지했다.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된다’(32.1%)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

(56.6%)보다 낮았으나, 사립정신병원은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된다’(300병상 이상 44.9%,

300병상 미만 39.2%)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3.4%, 41.2%)이 거의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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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3] 과도·빈번한 격리·강박

과도

빈번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9 8.5 12 17.4 25 10.4 46 11.1
그렇다 25 23.6 19 27.5 69 28.8 113 27.2

그렇지 않다 41 38.7 25 36.2 73 30.4 139 33.5
전혀 그렇지 않다 19 17.9 5 7.2 26 10.8 50 12.0

잘 모른다 12 11.3 8 11.6 47 19.6 67 16.1
합계 106 100 69 100 240 100 415 100

(결측빈도 9)

과도하거나 빈번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처벌 목적으로 시행’이라는 응답

(30.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의료인, 직원의 부족’(20.8%), ‘의료인, 직원의 자의

적 시행’(17.0%)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4-24] 과도·빈번한 격리·강박 원인

과도·빈번한 
격리·강박 원인

국공립
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의료인·직원
인력 부족 13 16.5 23 42.6 34 16.7 70 20.8

의료인·직원
자의적 시행 12 15.2 5 9.3 40 19.7 57 17.0

처벌 목적 시행 32 40.5 15 27.8 56 27.6 103 30.7
정신장애인
차별 의식 7 8.9 4 7.4 18 8.9 29 8.6

의료인 인식·관심 
부족 4 5.1 1 1.9 12 5.9 17 5.1

병원 인식·관심 
부족 4 5.1 3 5.6 19 9.4 26 7.7

법·제도적 보호·처벌 
규정 미비 4 5.1 1 1.9 13 6.4 18 5.4
행정 당국

감시 감독 소홀 3 3.8 1 1.9 10 4.9 14 4.2
기타 0 - 1 1.9 1 0.5 2 0.6
합계 79 100 48 100 160 100 336 100

(결측빈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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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리·강박 수행 인원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이 격리·강박을 시행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한 ‘최근 

격리·강박을 당했을 때, 몇 명이  격리·강박을 하였는가’의 질문에 56.4%가 ‘2~3명’으로 답

하였고, 22.6%가 ‘1명’, 21%가 ‘4명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표4-25] 격리·강박 수행 직원 수

격리·강박

직원수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1명 24 25.8 9 16.1 50 22.9 83 22.6
2~3명 47 50.5 34 60.7 126 57.8 207 56.4

4명 이상 22 23.7 13 23.2 42 19.3 77 21.0
합계 93 100 56 100 218 100 367 100

(결측빈도 57)

‘다른 환자들이 격리 또는 강박을 도우거나 간섭하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3.5%가 '다른 환자들이 시행을 도우거나 간섭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하였

다.

[표4-26] 동료환자의 격리·강박 참여

동료환

자참여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다 30 28.6 13 19.4 53 22.4 96 23.5
없다 75 71.4 54 80.6 184 77.6 313 76.5
합계 105 100 67 100 237 100 409 100

(결측빈도 15)

라. 격리·강박 환자 모니터링

‘격리나 강박을 당한 후 의사의 관찰 여부’의 질문에 56.1%가 ‘관찰함’, 14.6%가 ‘관찰 안

함’, 29.2%가 ‘모름’으로 답하였다. 모름으로 응답한 환자들은 격리 또는 강박 시 화학적 강

박으로 인해 수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관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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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7] 격리·강박 시 의사 관찰

의사 관찰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관찰 안함 10 9.3 11 15.5 41 16.7 62 14.6 
관찰함 64 59.8  38 53.5  136 55.3  238 56.1  
모름 33 30.8  22 31.0  69 28.0  124 29.2  
합계 107 100 71 100 246 100 424 100

‘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1시간 마다 viatal sign 체크, 2시간 마

다 팔다리를 움직여주고 수시로 상태관찰, 화장실 사용과 음료수 제공 등)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42%)이 ‘그렇다’는 응답(37.4%)보다 

맣았다. ‘잘 모른다’는 응답이 20.5%를 차지하였다.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화학적 강박으로 

인해 수면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56.2%를 차지한 반면, 300

병상 이상의 사립정신병원과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같은 응답이 각각 

27.3%, 32.1%에 불과했다.

[표4-28] 격리·강박 환자 모니터링

모니터링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17 16.2 5 7.6 12 4.9 34 8.2
그렇다 42 40.0 13 19.7 66 27.2 121 29.2

그렇지 않다 15 14.3 16 24.2 66 27.2 97 23.4
전혀 그렇지 않다 15 14.3 16 24.2 46 18.9 77 18.6

잘 모른다 16 15.2 16 24.2 53 21.8 85 20.5
합계 105 100 66 100 243 100 414 100

(결측빈도 10)

마. 격리·강박 중 신체적 피해 

응답 환자 중 21.8%에서 격리나 강박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병원분류별로 국공립정신병원의 경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는 응답이 14%를 차지

한 반면, 300병상 이상의 사립정신병원과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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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21.3%로 사립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 중 환자의 신체적 부상이 더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표4-29] 격리·강박 중 부상

부상 

경험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다 14 14.0 24 35.3 50 21.3 88 21.8
없다 86 86.0 44 64.7 185 78.7 315 78.2
합계 100 100 68 100 235 100 403 100

(결측빈도 21)

격리․강박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환자 88명에게 부상 부위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부상 경험이 있는 88명 중 65명(73.9%)은 팔·다리에 부상을 당했고, 9명(10.2%)은 어깨·겨드

랑이에 부상을 당했다고 기입했다. 그 외 다른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입한 사람은 14

명(15.9%)이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유도복·태권도복 띠에 강박을 당하기 때

문에 손목과 발목에 멍이 드는 등의 부상을 당한 환자들이 많았다. 어깨 또는 겨드랑이 부

상의 경우, 팔과 다리 외에 가슴도 강박하면서 유도복·태권도복 띠를 어깨와 겨드랑이를 

통해 고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다.

[표4-30] 격리·강박 중 부상 부위(주관식 기입)

부상 

부위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팔·다리 12 85.7 18 75.0 35 70.0 65 73.9
어깨· 

겨드랑이 1 7.1 3 12.5 5 10.0 9 10.2
기타 1 7.1 3 12.5 10 20.0 14 15.9
합계 14 100 24 100 50 100 88 100

바.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직접 경험한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는 ‘보호자, 환자에게 설명 없는  격

리·강박 시행’(30.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

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20.6%),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16.3%), ‘격리·강박과정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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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신체적 폭력’(15.9%), ‘격리·강박 중 부당한 음식 제공 거부’(9.1%), ‘성희롱·성폭

력’(4.7%)이 차지했다.

[표4-31]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복수응답)

인권침해 경험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설명 없는
격리·강박 30 29.7 22 21.6 108 33.1 160 30.2

신체적 폭력 18 17.8 14 13.7 52 16.0 84 15.9
음식제공 거부 11 10.9 13 12.7 24 7.4 48 9.1
존엄성 침해

(기저귀 착용 등) 17 16.8 26 25.5 66 20.2 109 20.6
욕설, 인격 훼손 14 13.9 14 13.7 58 17.8 86 16.3
성희롱·성폭력 6 5.9 11 10.8 8 2.5 25 4.7

기타 5 5.0 2 2.0 10 3.1 17 3.2
합계 101 100 89 100 308 100 529 100

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가. 격리실 시설 보완 

격리·강박 중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격리실 시설에서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하여 직

접 기입하게 하였고, 이에 총 424명 중 154명이 의견을 작성하였다. 격리실 시설에서 보완

되어야 할 점으로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의견(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청

결, 환기, 세면대 필요 등 청결 관련 시설 보완’(29.9%), ‘냉난방 시설 보완’(6.5%), ‘호출벨·

인터폰 필요’(5.2%)가 많았다. 기타 의견(20.1%)으로는 ‘보호실 공간 확대, CCTV 설치, 보

호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방음막 설치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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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2] 격리실 시설 보완(주관식 기입)

안전

청결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청결 7 28.0 8 33.3 31 29.5 46 29.9
화장실 6 24.0 4 16.7 49 46.7 59 38.3
냉난방 1 4.0 6 25.0 3 2.9 10 6.5
호출벨·
인터폰 3 12.0 0 - 5 4.8 8 5.2
기타 8 32.0 6 25.0 17 16.2 31 20.1
합계 25 100 24 100 105 100 154 100

(결측빈도 270)

나. ‘격리 및 강박 지침’ 준수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

른다’는 응답이 78.8%를 차지한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이 21.2%에 불과했다.

[표4-33]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인지

격리·강박

지침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알고 있음 31 30.4 14 20.9 42 17.4 87 21.2
모름 71 69.6 53 79.1 199 82.6 323 78.8
합계 102 100 67 100 241 100 410 100

(결측빈도 14)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입원하고 있는 정신병원

에서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보건복지부의 10개 지침 중에서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른 시행’(21.2%)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 순으로 

‘vital sign 등 점검’(44.7%), ‘격리 및 강박 이유에 대한 설명’(48%),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음‘(48.8%), ‘혈액순환, 자세변동, 대소변 허용, 음료수 공

급’(49.3%)의 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 74 -

[표4-34]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시행 준수

격리·강박지침
시행 준수

국공립
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결측
빈도

명 % 명 % 명 % 명 %
의사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
31 30.4 14 20.9 42 17.4 87 21.2 14

격리·강박
이유 설명

53 58.9 31 55.4 85 41.3 169 48.0 72
관찰 가능 안전한 

환경
67 75.3 40 69.0 133 63.0 240 67.0 66

편의·처벌 목적이 
아님

(PRN 포함)

52 58.4 27 48.2 90 44.8 169 48.8 78
적절한 수의 
치료진에 의한 
격리·강박 수행 

70 76.1 44 75.9 125 63.5 239 68.9 77
환자 상태 확인 

기록·보고
71 78.9 36 66.7 115 56.9 222 64.2 78

vital sign 점검 46 52.3 25 44.6 82 41.4 153 44.7 82
혈액순환,

대소변 허용,

음료수 공급
54 59.3 22 41.5 91 46.7 167 49.3 85

상황 종료 시 
즉시 해제

65 71.4 29 52.7 120 59.1 214 61.3 73
강박대 착용시 
혈액 순환 확인

54 62.1 23 43.4 95 48.7 172 51.3 89
※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만 표기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환자 권리 보호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47.3%는 ‘그렇다’, 27.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25.3%는 ‘잘 모른

다’고 응답했다.

[표4-35]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의 적절성

지침내용

만족도

국공립

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19 18.6 7 10.9 14 6.2 40 10.2
그렇다 48 47.1 22 34.4 75 33.3 145 37.1

그렇지 않다 13 12.7 9 14.1 52 23.1 74 18.9
전혀 그렇지 않다 6 5.9 5 7.8 22 9.8 33 8.4

잘 모른다 16 15.7 21 32.8 62 27.6 99 25.3
합계 102 100 64 100 225 100 391 100

(결측빈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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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환자들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45.7%)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

원 강화’(21.9%),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화’(12.7%),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

력’(10%), ‘보건행정당국의 관리 철저’(7%),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2.4%)라는 응답이 차지

했다.

[표4-36]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

인권보호
필요한 점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정신장애인 

차별의식 개선 48 52.7 27 45.8 94 42.7 169 45.7
환자, 가족 대상 
국가지원 강화 18 19.8 13 22.0 50 22.7 81 21.9
법적 제도적 

보호, 지침 강화 10 11.0 7 11.9 30 13.6 47 12.7
보건 당국의 
관리 철저 3 3.3 4 6.8 19 8.6 26 7.0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 2 2.2 0 - 7 3.2 9 2.4

의료인의 
적극적인 노력 10 11.0 8 13.6 19 8.6 37 10.0

기타 0 - 0 - 1 0.5 1 0.3
합계 91 100 51 100 200 100 370 100

(결측빈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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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의료인·직원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병원종류별 설문조사 참여 의료인과 직원은 국공립정신병원이 65명(22.7%),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이 52명(18.2%), 300명상 미만 사립정신병원이 169명(59.1%)이었다. 국공립병원

이 22.7%를 차지하였고, 사립정신병원이 77.3%를 차지하였다.

[표4-37] 의료인·직원 병원별 설문인원

성별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설문

인원
65 22.7 52 18.2 169 59.1 286 100

설문에 응한 의료인·직원의 56.3%가 여자였고, 직종별로는 정신과 전문의가 20.4%, 정신

과 전공의가 6%, 간호사가 45.4%, 간호조무사가 8.8%, 보호사가 18.7%, 기타가 0.7%가 설

문에 응하였다. 경력 기간은 평균 8.8년이었고, 94%가 격리·강박 수행경험이 있었다.

[표4-38] 성별

성별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남 28 43.1 25 48.1 72 42.6 125 43.7
여 37 56.9 27 51.9 97 57.4 161 56.3
합계 65 100 52 100 169 100 286 100

[표4-39] 직종 

직종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정신과 전문의 8 12.7 12 23.1 38 22.5 58 20.4
정신과 전공의 8 12.7 4 7.7 5 3.0 17 6.0

간호사 31 49.2 26 50.0 72 42.6 129 45.4
간호조무사 12 19.0 1 1.9 12 7.1 25 8.8

보호사 4 6.3 9 17.3 40 23.7 53 18.7
기타 0 - 0 - 2 1.2 2 0.7
합계 63 100 52 100 169 100 28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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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0] 격리·강박 수행 경험

시행 경험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음 62 96.9 49 94.2 157 92.9 268 94.0
없음 2 3.1 3 5.8 12 7.1 17 6.0
합계 64 100 52 100 169 100 285 100

(결측빈도 1)

2. 격리·강박 시설

‘간호사실에서 수시로 격리·강박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창’에 대한 질문에 88.5%가 

‘있음’으로, 3.8%가 ‘없음’으로, 7.7%는 ‘없지만, CCTV가 있음’으로 답하였다. 반면, 환자들

은 65%가 ‘있음’으로 답하였다.

[표4-41] 격리실 관찰창

관찰창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다 62 95.4 44 84.6 147 87.0 253 88.5
없다 3 4.6 2 3.8 6 3.6 11 3.8

없지만,
CCTV 있음 0 - 6 11.5 16 9.5 22 7.7

기타 0 - 0 - 0 - 0 -
합계 65 100 52 100 169 100 286 100

의료인과 직원의 84.4%가 격리실이 안전하고 청결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환자들은 

49.4%만이 격리실이 안전하고 청결하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의료인과 직원들도 격리실에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다고 70.5%가 답하였다.

[표4-42] 격리실 안전·청결

안전

청결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23 35.9 5 9.8 23 13.7 51 18.0
그렇다 39 60.9 36 70.6 113 67.3 188 66.4

그렇지 않다 1 1.6 9 17.6 29 17.3 39 13.8
전혀 그렇지 않다 1 1.6 0 - 2 1.2 3 1.1

잘 모른다 0 - 1 2.0 1 0.6 2 0.7
합계 64 100 51 100 168 100 2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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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3] 격리실 화장실·세면대

화장실

세면대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다 29 46.0 16 31.4 38 22.8 83 29.5
없다 34 54.0 35 68.6 129 77.2 198 70.5
합계 63 100 51 100 167 100 281 100

(결측빈도 5)

3. 격리·강박 수행 이유와 절차

가. 격리·강박 수행규정

의료인과 직원의 97.5%는 재직 중인 병원에 자체 ‘격리 및 강박 시행 규정’이 있다고 응

답하였다.

[표4-44] 병원 자체 ‘격리 및 강박 시행 규정’

격리·강박 

규정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다 65 100.0 52 100.0 160 95.8 277 97.5
없다 0 - 0 - 7 4.2 7 2.5
합계 65 100 52 100 167 100 284 100

(결측빈도 2)

나. 격리·강박 이유

의료인과 직원의 경우 ‘격리·강박의 이유’로 타해(68.1%)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자해의 위험(25.3%), 규칙위반(4.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환자들은 타해

(27.8%), 규칙 위반(24.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의료인과 직원은 ‘격리와 강박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타해 위험 

방지와 차단’(8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 기본권 보호’(7%), ‘격

리·강박 지침 준수’(5.6%)라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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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5]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자해 7 10.8 8 15.4 57 33.9 72 25.3
타해 56 86.2 42 80.8 96 57.1 194 68.1

기물파손 0 - 0 - 0 - 0 -
규칙위반 1 1.5 2 3.8 11 6.5 14 4.9

기타 1 1.5 0 - 4 2.4 5 1.8
합계 65 100 52 100 168 100 285 100

(결측빈도 1)

[표4-46] 격리·강박 시 고려 사항

격리·강박
고려 사항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자타해 위험 
방지·차단 55 84.6 43 82.7 142 84.5 240 84.2

병실환경 훼손
방지·차단 0 - 1 1.9 1 0.6 2 0.7

환자 기본권 
보호 4 6.2 4 7.7 12 7.1 20 7.0

타 환자  보호
질서유지 2 3.1 2 3.8 3 1.8 7 2.5
격리·강박
지침 준수 4 6.2 2 3.8 10 6.0 16 5.6

합계 65 100 52 100 168 100 285 100

(결측빈도 1)

의료인과 직원들의 96.1%는 격리와 강박 이유에 대한 설명 절차를 준수한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환자들의 ‘전혀 설명하지 않음’(28.8%)이라는 응답과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4-47] 격리·강박 이유 설명 절차 준수

격리·강박

이유 설명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28 43.1 12 23.1 33 19.5 73 25.5
그렇다 33 50.8 38 73.1 131 77.5 202 70.6

그렇지 않다 3 4.6 2 3.8 5 3.0 10 3.5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0 - 0 - 1 0.3

합계 65 100 52 100 169 100 2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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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리·강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가. 격리·강박 시간

격리 또는 강박이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최대 격리 시간’의 질문

에 32.1%가 ‘1~4시간’, 17%가 ‘5~8시간’, 10.8%가 ‘9~12시간’, 19.9%가 ‘13~24시간’으로 답하

였고, 20.2%가 ‘1일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환자들은 40.2%가 ‘1~4시간’, 19.3%가 ‘1일 이상’

으로 답하였다. 직원의 약 70%가 4시간 이상의 격리를 시행했으며 약 20%에서는 24시간 

이상의 격리하였던 것으로 답하여 환자의 답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병상 미만의 사립정신병원의 경우 ‘1일 이상’이 29.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

지했다. 환자들의 설문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표4-48] 최대 격리 시간

최대

격리시간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1~4시간 19 29.7 30 57.7 40 24.8 89 32.1
5~8시간 20 31.3 4 7.7 23 14.3 47 17.0
9~12시간 8 12.5 8 15.4 14 8.7 30 10.8
13~24시간 11 17.2 7 13.5 37 23.0 55 19.9
1일~2일 1 1.6 3 5.8 26 16.1 30 10.8
2일~4일 4 6.3 0 - 14 8.7 18 6.5
4일 이상 1 1.6 0 - 7 4.3 8 2.9
합계 64 100 52 100 140 100 277 100

(결측빈도 9)

‘최대 강박 시간’의 질문에는 32.5%가 ‘1~2시간’, 38.7%가 ‘3~4시간’, 21.9%가 ‘5~8시간’,

2.9%가 ‘9~12시간’으로 답하였고, 4.1%가 ‘13시간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환자들은 28.1%가 

‘1~4시간’, 18.1%가 ‘3~4시간’, 21.8%가 ‘13시간 이상’으로 답하였다. 직원의 약 70%가 2시

간 이상의 강박을 시행했으며 약 5%에서는 12시간 이상의 강박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환자

의 답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인과 직원들에 비해 환자들이 최대 12시간 이상 강박 당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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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9] 최대 강박 시간

최대

강박시간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1~2시간 8 12.3 16 30.8 65 41.4 89 32.5
3~4시간 27 41.5 30 57.7 49 31.2 106 38.7
5~8시간 25 38.5 5 9.6 30 19.1 60 21.9
9~12시간 3 4.6 0 - 5 3.2 8 2.9
13~24시간 2 3.1 0 - 2 1.3 4 1.5
1일~2일 0 - 1 1.9 3 1.9 4 1.5
2일 이상 0 - 0 - 3 1.9 3 1.1
합계 65 100 51 100 151 100 274 100

(결측빈도 12)

‘격리·강박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51%가 저녁(18시~21시), 29%가 오후(13~17시),

13.3%는 밤(22시~5시), 6.7%는 오전(6시~12시)라고 답하였다. 환자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유

사하게 근무인력이 가장 적은 저녁과 밤에 격리·강박을 당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

(64.3%)을 차지했다.

[표4-50] 격리·강박 시간대

격리·강박
시간대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오전(6~12시) 4 6.8 2 4.1 11 7.5 17 6.7
오후(1시~17시) 12 20.3 18 36.7 44 29.9 74 29.0
저녁(18시~21시) 42 71.2 21 42.9 67 45.6 130 51.0

밤(22시~5시) 1 1.7 8 16.3 25 17.0 34 13.3
합계 59 100 49 100 147 100 255 100

(결측빈도 31)

나. 과도하고 빈번한 격리·강박

의료인과 직원의 97.2%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환자의 38.3%는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된다. 한편, 의료인과 직원의 71%는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과실과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62.9%가 격리·강박 시 의사 입회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

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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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1] 과도·빈번한 격리·강박

과도

빈번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0 - 0 - 0 - 0 -
그렇다 0 - 1 1.9 3 1.8 4 1.4

그렇지 않다 27 41.5 30 57.7 90 53.3 147 51.4
전혀 그렇지 않다 37 56.9 20 38.5 74 43.8 131 45.8

잘 모른다 1 1.5 1 1.9 2 1.2 4 1.4
합계 65 100 52 100 169 100 286 100

[표4-52] 격리·강박 수행 시 과실·법적책임에 대한 부담

과실·법적책임

부담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12 18.5 5 9.6 19 11.5 36 12.8
그렇다 38 58.5 32 61.5 94 57.0 164 58.2

그렇지 않다 14 21.5 13 25.0 40 24.2 67 23.8
전혀 그렇지 않다 1 1.5 2 3.8 6 3.6 9 3.2

잘 모른다 0 - 0 - 6 3.6 6 2.1
합계 65 100 52 100 165 100 282 100

(결측빈도 4)

[표4-53] 격리·강박 시 의사 입회 의무 규정

의사 

입회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필요 43 66.2 36 70.6 96 59.3 175 62.9
불필요 22 33.8 15 29.4 66 40.7 103 37.1
합계 65 100 51 100 162 100 278 100

(결측빈도 8)

의료인과 직원들은 과도하고 빈번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은 ‘의료인과 직원의 인

력 부족’(46.2%)이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의료인의 인식과 관심 부

족’(18.5%), ‘의료인과 직원의 자의적 시행’(9.2%)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환자들은 ‘처벌 목

적으로 시행’(3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의료인, 직원의 부

족’(20.8%), ‘의료인, 직원의 자의적 시행’(1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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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3] 과도·빈번한 격리·강박 원인 (주관식 기입)14)

부당한 격리·

강박 원인

국공립
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의료인·직원
인력 부족 4 50.0 9 52.9 17 42.5 30 46.2

의료인·직원
자의적 시행 1 12.5 1 5.9 4 10.0 6 9.2

처벌 목적 시행 0 - 0 - 1 2.5 1 1.5
정신장애인
차별 의식 - - - -

의료인 인식·관심 
부족 2 25.0 3 17.6 7 17.5 12 18.5

병원 인식·관심 
부족 0 - 0 - 1 2.5 1 1.5

법·제도적 보호·처벌 
규정 미비 - - - -
행정 당국

감시 감독 소홀 0 - 1 5.9 0 - 1 1.5
기타 1 12.5 3 17.6 10 25.0 14 21.5
합계 8 100 13 100 29 100 65 100

(결측빈도 221)

다. 격리·강박 수행 인원수

의료인과 직원들은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적정한 치료진의 수를 평균 3.6명이라고 응답

하였고, 가장 최근에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의 직원 수는 평균 3.2명이었다고 응답했다. 그

리고 11.3%가 ‘다른 환자들이 격리·강박을 도우거나 간섭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

다. 환자의 경우 23.5%가 다른 환자들이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표4-54] 환자의 격리·강박 참여

환자

참여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있다 13 20.0 5 9.6 14 8.4 32 11.3
없다 52 80.0 47 90.4 152 91.6 251 88.7
합계 65 100 52 100 166 100 283 100

(결측빈도 3)

14) 의료인과 직원에게 과도·빈번한 격리·강박 원인을 주관식으로 기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응답비율이 높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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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격리·강박 환자 모니터링

의료인과 직원의 98.9%는 격리나 강박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잘 시행되거나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환자의 42%가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시행되지 않

다고 응답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의료인과 직원의 23.1%가 격리·강박를 할 때 

화학적 강박을 시행하고 있고, 56.9%는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화학적 강박으로 쓰

이는 주사약제는 할로페리돌, 로라제팜 등이었다.

[표4-55] 격리·강박 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격리·강박

모니터링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45 69.2 24 46.2 70 42.2 139 49.1
그렇다 20 30.8 27 51.9 94 56.6 141 49.8

그렇지 않다 0 - 1 1.9 2 1.2 3 1.1
합계 65 100 52 100 166 100 283 100

(결측빈도 3)

[표4-56] 격리·강박 시 화학적 강박 시행

화학적 강박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거의 사용 19 29.7 16 31.4 30 18.1 65 23.1
가끔 사용 37 57.8 26 51.0 97 58.4 160 56.9

사용하지 않음 7 10.9 9 17.6 29 17.5 45 16.0
잘 모름 1 1.6 0 - 10 6.0 11 3.9
합계 64 100 51 100 166 100 281 100

(결측빈도 5)

마.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격리·강박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압박’(21.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

(기저귀 착용 등)’(18.6%), ‘편의·처벌 목적으로 시행’(17.2%), ‘설명 없는 격리·강박 수

행’(14.7%),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11.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환자의 경우 ‘설명 없

는 격리·강박 수행’,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 ‘욕설, 심리적인 인

격 훼손’, ‘격리·강박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폭력’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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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7]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복수응답)

인권침해 경험
국공립

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신체적 압박 25 20.3  21 29.2 62 27.0  108 21.4  

불필요한 화학적 
강박(PRN등) 5 4.1 7 9.7 21 9.1 33 6.5 

설명 없는
격리·강박 20 16.3 13 18.1  41 17.8  74 14.7  
편의·처벌 

목적으로 시행 23 18.7 20 27.8  44 19.1  87 17.2  
존엄성 침해

(기저귀 착용 등) 21 17.1 11 15.3  62 27.0  94 18.6  
성희롱
성폭력 13 10.6 8 11.1  26 11.3  47 9.3 

욕설, 인격 훼손 15 12.2 8 11.1  36 15.7  59 11.7  
기타 1 0.8 0 0.0  2 0.9  3 0.6  
합계 123 100 72 100 230 100 505 100

‘격리·강박을 결정, 지시 또는 시행할 때 의료인이나 직원으로서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 

기입하게 하였고, 이에 총 286명 중 189명이 의견을 작성하였다. ‘환자, 직원의 안전’(73%)

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환자의 인권’(13.8%), ‘법적 책임 판단’(9%),

‘인력 부족’(2.1%)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의료인과 직원들은 특히 강박의 경우 환자와의 물

리적 상호 충돌을 가장 우려하였다.

[표4-58] 격리·강박 수행 시 어려움(주관식 기입)

격리·강박 

수행 어려움

국공립

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환자, 직원 안전 38 86.4 30 83.3 70 64.2 138 73.0
인력 부족 0 - 0 - 4 3.7 4 2.1
환자 인권 2 4.5 3 8.3 21 19.3 26 13.8

법적 책임 판단 4 9.1 2 5.6 11 10.1 17 9.0
기타 0 - 1 2.8 3 2.8 4 2.1
합계 44 100 36 100 109 100 189 100

(결측빈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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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가. 격리실 시설 보완 

의료인과 직원에게 ‘격리·강박 중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격리실 시설에서 보완되어

야할 점’에 대하여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총 286명 중 152명이 보호실 시설에서 보완되어

야 할 점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격리실 시설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화장실이 필요

하다’는 의견(3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청결, 환기, 세면대 필요 등 청결 관

련 시설 보완’(23.7%), ‘냉난방 시설 보완’(3.9%), ‘호출벨·인터폰 필요’(2.0%)가 많았다. 기타 

의견(36.2%)으로는 ‘보호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등’이 있었다.

환자들도 ‘화장실’(38.3%)과 ‘청결’(29.9%) 관련 시설 보완 의견이 많았고, ‘보호실 벽 등

에 보호시설 설치 등’ 기타 의견(20.1%)도 있었다. 의료인과 직원들은 환자들에 비해서 보

호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기타의견을 상대적으로 많이 기입하

였다.

[표4-59] 격리실 시설 보완(주관식 기입)

시설

보완

국공립

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청결 10 28.6 10 26.3 16 20.3 36 23.7
화장실 10 28.6 13 34.2 29 36.7 52 34.2
냉난방 1 2.9 2 5.3 3 3.8 6 3.9

호출벨·인터폰 0 - 2 5.3 1 1.3 3 2.0
기타 14 40.0 11 28.9 30 38.0 55 36.2
합계 35 100 38 100 79 100 152 100

(결측빈도 134)

나. ‘격리 및 강박 지침’ 준수

의료인과 직원의 98.6%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

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환자의 78.8% 모른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의료인과 직원들

의 98%이상이 모든 지침이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환자들은 10개 지침 중에

서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른 시행’(21.2%), ‘vital sign 등 점검’(44.7%), ‘격리 

및 강박 이유에 대한 설명’(48%),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음

‘(48.8%), ‘혈액순환, 자세변동, 대소변 허용, 음료수 공급’(49.3%) 등에 대한 지침이 잘 시행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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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60]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인지 여부

격리·강박

지침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알고 있음 65 100.0 51 98.1 165 98.2 281 98.6
모름 0 - 1 1.9 3 1.8 4 1.4
합계 65 100 52 100 168 100 285 100

(결측빈도 1)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환자 권리 보호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77.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환자들은 47.3%는 ‘그렇다’, 27.3%

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25.3%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표4-61]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이 충분한지 여부

지침내용

충분

국공립정신병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매우 그렇다 19 29.7 11 21.2 22 13.1 52 18.3
그렇다 45 70.3 39 75.0 137 81.5 221 77.8

그렇지 않다 0 - 1 1.9 5 3.0 6 2.1
전혀 그렇지 않다 - - - -

잘 모른다 0 - 1 1.9 4 2.4 5 1.8
합계 64 100 52 100 168 100 284 100

(결측빈도 2)

다.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의료인과 직원들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

57.5%)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이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

보’(19.8%),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8.1%), ‘재정과 예산 투

자’(5.9%),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화’(3.7%),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

력’(3.7%), ‘보건행정당국의 관리 철저’(1.5%)라고 응답하였다. 환자들도 가장 우선 순위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45.7%)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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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21.9%),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

화’(12.7%),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10%), ‘보건행정당국의 관리 철저’(7%), ‘적정

한 의료인력 확보’(2.4%)라는 응답이 차지했다.

의료인과 직원들은 환자들에 비해서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

였다.

[표4-62]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

인권보호

필요한 점

국공립정신병

원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사립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합계

명 % 명 % 명 % 명 %
정신장애인 

차별의식 개선 33 54.1 27 52.9 97 60.2 157 57.5 
환자, 가족 대상 
국가지원 강화 8 13.1 2 3.9 12 7.5 22 8.1 
법적 제도적 

보호, 지침 강화 0 0.0 3 5.9 7 4.3 10 3.7 
보건 당국의 
관리 철저 0 0.0 0 0.0 4 2.5 4 1.5 

적정한 
의료인력 확보 17 27.9 10 19.6 27 16.8 54 19.8 

재정, 예산 투자 1 1.6 7 13.7 8 5.0 16 5.9 
의료인의 

적극적인 노력 2 3.3 2 3.9 6 3.7 10 3.7 
합계 61 100 51 100 200 100 273 100

(결측빈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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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1. 설문조사 대상자

설문에 응한 격리·강박 경험이 있는 입원환자의 경우 80.6%가 비자의 입원이었고, 57.5%

가 의료보호 대상자였다. 응답환자의 진단명은 알코올 의존증(33.5%), 조현병(29.7%), 우울

증과 조울증(20.0%) 순이었다. 300병상 미만의 사립병원의 경우 46.3%가 알코올 의존증 환

자였다.

2. 격리·강박 시설

가. 격리실 시설(안전과 청결) : 화장실 없는 격리실 

격리실의 안전과 청결상태의 대한 질문에 환자의 49.4%만이 만족한다고 하였고, 환자의 

70%는 격리실에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다고 하였다.

시설 보완점으로 의료인, 직원, 환자 모두 격리실 내의 화장실 설치와 격리실의 청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다. 병원별로는 국공립정신병원에 비해 사립정신병원 환자의 격리실 

안전과 청결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3. 격리·강박 수행 이유와 절차

환자들은 ‘격리 또는 강박을 당한 이유’를 주로 타해(27.8%)와 병동 규칙 위반(24.9%)이

라고 응답했고, 30.9%만이 격리·강박의 이유를 주치의나 당직의사가 매번 설명했다고 응답

했다. 반면 의료인과 직원들은 격리·강박의 이유로 타해(68.1%), 자해의 위험(25.3%), 규칙

위반(4.9%)이라고 응답했고, 96.1%가 격리·강박의 이유에 대한 설명 절차를 준수했다고 응

답했다.

4. 격리·강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최대 격리·강박 시간

환자의 19.3%가 최대 격리 시간이 ‘1일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21.8%는 최대 강박 시간이 

‘1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의료인과 직원들은 64.3% 격리·강박이 주로 저녁과 새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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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8:00~05:00)에 이루어진다고 응답했다.

나. 과도하고 빈번한 격리·강박 원인 : 처벌 목적, 인력 부족

환자의 38.3%는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

다. 과도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처벌 목적으로 시행’(30.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인, 직원의 부족’(20.8%), ‘의료인, 직원의 자의적 시행’(17%)이라고 하였다.

반면 의료인과 직원의 설문결과를 보면 1.4%만이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1%는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과실과 법

적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과도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의료인과 

직원의 인력 부족’(46.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인의 인식과 관심 부족’(18.5%),

‘의료인과 직원의 자의적 시행’(9.2%)이라고 하였다.

환자들은 의료인·직원과 달리 격리·강박의 이유를 주치의나 당직의사가 매번 설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리와 강박이 치료 목적보다는 처벌의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시행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공립정신병원에 비해 사립정신병원 환자들에서 격리·강박의 주된 이유가  규칙 위반이

라는 응답과 격리·강박이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다. 또한 격리·강박의 발생이 근무인원이 비교적 적은 야간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는 과도·빈번한 격리·강박이 의료인과 직원 등 인력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다. 격리·강박 수행 인원수 

환자들의 22.6%는 1명의 직원에게 격리·강박을 당하였다고 하였고, 환자의 23.5%와 의료

인·직원의 11.3%는 동료환자들이 격리·강박 수행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격리·강박중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인·직원들

은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적정한 격리·강박 수행 인원수가 3.6명이라고 하였다. 현

재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는 2~3명의 강박시행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한 강박을 위해서는 4명 이상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라. 격리·강박 환자 모니터링 : 의사의 입회, 화학적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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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43.8%가 격리·강박 후 의사가 관찰 안했거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환자의 62.5%

가 중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시행되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반면 의료인과 직

원의 98.9%는 격리·강박 중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62.9%는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의사의 입회 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약 30% 환자들은 격리·강박 시 화학적 강박으로 인해 수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사가 

관찰했는지, 모니터링이 잘 시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의료인과 직

원의 80%는 화학적 강박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 격리·강박 중 신체적 피해

환자의 21.8%가 격리나 강박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정

신병원에서 유도복·태권도복 띠를 강박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 어깨와 겨드

랑이에 멍이 든 환자가 많았고, 일부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다.

바. 격리·강박 중 인권침해 : 설명 없는 격리·강박, 과도한 신체적 압박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환자들은 ‘설명 없는  격리·강박 시

행’(30.2%),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20.6%),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16.3%), ‘격리·강박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폭력’(15.9%), ‘격리·강박 중 부당한 음식 

제공 거부’(9.1%), ‘성희롱·성폭력’(4.7%) 등으로 응답하였고, 의료인과 직원의 경우, ‘격리·

강박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압박’(21.4%),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

용 등)’(18.6%), ‘편의·처벌 목적으로 시행’(17.2%), ‘설명 없는  격리·강박 시행’(14.7%), ‘욕

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11.7%) 등으로 응답하였다. 환자들은 설명 없는 격리·강박 수행을 

가장 부당하게 여겼고, 의료인과 직원들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압박을 가장 우려하

였다.

충분한 설명이 없는 또는 환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는, 편의·처벌의 목적으로 시

행되는 격리·강박은 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야기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5. 격리·강박 시설 및 운영 관련 개선안

가. 격리실 시설 보완: 화장실, 청결, 보호벽 등

환자와 의료인·직원들은 격리실 시설 보완점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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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관련 시설 보완’, ‘격리실 벽 등에 보호시설 설치’, ‘냉난방 시설 보완’, ‘호출벨·인터

폰 설치’를 제안하였다.

나. ‘격리 및 강박 지침’ 준수 : 의사 지시에 따른 시행, 이유 설명 등

의료인과 직원들의 98.6%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98%이상이 모

든 지침에 따라 격리와 강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78.8%는 보건복지

부의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해 모른다고 하였고, 지침 중에서는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른 시행’(79.2%), ‘격리 및 강박 이유에 대한 설명’(52%),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51.2%)’, ‘vital sign 등 점검(55.3%)’, ‘혈액

순환, 자세변동, 대소변 허용, 음료수 공급(50.7%)’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의료인과 직원의 77.8%와 환자의 47.3%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충

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선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 교육으로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환자들에게 인지시키고,

의료인과 직원에게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건행정 당

국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사항 : 차별의식 개선, 국가의 지원 강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환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45.7%), ‘정

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21.9%),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

화’(12.7%),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10%), ‘보건행정당국의 관리 철저’(7%)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료인과 직원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 개선’(57.5%),

‘적정한 의료 인력의 확보’(19.8%),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8.1%),

‘재정과 예산 투자’(5.9%),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화’(3.7%),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3.7%), ‘보건행정당국의 관리 철저’(1.5%)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과 지침 강화, 의료인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재정과 예산의 투자가 시급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는 정신장애인들이 안

전한 환경에서 치료 받고 재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

견과 차별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환자와 의료인·직원과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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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 결과

1절 참여자 구성과 진행 과정

정신병원 입원 중 격리·강박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적 제안 및 권고를 

도출하기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질적 조사연구방법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방식을 택

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6개의 정신병원 (국립병원 3개, 사립병원 3개)에서 환자그룹과 

직원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참여자와 진행자가 마주볼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환자대상 인터뷰 참여자는 환자설문조사를 하는 중 진행자가 최근 격리·강박의 경험이 

있는 환자를 선정하여 동의를 구한 후 결정하였다. 그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 심

층인터뷰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병원직원의 개입

이 없는 병원내 조용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진행자는 환자의 시각에서 격리·강박이 발생

하는 상황과 동의 여부, 격리·강박 과정에서 문제점, 시설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 3~4가지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환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진행하였다. 6개 정신병원에서 면담에 참

여한 환자는 총 15명이었고 그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5-1] 환자 FGI 참여자 

직원대상 인터뷰 참여자는 직원설문조사 후 정신병원이 협조를 구해 의사, 간호사, 보호

사 등 4~5명으로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둥그렇게 자리를 배치해 서로가 마

주보는 위치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게 하였다. 진행자는 정신병동에서 

격리·강박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과 이유들, 격리·강박 수행 중 문제점들, 시설이나 강박도

구의 진단, 개선방안 등 3~4가지 핵심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진

참여 병원 조사 일시 참여 환자

A 사립정신병원 2015. 7. 20. 남성 3명 / 여성 1명

B 국립정신병원 2015. 7. 22. 남성 2명

C 국립정신병원 2015. 7. 30. 남성 2명 / 여성 1명

D 사립정신병원 2015. 8. 3. 남성 2명

E 사립정신병원 2015. 8. 13. 남성 2명

F 국립정신병원 2015. 8. 17. 남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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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6개 병원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은 총 29명이었고 그 분포는 다

음과 같다.

[표5-2] 직원 FGI 참여자

2절. 환자 대상 인터뷰 결과

환자대상 인터뷰 참여자는 모두 6개 정신병원에서 폐쇄병동 입원한자로서 남성이 13명,

여성이 2명이었다.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의 범위였고 진단별로 정동장에, 조현병, 알콜의

존증 등이었다. 정신병원 직원의 개입 없이 진행자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격리·강박의 원인

먼저, 격리·강박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들은 대체로 수긍하고 있었다.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병실 환경에서 다수 환자의 안전을 위

해서도 격리나 강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 격리·강박이 이루어지는 원인을 두고 치료 목적이 아니라 처벌 목적이 우선

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치료 목적의 격리나 강박은 망상, 환청, 환시와 같은 정신병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혹은 알콜 환자의 경우 입원 당일 술에 취했을 때 격리되는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

또한 처벌 목적의 격리나 강박은 대개 환자들 사이의 말다툼이나 싸움에서 발단되는 경

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 병실 생활의 일상 규칙 위반, 보호사나 간호사, 의사 등 병

원 직원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이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참여 병원 조사 일시 참여 직원

A 사립정신병원 2015. 7. 20. 전문의 1명 / 간호사 3명 / 보호사 2명 

B 국립정신병원 2015. 7. 22. 전문의 1명 / 간호사 2명 / 보호사1명

C 국립정신병원 2015. 7. 30. 전공의 2명 / 간호사 2명/ 보호사 1명 

D 사립정신병원 2015. 8. 3.
전문의 2명 / 전공의 1명/

간호사 2명 / 보호사 1명 

E 사립정신병원 2015. 8. 13. 전문의 1명 / 간호사 2명 / 보호사 1명 

F 국립정신병원 2015. 8. 17. 전공의 2명 / 간호사 2명 / 보호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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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끼리 다툼이 있고, 보호사님과 마찰이 있을 때, 환자들 언성이 높아지면 보호실 쓰게 된다.
집중 관찰대상자라고 있다. 그 사람들이 어긋나게 행동했을 때 보호실가게 된다. - A 사립병원

환자

⦁가장 큰 이유가 간호사 등과 얘기가 안 될 때다. 치료적 목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서로 얘기가
안 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싸우거나 하면 반드시 보호사들이 격리조치 한다. 환자들끼리 싸우

는 경우가 많은데, 면회 다녀와서 받아온 간식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다. - D 사립병원 환자

⦁의사는 치료 목적이라고 하겠지만, 처벌 목적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격리·강박시 중간 중

간 확인도 하지 않고. - F 국립병원 환자

한편, 환자의 입장에서 처벌 목적의 격리·강박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데에는 간호사, 보

호사, 의사들의 소통 노력과 이해의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장기간, 폐쇄적이며 과

밀화된 병실 환경에 놓인 환자들의 심리, 정서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언성이 높아졌

다는 이유로 격리·강박 하는 것은 치료 목적이라기보다 운영과 관리상의 이유라는 것이다.

수긍할 수 없는 격리·강박에 대해 환자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 환자에게 관심 좀 가져주고. 왜 싸웠느냐 물어봐 주고. 같이 의논해주고. 한 달에 30분 이상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 - E 사립병원 환자

입원 환자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이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 입원 전부터 환자들은 알콜 

문제, 정신병 증상의 발현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가족관계가 손상되기 쉬운데, 입원하고 난 

후 퇴원을 위해 가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그 

스트레스는 때때로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 폭력적 행동으로 외현되기도 하는데 격리·강박

보다는 적절한 가족관계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에 전화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면, 중간에 통화를 그만두게 하고, 싫다면 데려가 묶기도 한

다. 안정실에 묶여 있으면 간호사가 내 욕하는게 다 들린다. 쟤는 저러니까 부모가 안 빼내주

는 거야 이런다. 모욕적이다. 화를 내면 한번더 꽉 묶이고 주사 더 맞고 밥 굶기고. 모욕적이

고 치욕적인 말 듣고도 어쩔 수 없다. - C 국립병원 환자

병원 규모나 국립, 공립, 사립병원에 따라 격리·강박의 사례 수는 차이가 있지만 격리·강

박 수행의 기준이나 이유에 관한 환자들의 의견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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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리·강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장시간 격리실에 있을 경우, 환자들의 큰 불편 가운데 하나는 대·소변을 해결하는 것이

었다. 격리실에 변기, 세면대가 설치된 곳을 C 국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병

원은 격리실 내 임시 소변통을 비치해 놓거나,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보호사들이 격리실 

문을 열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는 경우, 환자들은 수치심과 CCTV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강박 환자의 경우 미리 기저귀를 채우거나 바가지를 대주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

다.

⦁ 강박 중에는 용변 시 기저귀를 채우거나 바가지를 대주는 데도 있다. - C 국립병원 환자
⦁ 대소변을 격리실에서 하니까 더럽다. 환기가 안 되고 병원이 오래 되서 지저분하다. 소변보는
통을 넣어준다. 대소변 보면 밥 먹을 때 등 수시로 보호사가 가지고 나간다. 문을 두드리면

보호사가 온다. - D 사립병원 환자

⦁ 면담실에 가두면서 변기통을 주는데, 나중에 면담실을 청소할 때 오물통이나 그런 걸 환자들
보고 치우라고 한다. 청소 아줌마들이 있는데도 우리 보고 치우라고 할 때가 있다. - D 사립

병원 환자

⦁ 몸을 묶어놓고 소변통을 받쳐주듯이 대놓으니까 너무 수치스럽다. - D 사립병원 환자
⦁ 강박 시 소리를 질러야만 직원들이 온다. - B 국립병원 환자

격리·강박을 직접 시행하는 의사, 보호사, 간호사들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과 인권침해 주

장과 많았다.

⦁강박은 필요한 게 맞다. 하지만 환자가 안정이 되어있을 경우 잘 확인하여 풀어줘야 할 것이다.
- A 사립병원 환자

⦁강박을 했을 경우 즉시 주치의가 와야하는데, 주치의와는 2-3일 후에야 면담이 가능했다. 이런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A 사립병원 환자

⦁치료진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음. 또, 환자가 치료진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수시로 격리시킨다며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함. 또, 제압 시 반말을 사용함. - A 사립

병원 환자

⦁환자 판단에 진정제를 맞고 마음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박을 시행함. 간호사는 강박
을 계속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 없이 계속 강박을 해야 한다고만 함 - A 사립병원 환자

⦁지체장애, 자폐가 있는 환자에게 스트레스 겸 화풀이를 하려고 아무도 안 보는 장소에서 학대

를 했음. 환자가 누워있고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는데 장난인 척 하며 폭력을 행사함 - A 사립

병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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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원들이 환자에게 ‘지 까짓게’, ‘쟤는 저렇게 행동하니까 쟤네 엄마가 안 빼주는 거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음. - C 국립병원 환자

⦁병원에서 보호사들이 환자들을 면담실에 가두고 환자의 옷을 벗기고 소지품, 신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혹시 면회할 때 부정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병실에 올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

렇게 옷을 벗길 필요는 없다.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검사하기도 한다. - D 사립병원 환자

⦁알콜 환자들은 덜 과격하게 하는데,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보호사들이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걸

보았다. 무릎으로 명치를 누르면서 강박을 하거나, 발로 목을 옆으로 젖혀 누르면서 묶는다. 반

말은 다반사다. 정실질환자들은 그렇게 해도 말도 못 알아듣고, 반발도 없으니까. - D 사립병원

환자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열악한 시설이나 부족한 인력, 낡은 관행이 문제

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야간에 근무자들이 적다. 환자들은 많은 데 밤에 간호사 1명, 보호사 1명이 근무하는데가 많다.
환자들끼리 작당하면 충분히 직원들 제압하고 난동 부릴 수 있다. 환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

기도 한다. 그런 사례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솔직히 반반 아닌가.

- B 국립병원 환자

⦁격리실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 B 국립병원 환자
⦁오늘(월요일)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지난 주 금요일 격리실 공사를 했다. 격리실 창문 관
찰 창을 불투명으로 바꿨다. 인권위에서 그렇게 지적했다고 그랬다.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외부

인증 시험을 받았는데 용역을 불러다 대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인증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전부

옛날로 돌아간다. 오래된 병원이라 관행, 관습이 뿌리 깊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제가 해

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 D 사립병원 환자

격리실에 설치된 CCTV 에 대해서는 환자들 간 그 필요성을 수긍하는 의견도 있었고 불

가피함을 인정하지만 인격적 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CCTV 설치되어 있으면 (강박을 - 필자 주) 줄일 수밖에 없다. 항상 켜 있으면 강박 하는 사람
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문제가. 웬만하면 강박보다 화해를 시키겠지. - F 국립병원 환

자

⦁감시당하는 거지. 감시당하는 기분이다. 없으면 좋은데. - A 사립병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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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의 개선방안

환자들은 격리·강박 과정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의사, 간호사, 보호사 등 병

원 직원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

⦁건의함(인권위, 병원 내)에 내용을 작성했을 때 무시하기 일쑤이며, 간혹 방문을 오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어 좌절하게 된다. 이럴 때 감정이 억눌려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환자들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 A 사립병원 환자

⦁격리실의 시설보다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격리·강박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 격리나 강박이 잘 사용될 수도, 잘못 사용될 수

도 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마인드가 좋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 환자에게 격리·

강박을 시행할 때 감정을 배제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 B 국립병원 환자

⦁환자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문제다. 인격적으로 환자를 대우해야 한다. 자존
심 상할 때가 많다. 환자와 가족, 환자와 치료진들 사이에 이해와 조화가 필요하다. - B 국립병

원 환자

⦁개인병원들의 경우, 의사소통 부재의 문제점이 많다. - B 국립병원 환자

특히, 의사와의 면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환자들의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인

력 충원, 편의 시설의 개선, 병원 치료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도 격리·강박의 문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의사와의 면담시간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본인에게 관련이 있음에도 환자에게 정보를 많이 주

지 않는다. 일주일에 세 번은 개인적인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두세 번 정도 되고

있으나 주치의와 담당의의 생각이 다를 경우, 담당의와 면담을 하지만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담당의가 말을 많이 아껴 답답하다.) - B 국립병원 환자

⦁보호사 간호사들 숫자를 늘려야 한다. 시설도 개선해야 한다. 환자 생활도 개선해야 한다. 환자
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개선하면 문제가 덜 발생할 것. 강박하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시설개선이 안되면 강박이 많이 일어날 것. 환자는 많고, 간호사 보호사, 의사는 부

족하고 그러니까 환자나 의사, 간호사들이 소통이 미흡하니까 필요없는 격리·강박이 일어난다.

- D 사립병원 환자

⦁환자와 간호사, 의사들이 대화할 수 있는 정기적인 대화시간이 없다. 때때로 간호사들이 와서

잠깐 얘기하는 것 뿐. 의사들은 주5회, 하루 한번 씩 병실에 올라오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얘기

해야 한다. 당직의사, 주치의가 있는데 환자에게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시설 문제 외에도 간식

문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환자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늘 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다. - D 사립병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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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 격리·강박을 행할 수 있다는 등 격리·강박의 시행 기준과 

절차를 교육시켜 불필요한 격리·강박을 예방하고 격리·강박을 둘러싼 환자와 직원 간 갈등

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환자들에게도 격리·강박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 몇 시간동안 들어가고,

어떤 것이 안 되고 등의 매뉴얼.) - B 국립병원 환자

3절. 직원 대상 인터뷰 결과

정신병동에서 의료인이 격리 및 강박 조치를 결정 시행할 때의 원칙은 폭력적 행동을 보

이는 환자와 병동의 다른 환자 및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되 격리·강박 수행과정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료인의 편의를 위해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진행자는 이 원칙에 준하여 정신병동에서 격리·강박이 발생하게 되

는 상황과 이유들,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설이나 강박도구의 진단, 개선 방안 등의 핵

심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직원대상 인터뷰 참여자는 총 29명이었으며, 6개 정신병원에서 근무 중 격리·강박 수행 

경험이 있는 직원으로 정신과 전문의 5명, 전공의 5명 간호사 12명, 보호사 7명으로 구성되

었다. 참여자들은 진행자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모두 격리·강박 수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참여자들의 정신병원 근무 연한은 6

개월에서 29년까지 다양하였다.

1. 병동에서 격리·강박의 적응증 

가. 격리·강박의 원인

의료인들은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입원 중 활성기 증상으로 

인해 폭력적 행동을 보이거나 비자의 입원 절차를 밟은 신환 중에 입원을 받아들이지 못

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때로 환자 스스로가 자기 감정 조절을 위해 요청하

는 경우도 있고 치료환경을 위해서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었다.

⦁ 격리·강박을 결정하는 이유는 1.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타 환자를 때리거나 자해자살
릐 시도가 있는 경우 2. 치료환경을 저해하는: 언어폭력, 고성의 경우로 환자의 과거력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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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보고 결정하여 사전조처를 할 수 있다. verbal sedation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신과

전문의)

⦁ 신환들이 입원을 받아드리지 못해 병동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와 자타해 위험있는 경우에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환자들이 소란을 피우는데 왜 격리·강박을 안하냐고 다른 환자가 말

할 때도 있고, 자기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 격리·강박하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간호사)

⦁ 공동생활 중 다른 환자의 간식을 훔쳤을 때 격리·강박을 처벌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빈번하게 남이 물건에 손을 대어 공동생활을 저해했을 때 격리를 시킨다. (간호사)

나. 강박의 필요성

의료인들은 환자가 격리된 후 응급상황을 벗어나면 강박의 필요성이 없으나, 흥분이나 

충동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강박이 필요하고 하였다. 또한 강박의 경우, 화학적 강박(주사

처치)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신체적 강박을 하는 것이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필

요하다고 하였다.

⦁ 격리된 후 응급상황에서 벗어나면 강박할 필요 없다. 그러나 더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사

를 놓고 강박하는 것은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대개 20-30분이

걸리는데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배웠다. 허나 깨어있는 상

태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정신과 전문의)

⦁ 갑자기 동료환자에게 폭력을 행할 때는 격리를 시도하는데 거부하면 강박으로 넘어가기도 한

다. ‘면회 안 온다’ ‘퇴원 안 시킨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화를 내고 돌아다니면서 안 되고 협

조 안 되면 격리 오더를 받는다. (간호사)

다. 격리·강박 수행의 딜레마

격리·강박의 결정과 시행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격

리·강박의 적용 기준을 “병실환경을 훼손할 우려 “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서 격리·강박의 결정을 두고 환자와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 그 상황과 판단기준을 알아보

았다.

⦁ 1. 자타해 위험있는 경우 2. 비자의입원시 협조 안될 때 3. 타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 격

리나 강박을 한다. 비자의 입원인 경우, 묶여서 오거나 수갑차고 오는 경우까지 있는데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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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잘 따르지 않고 모든 것 거부한 경우, 설득해도 탈출하려고 하는 경우, 타 환자가 불평하

고 힘들다고 할 경우, 내가 불안하다고 한 경우, 일차 면담한 후 임상 경과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정신과 전문의)

⦁ 환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CCTV보고

확인하기도 하고 환자의 평소 태도를 보고 판단한다. (정신과 전문의)

⦁ 치료적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모호한 경우나 간호사들에게 욕설하는 경우에는 기

분은 안 좋으나 격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간호사)

2. 격리·강박 수행 중 문제점

가. 의료진의 안전

현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에 의하면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강박을 시행하지 않으

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

해 실제 상황에서 흥분상태의 환자를 강박하기에 2-3명의 치료진이 적절한 인원인가를 확

인하고자 했다. 강박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박에 걸리는 시간

이 짧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강박 인원으로 4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의 2-3명의 격리·강박인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호사가 다치는 경우 많다. 지금은 옛날처럼 꺾을 수 없으니까 팔을 잡으면서 옆구리에 끼

는데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다.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에는 최소인원 2-3명으로

되어있는데 신환 경우 강제입원이어서 2-3명이 제지하기 어려워서 몸싸움이 일어나기 쉽다.

보호실에 가기까지에도...(보호사)

⦁ 격리·강박 중 환자의 욕은 기본인데, 침을 밷을 때는 정말 힘들다. (간호사)

⦁ 강박 인원이 최소 2명인데 강박하면서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호사)

⦁ 안경이 깨지기도 한다. 보통 2-3명의 보호사가 시행하는데 힘이 들 때는 3-4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강박을 하더라도 폭력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시행하려면 최소한 4명이 있

어야 한다. (보호사)

⦁ 정신과 직원의 이직율이 높다면 근무환경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급여나 환경의 문

제이다. 처음에 정신과는 쉽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무차별적으로 환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겪으

니까 적응을 못하고 이직하기도 한다 인권뿐 아니라 직원들의 인권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환

자들에게 맞고 욕먹고....환자들끼리의 싸울 때 다른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강박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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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 (간호사)

나. 입원 초기의 격리·강박은 치료에 부정적 효과

의료진들은 입원 초기에 강박을 하면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

하고 있었다.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격리·강박의 경험은 이후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현저

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비자의입원의 경우 환자가 흔히 입원과 치료를 거부

하기 때문에 입원 초기에 격리·강박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원 전 

환자가 충분히 입원의 필요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정신과 치료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입원초기에 격리·강박의 경험은 환자치료에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야간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무게중심이 실려서 격리·강박으

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간호사)

⦁ 주요 정신장애 증상이 진행되더라도 자신이 치료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 입원을 받아들

이지 못한다. 그러나 입원 전 정신보건센터에서 방문해서 치료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하

는 경우에는 입원 후 별 문제가 없지만, 사설구급대를 통해 오는 경우 보통 입원을 받아들이

지 못한다.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격리·강박을 방지할 수 있다

고 본다. (정신과전문의)

다. 격리·강박 시간과 빈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는 격리·강박의 시간이나 빈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아서 정신병원 환자들의 빈번한 격리와 장시간의 강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 해

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검토 시한 등을 지침 상 규정을 두지 않고 의료인의 주관적 판

단에 위임함으로써 의료인에게는 치료목적이나 환자에게는 처벌로 시행되었다는 이견을 

허용하고 있다.

⦁ 정신과 교과서에서는 96시간 강박이 최대라고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72시간 넘어가면 법원

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한다고 알고 있다. 격리는 기간 제한은 없으나 15분마다 환자상태

확인하고 의사는 강박 이루어진 후 1시간 이내에 와서 확인해야한다고 되어있다. (정신과 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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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시설 평가

격리실은 징벌방이 아닌 치료의 공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 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격리실이 잘 설계되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불

필요한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을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격리 시설에 대한 환경

제작 지침이 없어서 격리실의 적절한 크기, 조명, 벽면 완충장치, 가시성의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신병원마다 제각각이다. 격리실이 환자에게 스트레스적인지 

아니면 안식처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료인의 평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격리시설의 열악함

환자에게 격리의 경험과 강박의 경험은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리실의 안전

장치 미비로 격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간호사실 안에 격리실이 

위치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인권에 주요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

⦁ 나는 강박당하는 꿈을 꾸기도 했다. 창이 없는 보호실을 보면서 묶여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

각해봤다. 아예 하얗게 벽으로 막혀있는 방인 경우, 안전하겠지만 인권적 심리적 배려 측면은

부족한 듯하다. (정신과 전공의)

⦁ 격리된 환자는 관찰창을 통해 누가(다른 환자) 들여다 보는 것을 수치스러워 하기 때문에 관

찰창을 막아놓았다. 시설이 안 되면 병원허가를 내주지 않겠다하면 따라가겠지만 병원 자율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되겠나?(이 병원은 환자병동 안에 격리실이 있어서 다른 환자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임)

⦁ 격리실은 골방, 구석방인 경우 관찰이 어려워서 간호사실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여야 할 것

같다. 또한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벽을 갖춘다면 강박없이 격리만 할 수도 있을 거다. 강박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벽에 충격완충장치가 없어서 강박하는 경우도 있다. 자해와 치료환경

저해의 경우, 격리만 시켜도 되지만 격리실 벽에 충격완충장치가 안되어 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신과 전문의)

⦁ 격리실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격리만을 위해서 침대없이 벽에 충격완

충장치 있는 방 (SR)도 필요할 것 같다.(정신과 전문의)

⦁ 격리실 내에 변기는 오래 격리·강박하지 않는다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인 것 같다. 관습적인

세팅에서 오래 두다 보니까 변기가 필요했던 거다. 격리실 변기물을 마시는 환자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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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변기는 꼭 필요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정신과 전공의)

나. 강박도구 평가

미국 등 서구에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강박도구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

라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강박도구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서 강박도구로 인한 손상

이나 사고가 진정의 이유가 되고 있다. 강박 중 손상을 예방하고 강박 수행의 시간을 최소

화할 수 있는 강박도구의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 강박 때 끈을 사용하는데, 끈을 두 명이 묶기가 무척 어렵다. 강박 시간이 짧으면 다치는 기회

가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묶고 빨리 풀어지는 도구가 필요할 것 같다. (간호사)

⦁ 강박을 시행하는 사람의 숙련도가 중요할 것 같다.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사람의 숙련도가 강

박도구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치료진이 동원된 상태에서 강박을 시작해야 환자

와 치료진 모두 다치지 않는다. 다치지 않게 제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교육받았다. (보호

사)

4. 격리·강박 수행, 시설의 문제점 해결 방안

의료인들은 현행 격리·강박 시설 및 시행 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충분한 의

료 인력의 충원과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수가 정액제 페지 및 의료수가 현실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빈번한 격리·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자의 입원의 감소 및 의료진의 

인권마인드 증진을 통한 기계적 격리·강박의 방지 등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가. 충분한 의료 인력 충원

격리·강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의료인들의 경우도, 격리·

강박을 줄이거나 안전한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며, 인

력구조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낮은 급여구조,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근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는 잦은 이직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격리·강박은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스트레스예요. 영국은 PR zero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1

년에 1-2건 있는 정도인데 청소년 환자가 난폭한 경우 조용하고 쾌적한 방에 직원이 함께 들

어가서 1시간 정도 손잡고 같이 있으면 안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혼자 근무하는 우리네 환

경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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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강박을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 충분한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못

하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잦은 이직에 그 원인이 있고 근무조건에 비해 급여가 적은 이유

는 정신병원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정신과 전문의)

나. 정신과 의료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적은 인력과 낮은 급여는 의료수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신과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급여환자의 정액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만성기 환자와 급성기 환자의 의

료 수가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급성기 환자의 경우 처치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강박과 같은 비교적 손쉬운 치료방법이 선호되어 빈번

한 격리·강박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 정부가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수가를 정액제(1달에 60-670만원)로 묶어놓고 있는데 왜

정신과만 다른 과와 다르게 정액제로 차등화하는지 모르겠다. 지금보다 2-3배 이상 인력과

시설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가문제에 묶여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인력이 안되니

까 묶어놓고, 주사놓고 하는 것 아니겠나?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 굴복시키는 거다. 환자

는 혼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더 분노할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 만성환자와 급성환자의 경우 수가가 똑같다. 급성환자인 경우에는 처치 내용에 맞게 수가를

줘야하는데 똑같으니까 그런 환자를 피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 (정신과전문의)

⦁ 강박인 경우 특수처치 수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격리실인 경우 수가가 있으나 우리 병원은
신청 안한다. 처치를 하면 수가로 보상되어야하는데 처치를 하면 할수록 더육 더 손해를 보

는 구조라면 문제인거다. (정신과 전문의).

⦁ 초기 급성기환자가 일반병동에 섞이니까 더 안정화가 안 되는 거다. 정신과집중치료실(p-ICU)

에서 1주일정도 단기간 입원 후 안정되면 다른 병실로 넘겨야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든 병실의 수가가 똑같아서 그런 세팅을 할 수 없다. acute care 병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적용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전체병상의 5-10%에서 ER과 ICU병상을 만들어 전문

화, 세분화하는 거다. acute care병동/중간병동/퇴원준비병동의 병실체계로 운영하는 거다. 우

리 병원에서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수가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어서 포기했다. 장기입원인

경우 병원에 손해만 된다. (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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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자의입원을 축소해야

의료인들은 비자의입원을 비롯한 제반 입원을 줄어야 하는 것도 격리·강박 방지의 한 방

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비자의 입원일 경우, 입원 중 치료에 비협조적이어서 격리·강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 격리·강박 하더라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입원을 안하면

더 좋다. 비자의입원인 경우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분노한다.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없이

정신과 치료받은 게 떳떳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강제입원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키워서

온다. 조기발견, 예방에 치중해야 강제입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따른 격리·강박이 줄어들

거다. (정신과 전문의)

라. 의료진의 마인드 변화해야

교육이나 민원, 모니터링, 의료인의 인권마인드 증진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강박의 빈도

와 시간은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인이 입원에 비협조적인 환자와 면

담을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면 입원초기의 격리·강박은 피할 수 있어서 치료순

응도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비자의입원한 정동장애환자로 협조 안되는 상황이었다. 입원수속 후 병동에서 주치의가 30분

정도 면담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입원절차에 수긍한 경우다. 그 결과 강박없이 첫 치료를

시작했다. 그 환자가 ‘만약 강박했더라면 다시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을것’ 라고

말했다. 만약 격리·강박했다면 절차는 빨랐겠지만 치료에 도움은 안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의

사의 면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사)

⦁ 강박은 환자에게도 외상이고 직원에게도 스트레스이다. 그것을 경험한 환자는 절대 그 기억

을 잊어버리지 않는것 같다. 면담이 주는 안정감은 매우 커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방지할 수

있을텐데 여력이 안되어 강박하는 경우도 있다. 엄마가 면회안온다고 소리를 질러서 격리·강

박 오더 받고 보호사를 기다리는 시간 중에 설득해서 조용해졌다. 격리·강박 안하는 환경이

면 좋겠다. (간호사)

⦁ 강박의 빈도와 시간은 과거보다 줄었다.. 특히 시간은 1-2시간 정도인데 과거에는 4시간이

기본이었다. 격리는 늘고 강박은 줄었는데 전체 마인드는 과거보다 격리·강박을 줄여야한다

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교육, 모니터링, 민원, 인권마인드 통해서 감소했고 직원들도 격리·강

박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거다. 더 줄이려면 resource 나 input이 제공되면서 변화해야 되는데

이러한 변화 없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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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도적 변화 필요

의료인들은 수가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 책정과 같은 상부차원의 문제 해결 없이 시

설이나 인권마인드만으로 격리·강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 우리도 강박하고 싶지 않다. 강박을 하면서도 환자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환자는 그렇게 받아
들이지 않는 것 같다. 환자 인권을 증진시키고 싶다면 세부적인 지침을 세우고 직원 교육도

필요하고 인력의 증가도 필요하다. (직원들이) 말 맞추면 모두 자타해 위험 될 수 있다. 한정

된 자원 내에서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 다 퇴원시키든지 누가 맞더라도 내버려둬야

한다.(간호사)

⦁ 상부차원의 문제(정책, 예산)를 소홀히 하면서 하부차원의 시설이나 격리·강박지침을 해결하

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 방법이 될 수 없다. (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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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결

1. 격리·강박 발생 원인

먼저, 격리·강박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환자들은 환자들간의 다툼, 의사·간호사·보호사들과

의 갈등, 가족관계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외에 현

재 정신병원 시설의 낙후함, 인력 부족, 치료진·직원들과의 소통과 이해의 부족이라는 구조

적 원인도 지적하고 있었다. 그 결과 격리·강박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치료 목적이라기보다 

병실 내 질서유지, 병원 운영의 편의성 등을 앞세워 환자 통제와 처벌 목적의 격리·강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의료인들은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입원 중 활성기 증상

으로 인해 폭력적 행동을 보이거나 비자의입원 절차를 밟은 신환 중에 입원을 받아들이지 

못해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때로 환자 스스로가 자기 감정 조절을 위해 요청

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환경을 위해서 대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의료인들은 환자가 격리된 후 응급상황을 벗어나면 강박의 필요성이 없으나, 흥분

이나 충동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강박이 필요하고 하였다. 또한 강박의 경우, 화학적 강박

(주사처치)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신체적 강박을 하는 것이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2. 격리·강박 중 인권 침해 및 피해

환자들은 격리·강박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 과

정에서 격리실의 위생 환경, 용변 처리 과정에서의 수치심 발생과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지나친 강박으로 인한 신체 부상, 불필요한 강박, 직원들의 격리·강박 위협 등 다양

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되었다.

의료인들은 흥분상태의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환자로부터 맞거나 안경이 

깨지는 등 신체적 부상을 당한다고 하였다. 격리실의 안전장치 미비로 격리만으로도 충분

한 경우가 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강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간호사실 안에 격리실이 있는 것이 환자의 안전과 인권

에 주요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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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강박 문제점 개선안

현행 격리·강박 실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제안되었

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치료진, 병원 직원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

었다. 특히, 직접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과의 정기적이며 충분한 진료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 부족한 병원 인력의 충원, 병원 치료프로그램의 다양화, 격리·강박 

시설 환경 개선, 환자 교육 등을 개선방안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격리·강박은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의료인들의 경우도, 격리·

강박을 줄이거나 안전한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과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며, 인

력구조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낮은 급여구조,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근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는 잦은 이직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은 인력과 낮은 급여는 의료수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신과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급여환자의 정액제도가 폐지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또한 만성기 환자와 급성기 환자의 의료 수가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급

성기 환자의 경우 처치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강

박과 같은 비교적 손쉬운 치료방법이 선호되기도 한다.

의료인들은 비자의입원을 비롯한 제반 입원을 줄어야 하는 것도 격리·강박 방지에 한 방

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비자의 입원일 경우, 입원 중 치료에 비협조적이어서 격리·강박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입원에 비협조적인 환자와 면담을 통해 

입원의 필요성을 이해시킨다면 입원초기의 격리·강박은 피할 수 있어서 치료순응도도 좋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육이나 민원, 모니터링 , 인권마인드 증진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강박의 빈도와 

시간은 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인들은 수가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예

산 책정과 같은 상부차원의 문제 해결 없이 시설이나 인권마인드만으로 격리·강박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의료인들은 입원 초기에 강박을 하면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

하고 있었다. 특히 초진 환자의 경우, 격리·강박의 경험은 이후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현저

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비자의입원의 경우 환자가 흔히 입원과 치료를 거부

하기 때문에 입원 초기에 격리·강박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원 전 

환자가 충분히 입원의 필요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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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은 초기 급성기 환자는 정신과집중치료실에서 단기간 입원 후 안정되면 중간단

계병동으로 그 후 퇴원준비병동에서 치료받는 방식의 병실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의료수

가를 각 병동마다 처치 내용에 맞게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급성기 환자의 격리·강박이 예

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인들은 격리실의 안전장치가 강박을 예방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환

자에게 격리의 경험과 강박의 경험은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리실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격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보

건복지부 지침에는 격리 시설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격리실의 적절한 크기, 조명, 벽면 완

충장치, 가시성의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박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강박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강박 인원으로 4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의 2-3명

의 격리·강박인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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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개선방안

1절. 격리·강박 과정에서 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방향과 원칙

격리·강박 과정에서 환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1. 격리와 강박의 최소화 노력

유럽연합이나 미국연방정부에서 이미 천명하였듯이 격리와 강박은 이제 치료적 방법으

로 여길 수는 없으며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때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모두 사용해 본 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격리

와 강박은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근절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격리와 강박에 대한 정책의 대원칙은 격리와 강박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

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입원 치료 중심에

서 외래 중심, 지역정신보건 케어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이를 뒷받침할 정신보건에 관한 사

회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전문가집단 및 국가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와 격리와 강박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격리와 강박 시행규정의 보강과 의료인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가 및 전문가집단에서는 당장의 격리 강박을 최소화

할 방법을 도출하는 상시적인 활동이 시급하다.

2. 격리와 강박의 사전 예방

격리와 강박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줄이는 방법 즉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

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 난 바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격리와 

강박 발생 원인중 하나는 환자와 의료인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이다. 즉 충분한 설명, 설득

과 환자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환자의 폭력적 행동이나 분노를 적잖게 줄일 수 있다. 이외

에도 병동의 과밀도 해소, 환자와 의료인의 비율의 향상, 의료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교

육 등 환자들이 분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보다 더 근원

적인 해결방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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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보건환경의 구조적 개선 노력

그 동안의 격리·강박관련 인권침해 역시 정신장애에 대한 낙후된 사회적 인식을 비롯해 

비자의적 입원의 빈발, 장기입원, 치료보다 수용 위주의 정신보건정책 등 구조적 문제에 

의해서 파생되었다는 점에 천착하여 이런 제반 정신보건환경의 전체적 개선노력도 부단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격리·강박 관련 인권침해 개선책의 조속한 시행 

격리·강박 관련 인권침해는 피해당사자에게 심리적 트라우마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

지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체 진정사건중 15%에 이

를 정도로 만연한 문제로서 시급한 개선과 해결을 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록 격리·강

박 관련 문제가 다른 구조적 문제에 의해 파생된 것은 사실이며 전체적 시각에서 신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지만 동시에 현재 당장 해소 및 개선 가능한 문제점은 조

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정신시설에서 시행되는 격리·강박의 횟수, 시행시간과 같은 

최소한의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와 모니터링,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격리·강박 지침

서의 개발과 적용과 같이 현실에서 빨리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라도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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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최우선 개선 과제

1. 격리·강박 보고 시스템의 구축

정신과입원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격리·강박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담당 행정기관에 보

고토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그 현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전국

의  격리·강박 현황에 대한 통계를 개별 정신과 입원시설에 통지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월별 격리 및 강박의 횟수, 격리·강박된 해당 환자의 성별 인원, 연령 

및 진단, 격리 및 강박 시간의 최고/최저치 및 평균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

국의 격리·강박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정신 의료기관들이 격리·강박을 줄

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격리시설과 강박도구의 표준화

환자의 인권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격리시설 및 강박도구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은 시

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의 크기에 대한 규정, 충격완화를 위한 벽면의 재질, 침상의 높이, 통

풍 및 적정온도 유지 및 의료인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야성 확보 등은 격리실 

내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 조건이라 하겠다. 또한 환자의 인권 특히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다른 환자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격리실의 위치 및 관찰창의 크기, 독립적 

화장실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

강박도구는 신속하고 환자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구로 표준화하여 행정기관의 심

사를 거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강박시행 시 환자의 자세도 환자의 안전에 중요한데 

특히, 두 발을 모아 묶거나, 두 팔을 위 아래로 엇갈려 묶는 방법 등에 대한 제한 등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3. 병원 내 격리·강박 최소화 위원회 설치

격리·강박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정신병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모든 정신과 

입원시설은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 격리·강박 환자에 대한 보호관

찰, 시행과정에 대한 기록 관리, 내부 매뉴얼 제작, 환자 의견 수렴 등 격리·강박 실태를 

자체 검토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을 논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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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격리·강박 통계를 쉽게 집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격리·강박 목록을 수기 작성하며,

EMR 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격리·강박 목록은 수기로 작성하도록 한다. 격

리·강박 목록(장부)에는 격리·강박 이유와 지속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가 기입되어야 하며 

강박의 경우 강박의 자세와 강도를 기입한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는 흔히 지체장애와 같은 질병특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서 폭력행사나 사고를 보다 더 잘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소아청소년병동에서는 

‘행동치료’라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적 성격의 격리와 강박을 시행함

으로써 다분히 공포와 억압으로 심리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처

벌과정을 주변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아이들에게 문제행위 시 어떠한 벌이 있는

지에 대하여 암묵적인 경고를 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병원 내 소아청소년 환자들에 대해서

는 보다 더 엄격한 ‘격리와 강박 조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격리·강박 진료기록부의 의사 기재 의무화

격리·강박에 관한 처방은 의사만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격리·강박 명령은 매번 

시행 될 때 마다 새롭게 처방 내지 명령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남기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가 폭력적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격리·강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를 허용하는 처방이나 명령(소위 필요시 명령- PRN order) 또는 한번의 서면 명령이 여

러 차례의 강박과 격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여 격리·강박의 남용가능성을 줄인

다. 화학적 강박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격리·강박 후 반드시 의사는 환자를 30분 이내에 면담해야할 것과 그 면담의 내용 및 격

리·강박 결정과 해제에 대한 근거를 진료기록부의 입원경과기록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격리나 강박 시간의 최대 허용시간을 규정해야 하고 강박의 경우, 한 번의 명령으로 4시

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의사가 진찰한 후 새로운 지시를 서면으로 작성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서면 명령을 새로 낸 경우에도 전체 2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

며 , 만약 24시간 이후에도 환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의사가 환자를 면담, 판단 

한 후 추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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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중장기 개선 과제

1. 비자의 입원의 최소화, 외래 중심 치료체계로의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격리 강박 진정사례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적지 

않은 경우가 병을 키워서 가족이나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병원으로 

보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 입원과정이 환자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없음

으로 해서 신체에 대한 구속과정이 상당히 강압적이고 그에 따른 당사자의 심각한 물리적 

반발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격리와 강박과 같은 억압적 기재

가 작동하는 것이었다. 가족과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질환이 발생

하더라도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며, 환자가 치료과정에 결국 들어오더라도 그 

이전에 방치되어 있는 기간이 보통 2년이 넘는다.

따라서 격리와 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신질환에 대한 공공적 성격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의 확충 및 접근성 제고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현행의 시설

을 기반으로 하는 입원치료라는 제한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열려있

는 외래중심의 치료가 보다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지역정신보건센터로 환자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지역정신보건센터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환

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방식이 활성화되는, 즉 ‘공공’의 개입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는 환

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신병원’이나 

‘사설구급대’와 같은 ‘사적영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도 현재의 격리강박 문제해소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의료인 교육

격리·강박의 사고위험성 및 법적 문제, 인권침해가능성, 격리·강박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제 격리·강박의 적응증, 모범적 시행과정 등에 대해 전공 의료인에게 최소 1년에 1

회 이상은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자료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등 해당 전문가 및 인권위가 같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인 교육의 시행은 정

신과 입원시설, 기관, 단체와 관계없는 제3의 중립적 기관에서 주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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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강박 지침과 인증평가기준 개정

현행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관련 지침은 전부 3쪽에 불과하여 해외의 관련지침에 비해 

그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격리·강박을 최소한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서 격리·강박의 적응증, 위험성, 최대 허용시간, 법적 문제, 인권침해 가능성, 환자에게 미

치는 정신적·신체적 영향, 강박도구, 시설규정, 시행과정에서 인력, 방법, 사전 예방하는 방

법 등을 망라한 지침서가 전문가 및 해당 행정기관의 주관 하에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정신병원 인증평가의 격리·강박 관련 평가의 내용을 보면 격리실이나 강박도

구, 격리·강박명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매우 간단한 항목들로 구성되어서 실제로 격리·

강박의 문제점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격리·강박 시설규정 및 강박도구, 격리·강박 지속

시간 및 인원확보 등을 정신과 입원시설 인증평가기준에 포함하여서 이의 시행을 독려하

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4. 법 개정

가. 격리·강박 요건 및 강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

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46조에서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이외의 방법으로

는 이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를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격리·강

박이 시행될 수 있는지 법에서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신보건법에서 격리·강박의 구체적 적

용범위, 즉시설명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환자의 상태 확인에 대한 시한 설정, 격

리·강박의 최대 허용가능시간, 격리·강박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

한 벌칙규정도 신설하여 격리·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법절차가 준

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신보건기관 인력 확충

정신보건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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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입원환자 60인당 정신과전문

의 1인, 입원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 입원환자 100인당 전문요원 1인 등의 의료인력을 두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력 기준은 OECD 주요 국가들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

준으로 의료인력 대상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격리·강박을 줄이는 최우선 방안으로 의료인력 

보강을 들고 있다. 의료인력의 부족은 의료진에게 입원환자들을 통제나 감시대상으로 인식

하게 하고, 인력기준이 보다 강화되지 않는 한 환자의 인권보장은 요원한 일이다. 의료인

력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통제나 감시를 위하여 격리·강박이 남용되는 일을 최

소화시켜야 한다.

다. 격리 및 강박지침의 법령화

격리 및 강박 지침은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정신병원 측에 ①격리·강박 수행 전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할 의무, ②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할 의무,

③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의 격리·강박 수행금지 의무, ④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할 의무, ⑤격리·강박 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의무, ⑥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할 의무, ⑦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과하

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침상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아무런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격리·강박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에서는 격리·강박을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

한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침은 오히려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모법의 적용기준보다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정신보건법의 적용원

칙을 훼손하고 있다.15) 따라서 격리·강박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의 내부지침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정신보건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5)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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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정신보건법상 환자 관리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신병원 보호사들이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실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 보호사 자격에 관해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병원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체격 

건장하고 성실할 것'만을 요구한다. ‘보호사’라는 명칭도 임의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일 뿐 

법에 정해진 명칭이 아니다. 병원 현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사에 의한 환자 

인권침해, 환자에 의한 보호사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사의 자격요건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라 법에 의해 보호사 또한 관리·감독받아야 한다.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교

육을 이수하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을 할 수 있

는바, 정신병원 보호사도 그에 준하여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간호사·간호조무사 또

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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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 정신보건법령의 개정

격리·강박 최소화,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정신보건법 상 격리·강박 수행의 

요건과 절차, 방법, 최대 허용시간, 시행기록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보완, 강화하고 

정신병원 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령의 개정을 권고하

여야 한다.

2. 격리·강박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정신과 입원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격리·강박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담당 행정기관에 보

고하고 해당 행정기관이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

기적으로 취합하여 전국 정신병원의 격리·강박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를 공개하고, 개별 

정신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한다. 모든 정신과 입원시설은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실행 

위원회를 자체 설치하여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3.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격리·강박 시설규정 및 강박도구, 격리·강박 지속시간 및 적정 의료인력 확보 등을 현행 

정신과 입원시설 인증평가기준에 포함하여서 그 시행을 독려하도록 관련기관(예: 보건복지

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등)에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가인권위 내 정신병원 환자인권 전담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 정신장애인, 정신병원 환자 인권 전담 단위를 구성하여 격리·강

박 등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적극 홍보하여 정신장애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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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정신병원 격리·강박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n 기초 필요 서류 (제출 및 열람 요구 서류)

 

서류 목록 비고

1 종사자 인력현황표(2015년 5월말 현재) 제출자료

2
입원환자 현황(2015년 5월말 현재)

(진단별, 의료보장 형태, 연령별, 입원유형, 재원기간 등)
제출자료

3 격리 및 강박 관련 병원 내부 규정 및 매뉴얼 제출자료

4 격리 및 강박 현황(2014년~2015년 5월, 월별) 제출자료

5 격리 및 강박 중(이후) 사망사례(2010~2015년 현재) 제출자료

6 강박 및 격리 시행 관련 진료기록
열람자료

(양식 제출)

7 격리일지 및 강박일지
열람자료

(양식 제출)

그

외 

자

료



- 126 -

n 기초사항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1. 구분

① 국립 정신병원  ② 공립 정신병원  ③ 사립 정신병원  ④ 종합(대학)병원 정신과

⑤ 병원 정신과    ⑥ 정신과 의원    ⑦ 기타 ( )

 

2. 병상 및 환자수

전체 병상수 정신과 병상수 
정신과 

입원환자수

입원환자 비율

(입원환자수/정신과 병상수) 

3. 정신병동수

정신과 병동수
정신과 

개방병동수 

 정신과 

폐쇄병동수

폐쇄병동 비율

(폐쇄병동수/정신과 병동수)

4. 폐쇄병상수

정신과 병상수
정신과 

개방병상수 

 정신과 

폐쇄병상수

폐쇄병상 비율

(폐쇄병상수/정신과 병동수)

5. 입원실 유형(예, 1인실 1개, 4인실 4개)

(  )인실 (   )인실 (   )인실 (    )인실 (    )인실 총계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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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료인력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6. 정신과 의사

7. 간호사

8. 정신보건전문요원

9. 보호사

정신과 의사 

필요인력
(입원환자 60인당 1인)

정신과 의사 인력현황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전공의 계 

명 명 명 명

간호사 

필요인력

(입원환자 13인당 1인)

 간호사 인력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계 

명 명 명 명

필요인력
인력현황

전문요원
전문요원

수련과정
계

 정신보건간호사 명 명 명 명

정신임상심리사 명 명 명 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명 명 명 명

전문요원(합계)

(입원환자 100인당 1인)
명 명 명 명

인원 남 (  명)      여 (   명) 총  명

관련 자격증 소지 유 (  명)   무 (   명)

정기적 직무 

교육 프로그램
유 (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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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입원유형과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10. 입원환자 진단별 분포(2015년 5월말)

11. 입원환자 의료보장 형태(2015년 5월말)

12. 입원환자 연령별 분포(2015년 5월말)

진단 인원 비율

정신분열증 명  %

조울증 명  %

우울증 명  %

알코올 중독 명  %

지적장애 명  %

치매 명  %

신경증 명  %

간질 명  %

기타 명  %

합계 명 0%

인원 비율
건강보험 명  %
의료급여1종 명  %
의료급여2종 명  %
기타 명  %
합계 명 0%

인원 비율

10세미만 명  %

10세~19세 명  %

20세~29세 명  %

30세~39세 명  %

40세~49세 명  %

50세~59세 명  %

60~64세 명  %

65세 이상 명  %

미상 명  %

중간 연령 세

합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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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원유형(2015년 5월말)

인원 비율

자의입원 명  %

비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가족 명  %

보호의무자

: 시장·군수·구청장
명  %

기타 입소 명  %

비자의 입원(계) 명 %

총 입원환자 수 명 %

 ※ 기타 입소: 응급입원자, 국립감호정신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  

14. 재원기간(2015년 5월말)

인원 비율

1개월 미만 명  %

1~3개월 명  %

3~6개월 명  %

6개월~1년 명  %

1년~3년 명  %

3년~5년 명  %

5년~10년 명  %

10년 이상 명  %

합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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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격리·강박 현황 [평가: 관련 자료 확인]

15. 격리·강박 인원 (2014~2015년 5월, 월별)

2014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9월
2014년 

10월

2014년 

11월

2014년 

12월

격리 명 명 명 명 명 명

강박 명 명 명 명 명 명

16. 격리·강박 중(이후) 사망인원 (2010~2015년 현재, 연인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망자 수 명 명 명 명 명 명

2015년 1월 2015년 2월 2015년 3월 2015년 4월 2015년 5월

격리 명 명 명 명 명

강박 명 명 명 명 명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4년 4월 2014년 5월 2014년 6월

격리 명 명 명 명 명 명

강박 명 명 명 명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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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격리·강박 관련 사항 [평가: 현장 확인]

17. 보호실 수

18. 보호실 창 (방문 병동)

19. 보호실 크기(방문 병동)

 

20. 보호실 내 화장실, 세면대 설비(방문병동)

 ※ 유, 무 표기: 無 경우 이용방법 기입  

21. 보호실 CCTV(방문병동)

  

22. 간호사실에서 바로 관찰이 용이한 관찰창(방문병동)

  

방문 병동 병원(총계) 

보호실

보호실 1 보호실 2 보호실 3 보호실 4 보호실 5

가로X세로 ㎠ ㎠ ㎠ ㎠ ㎠

보호실 1 보호실 2 보호실 3 보호실 4 보호실 5

보호실 창
(유,무 표기)

보호실 1 보호실 2 보호실 3 보호실 4 보호실 5

화장실

세면대

보호실 1 보호실 2 보호실 3 보호실 4 보호실 5

CCTV
(유,무 표기)

보호실 1 보호실 2 보호실 3 보호실 4 보호실 5

관찰창
(유,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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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학강박 약물 종류(방문병동)

( )

24. 격리·강박 도구 배치 현황(방문병동의 도구 종류, 억제대 재료와 수)

25. 의사, 간호사, 전문요원 근무조별 근무인원 수(방문병동, 방문한 주)

26. 보호실 외 강박 장소 여부와 수(방문병동)

임시장소

(      )

공개된 장소 기타

병실

개수

 ※ 임시장소, 공개된 장소 경우, 병실, 회의실 등 기입

보호복
억제대

보호조끼 기타
가죽 천 기타(     ) 계

의사 간호(조무)사 전문요원(         ) 보호사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저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야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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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근  격리·강박 사례(방문병동, 10 case)

case 1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case 2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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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case 4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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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case 6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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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7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case 8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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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9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case 10

환자 성별 환자나이 진단명 격리·강박 경험

격리·강박 이유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설명 여부 격리·강박 이유와 과정 수긍 여부

화학 강박 여부 및 약품

격리·강박 장소

격리·강박 도구

격리·강박 시작 시간

격리·강박 주체(결정, 실행 등)

격리·강박 중 관찰 주기 분 마다

격리·강박 식사·식수 공급

격리·강박 용변 방법

격리·강박 지속 시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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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미비사항 등



- 139 -

<부록 2> 설문지. 입원환자용

  ◇  설문 일시 :  2015.      .     . ―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환자용)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강박과 관련한 시설, 제
도, 절차, 관행 등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신정애
인들과 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
행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 신상정보는 일절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
장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임채도 사무국장 ( 02-711-7588, 팩스 02-711-7589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성가소비녀회 내 성재덕관 1층  http://www.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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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격리란?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해 제한

된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

 정신장애인 강박이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로 고정

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

용하는 것.                                   -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중에서

■ 1.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1. 현재 나이               세 (               년생)  

1-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                  ) 

1-3. 현재 거주 지역  ( ※ 입원 환자는 입원 전에 거주한 지역 )

① 서울·경기도     ② 충청도      ③ 강원도      ④ 경상도     ⑤ 전라도

⑥ 제주도     ⑦ 기타  ( )

1-4. 현재 학력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이하   ③ 고졸 이하  ④ 대졸 이하   ⑤ 대학원 이상

1-5. 현재 의료보장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보험    ② 직장보험    ③ 지역보험     ④ 의료보호대상     ⑤ 없음 

1-6. 현재 혼인 관계

① 결혼(사실혼 포함)   ② 재혼    ③ 별거·이혼     ④ 사별     ⑤ 결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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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하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현재 또는 최근에 입원한 정신과 병원은  어디였습니까?

① 국립 정신병원   ② 공립 정신병원   ③ 사립 정신병원 (300병상이상) 

④ 사립 정신병원(300병상 미만)⑤ 종합(대학)병원 ⑥ 기타 (              )

2-2. 현재 병원에 입원할 때 본인도 동의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  (비자의 입원이라면) 병원에 입원하면서 누구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① 부모    ②  형제 자매    ③  배우자    ④  자녀    ⑤ 기타 (         ) 

  ⑥ 동의를 받은 적 없다   ⑦ 잘 모르겠다 

2-4. 현재 진단된 병명은 무엇입니까?   (                 ,                ) 

2-5. 현재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개월 )

2-6. 현재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직원이나 의료인으로부터 환자의 권리(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비밀보호, 피해구제 등)를 포함하여 병원생활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받았습니
까? 

①  예                           ②  아니오   

2-7. 처음 정신과 진단을 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          년       월 )

2-8. 처음 진단된 병명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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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은 병원 입원 이후 겪으신 격리·강박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정신 병원 입원 중 격리나 강박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 없었다는 0회. 

   ( 격리                   회) ,  (강박                회)  

3-2. 최근 격리나 강박을 당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              개월 전 )    

3-3. 최근 격리나 강박을 당했을 때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자해 행동

  ②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

  ③ 기물 파손 

  ④ 병동 규칙 위반 -음주, 절도, 도박, 흡연, 금지 물품 소지, 병원 탈출 시도 등

  ⑤ 기타 (                            )

  ⑥ 이유를 모르겠다

3-4.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3-5. 격리 또는 강박을 당하기 전과 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가족들에게 주치의나 당직
의사가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까?

①  매번 설명했다  ② 설명하지 않은 적이 가끔 있다  ③ 설명하지 않은 적이 자주 있다 

④ 설명한 적 없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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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금까지 격리나 강박을 당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해당하는 사항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보호실 (안정실 등)        ② 환자 입원실         ③ 병원 응급실

  ④ 면회실           ⑤ 기타 (                                          )

3-7. 가장 최근 격리·강박을 당했을 때는 어떤 시간대였습니까?

① 오전 6시~12시 경  ② 오후 1시~5시 경  ③ 저녁 6시~9시 경  ④ 밤 10시~새벽 5시 경 

3-8. 지금까지 격리를 당한 경험 중 최장 시간과 최소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최장 격리 시간 :  (            시간)   /    최소 격리 시간 :  (             시간)

3-9. 지금까지 강박을 당한 경험 중 최장 시간과 최소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최장 강박 시간 :  (            시간)   /    최소 강박 시간 :  (             시간)

     
3-10. 가장 최근 격리·강박을 당했을 때에 누가  격리·강박을 하였습니까? 해당하는 사항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병원 직원 (보호사 등)       ④ 동료 환자

 ⑤ 기타 (                                   ) 

3-11.  격리·강박을 시행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시행을 도우거나 간섭하는 경우를 목격하
거나 알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2. 가장 최근 격리·강박을 당했을 때에 몇 명이  격리·강박을 하였습니까? 

 (                      명 )

3-13. 격리나 강박을 당한 후 의사가 최초 본인을 관찰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                      시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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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격리나 강박 중 의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번 있었다     ② 자주 있었다     ③  드물게 있었다     ④ 거의 없었다

      
3-15. 격리나 강박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부상 부위 :                   )    ② 없었다

3-16. 귀 병원에서 강박 시행 시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복수 응답)

① 천        ②  가죽       ③  끈        ④  기타(     )

3-17.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1시간마다 vital sign 체크, 2시간마다 
팔다리 움직여주고 수시로 상태관찰, 화장실 사용과 음료수 제공 등)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
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3-18.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의 안전과 청결상태는 만족스럽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3-19.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은 간호사실에서 수시로 격리된 환자를 관찰할 수 있
는 창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없지만 CCTV 로 대체하고 있다   ④ 기타 (           )

3-20.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은 격리실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
실과 세면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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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보호실 격리·강박 중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보호실 시설 상 보완되어야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3-22. 보건복지부의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23. 현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의 아래 내용 중 해당 사항에 기표해 주십시오.

지침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지 
않는다. (PRN 포함)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안전을 위해 적
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다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호일지
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
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준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
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
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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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정신장애 환자  격리·강박에 관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이 환자 권리 보
호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3-25.  현 <격리 및 강박 지침> 중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3-26. 위 지침이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순서대로 3가지 선택해 적어 주십시오. 

(첫번째            , 두번째           , 세번째          )

 ① 병원 의료인, 직원들이 부족해서   ② 의료인, 직원들이 편하려고 자의적으로 시행해서   

 ③ 환자의 잘못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④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

 ⑤ 의료인들의 인식과 관심 부족                 ⑥ 병원 측의 인식과 관심 부족 

 ⑦ 법적 제도적 보호/처벌 규정이 미비해서       ⑧ 행정당국의 감시 감독 소홀

 ⑨ 기타 (                                                      )

3-27.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격리·강박 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는 어떤 것이 있
었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         )

 ① 보호자, 환자에게 설명 없는  격리·강박 시행  ② 격리·강박과정에서 과도한 신체적 폭력  

 ③ 격리·강박 중 부당한 음식 제공 거부 ④ 격리·강박 중 환자 존엄성 침해(기저귀 착용 등)

 ⑤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           ⑥ 성희롱, 성폭력 

 ⑦  기타 (                                          )



- 147 -

3-28. 지금까지 격리나 강박을 당한 경험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혹시 적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장 조
사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3-29.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3가지 골라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배제) 의식 등 사회적 인식 개선

 ②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③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화        ④ 보건행정 당국의 관리 철저

 ⑤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                  ⑥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⑦  기타 (                                       )

 
■ 4. 이상 질문내용 외 환자의 격리·강박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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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의견이 계시는 분은 
인권의학연구소 (02-711-7588)로 연락주시거나 

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함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성가소비녀회 내 성재덕관 1층  http://www.imhr.or.kr

담당: 임채도(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 imhr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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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의료인 직원용

◇  설문 일시 :  2015.      .     .       ―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 (직원용)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정신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격리·강박과 관련한 시설, 제
도, 절차, 관행 등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신정애
인들과 의료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
행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 신상정보는 일절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비밀이 보
장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든 항목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임채도 사무국장 ( 02-711-7588, 팩스 02-711-7589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성가소비녀회 내 성재덕관 1층  http://www.imhr.or.kr



- 148 -

■ 1. 귀하의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에 대한 물음입니다. 
1-1. 현재 나이               세 (               년생)  

1-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                  ) 

1-3. 현재 소속 의료 기관

① 국립 정신병원   ② 공립 정신병원   ③ 사립 정신병원 (300병상이상) 

④ 사립 정신병원 (300병상 미만)  ⑤ 종합(대학)병원   ⑥  기타 (                 )

1-4. 현재 병원에 근무하는 직종

① 정신과 전문의             ② 정신과 전공의        ③ 간호사

④ 간호조무사                ⑤ 보호사              ⑥ 기타 ( )   

1-5.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정신과 병상 수      ( 폐쇄         / 개방           )   

1-6. 위 직종에 근무한 경력 기간            (                      년 )   

1-7. 정신과 진료과정에서 환자 격리 및 강박을 지시 또는 시행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1-8. 현재 재직 중인 병원 내 자체 <격리 및 강박 시행 규정>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9.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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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자  격리·강박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실제 격리·강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① 자해 행동          ②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행동      ③ 기물 파손 

  ④ 병동 규칙 위반 - 음주, 절도, 도박, 흡연, 금지 물품 소지, 병원 탈출 시도 등

  ⑤ 기타 (                             )

2-2. 격리·강박이 본래의 목적보다 과도하고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3. 격리·강박을 결정 또는 시행할 때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십니까?

  ① 자,타해 위험의 방지 및 차단   ②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의 훼손 방지 및 차단

  ③ 환자의 기본권 보호            ④ 다른 환자들의 보호와 질서 유지

  ⑤ 격리 및 강박 지침의 준수      ⑥ 기타 (                            ) 

2-4. 격리·강박을 결정 또는 시행할 때 과실, 혹은 법적 책임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5. 격리·강박을 결정, 지시 또는 시행할 때 의료인이나 직원으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 

2-6. 격리·강박 수행 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 대한 설명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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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현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하면, 적절한 수(2~3명)의 치료진이  격리·강박을 시행
하여야 합니다.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적정한 치료진의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 ) 

2-8. 가장 최근 격리·강박을 시행했을 때에 몇 명이  격리·강박을 시행하였습니까? 

  (                                       명 ) 

2-9. 현재 귀하께서 소속된 병원에서는 누가 격리·강박을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① 정신과 의사   ②  간호사    ③ 보호사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2-10. 환자 격리나 강박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① 오전 6시~12시 경  ② 오후 1시~5시 경  ③ 저녁 6시~9시 경  ④ 밤 10시~새벽 5시 경 

2-11.  격리·강박을 시행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시행을 도우거나 간섭하는 경우를 목격하
거나 알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2. 환자 격리·강박 시 주치의나 당직 의사의 입회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2-13. 귀 병원에서 격리·강박 전 화학적 강박을 시행하십니까? 

① 거의 사용한다   ②  가끔 사용한다   ③  사용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2-14. 화학적 강박을 위해 어떤 주사약제를 사용하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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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귀 병원에서 강박 시행 시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복수응담)

① 천      ②  가죽     ③  끈      ④  기타(     )

2-16.  격리·강박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1시간마다 vital sign 체크, 2시간
마다 팔다리 움직여주고 수시로 상태관찰, 화장실 사용과 음료수 제공 등)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17. 귀하께서 지시하거나, 목격한 격리 가운데 최장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                      시간 )    

2-18. 귀하께서 지시하거나, 목격한 강박 가운데 최장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                      시간 )    

2-19.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의 안전과 청결상태는 만족스럽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2-20.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은 간호사실에서 수시로 격리된 환자를 관찰할 수 있
는 창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없지만 CCTV 로 대체하고 있다   ④ 기타 (           )

2-21. 현재 귀 병원의 격리실(보호실)은 격리실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
실과 세면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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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호실 격리·강박 중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보호실 시설 상 보완되어야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2-23.  격리·강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
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① 격리·강박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압박   ②  불필요한 화학적 강박 (PRN 등)

 ③ 환자, 보호자의 알권리 침해(설명 없는 격리·강박)  ④ 편의나 처벌 목적의 격리·강박

 ⑤ 격리·강박 중 환자의 존엄성 침해 (기저귀 착용 등)  ⑥ 성희롱, 성폭력  

 ⑦ 욕설, 심리적인 인격 훼손  ⑧ 기타 (                                        )

2-24. 귀하가 속한 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발생했던 사례 중 귀하가 알고 있는  격리·강
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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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현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의 아래 내용 중 해당 사항에 기표해 주십시오.

지침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지 
않는다. (PRN 포함)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안전을 위해 적
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다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호일지
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
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한다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준다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
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한다

9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
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10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
다. 

2-26. 정신장애 환자  격리·강박에 관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이 환자 권리 보
호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154 -

2-27.  현 <격리 및 강박 지침> 중 보완되어야 할 점이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2-28. 위 지침이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한 격리·강박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                                                                                )

 

2-29. 정신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3가지 골라주십시오.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배제) 의식 등 사회적 인식 개선

 ② 정신장애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③ 법적 제도적 보호 규정, 지침 강화        ④ 보건행정 당국의 관리 철저

 ⑤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                 ⑥ 재정, 예산 투자 

 ⑦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  ⑧  기타 (                                       )

■ 3. 이상 질문내용 외 환자의 격리·강박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
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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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의견이 계시는 분은 
인권의학연구소 (02-711-7588)로 연락주시거나 

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함께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성가소비녀회 내 성재덕관 1층  http://www.imhr.or.kr

담당: 임채도(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 imhr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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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정신병원 인증기준집(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신병원 인증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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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미국 뉴욕주 격리·강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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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hat was your emotional state at the time of the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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